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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공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심각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

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진품이 아니거나 저질인 제품을 시장에 내

놓아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생산자의 제조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제조물의 품질문제를

줄이려고 시도하였으나 효과는 미흡하였다. 그 후 민법통칙, 제조물품질법, 소비

자권익보호법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한 행정법규, 사법해석 등이 제정되어 제조물

책임제도의 법체계가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제조물에 관한 법제도가 형성되

면서 제조물로 인한 피해도 줄어 들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식품·약품·의료 등의

분야에서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를 맞

아, 중국과 다른 국가간의 경제·문화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결함제조물의

피해는 한 국가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위치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중요한 무역동반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서방국가에

서 발전해온 제조물책임에 대한 양국에서의 도입과 발전현황을 비교하여 차이점

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문제점의 보완에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에서도 제조물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권리

침해책임법이 시행된 후, 소비자권익보호법이 개정되고 여러 사법해석이 제정되

었음에도 제조물책임의 법체계와 관련 조문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

지는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최신 법규정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제조물책임법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다.

제1장 서언에서는 한·중 제조물책임의 비교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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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2장 중국의 제조물책임 법체계 및 주요사례에서는 중

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주요 법률의 입법과정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을 고찰

한 후, 주요 법률의 적용관계와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3장 중국 제조물책임

제도에서는 중국 제조물책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는데,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

책임주체와 귀책원칙, 결함의 종류와 판단기준, 책임방식과 항변사유를 검토한다.

제4장 한국 제조물책임의 내용에서는 한국 제조물책임의 법리발전과 주요내용을

기술하며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제5장 한·중 제조물책임 비교

에서는 양 국가에서의 법리와 법체계,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 제조물책임의 주체,

결함의 종류와 판단기준, 손해배상의 범위, 면책사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

교한다. 제6장 결론에서는 한·중 제조물책임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서 제조물책

임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제조물책임, 중국의 제조물책임, 민법통칙, 제조물품질법, 소비자권익보

호법, 권리침해책임법,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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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시장에 공급된 제조물은 대량으로

생산·판매될 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사용자(소비자)에 의해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사용자(소비자) 또는 제3자가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제조물을 제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이다. 제조물책임은 전통적인 책임법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도로서, 유사한 사회·경제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제조물책임

에 관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2월 25일에 한·중자유무역협(FTA)정문에 가서명하여

협정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2015년 6월 1일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중국에서 지금까지 타결한 주요 무역협정에서 무역액이 가장 크

고, 범위가 가장 넓은 자유무역협정이었다.1) 한국은 이를 통하여, 동북아 및 아태

지역 경제통합과정에서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2) 2014년

한국과 중국의 물품거래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대

상국이 되었고,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중요한 무역동반자로 되었으며, 그 중

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14년 한·중간의 무역액은

2,354억 달러로서, 한국 대중국의 수출액은 1,453.3억 달러이고 주로 기계 및 전

기설비, 광학 의료설비 및 화학제품을 수출했는데 수출액의 71.6%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900.7억 달러이고 주로 기계 및 전기설비, 비금속제품

및 화학제품을 수출했는데 한국 수출액의 66.3%에 해당한다.3) 통계에서 알 수

1) 中韩自贸区完成谈判, 2015.3.2., http://kr.mofcom.gov.cn/article/sqfb/201503/20150300905570.shtml.

2)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4.5.,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doc/1_descrip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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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한·중간의 무역에서 제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다. 세계공장이라

는 중국은 해마다 많은 제조물을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고 있고, 중국에 투자하

여 현지에서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한국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물

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적용할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규가 필요하게 된

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이 시작됨에 따라 행정법규의 채택으로 제조물책임의

규율을 시도하였으나, 시장경제에 맞지 않은 조치이기에 효과는 크지 않았다.

1987년 민법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법통칙을 제정하여 제조물책임을 규정하였

으나, 원칙적인 규정에 불과하기에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는 데에 있

어서는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제조물품질법

이 제정되어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0년에 개정되었으나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 1994년 1월 1일에 시행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제

49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한층 발전을 가져왔고, 2014년 3월 15일에 2차 개정을 거친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여러 제도를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2010년 7월 1일에

시행된 권리침해책임법은 제5장 제41조에서 제47조까지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규

정하였다. 제조물품질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규정도 있고, 신설한 내용도 있다. 구

체적으로 말하자면, 제조물과 결함의 정의, 면책사유, 소송시효 등 제조물품질법

에서 정한 내용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리콜제도

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다.4)

한국은 1970년대 후반에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시작된 이래 관계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노력이

계속되었다.5) 그 결과 한국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17일에 제정되어 2000

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물·결함·제조업자에 대한 정의, 제조업자와 제조물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 배상

3) 2014年韩国货物贸易及中韩双边贸易概况, 2015.4.5.,

http://countryreport.mofcom.gov.cn/record/view110209.asp?news_id=42573.

4) 朴奎龍·徐世杰,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재산법연

구」 제30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3, 333-335면.

5) 박규용, “산업사회의 도래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 「법학연구」 제10집, 한국법학회, 2002,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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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의 면책사유 및 그 제한, 다수의 배상의무자간의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

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도 적용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지금까지 인정되

던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대부분 수용한 법률이라 볼 수 있다.6)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 한국의 판례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

이고 있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법의 제정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7)

그리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반면,8) 중국은

제조물품질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권리침해책임법 등 관련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사용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한·중 양국이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규정을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태도를 불문하고, 결함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제조물로 인한 대형사

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입법문제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문제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글로벌시대의 배경에서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한 지역, 국가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문제로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가 밀

접해지고 있고 지역위치도 가깝기에, 다른 국가나 지역보다 특수한 관계를 가지

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문화, 역사를 가진 중국과 한국은 같은 법률분야, 즉 제

조물책임에서 같은 용어,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

교법적으로 연구하는 현실적 필요가 있게 되었다. 한·중 양국의 제조물책임에 관

한 내용을 비교하는 논문은 적지 않으나,9) 양국의 법체계, 법리, 내용, 사례를 종

6) 박규용, “製造物責任法의 主要內容에 관한 考察”, 「법학연구」 제8집, 한국법학회, 2002, 234-235면.

7) 권오승·신은주·홍명수·차성민·이현종,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1면.

8) 환현영,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비교사법」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337면.

9) 중국 제조물책임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한국 논문은 주로 최병록, “아시아 3국(日本, 中國, 韓國)의 製造物

責任法比較硏究”, 「사회과학연구」 제15집,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2002, 127-166면; 최광일, “中國의

製造物責任法의 特徵과 問題點”, 「민사법학」 제24호, 한국민사법학회, 2003, 47-78면; 허재창·한낙현, “중

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와 사례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243-266면; 이

시환,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4권, 한국무역상

무학회, 2007, 3-26면;이시환, “중국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책임주체, 손해배상의 범위, 면책사유 및

시효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229-248면; 노은영, “중국 외상투자

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경희법학」 제48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9-160

면; 朴奎龍·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33-364면; 김현아, “중국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국제사

법학회, 2014, 183-223면; 徐世杰·朴奎龙, “중국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권리침해책임

법 및 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29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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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고, 권리침해책임법, 신 소

비자권익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른 추가분석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런 점들을 감안하여, 중국과 한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체계, 주요내용을 분

석하여 한·중 양국의 법률보완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양국의 제조물책임의 발

전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함제조물로 발생한 제조물책임을 중심으로, 먼저 중국 제조물

책임의 법체계, 법률적용, 주요 내용, 사례 등을 검토한 후, 한국의 법체계, 법률

적용관계 및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판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한·중 양국

제조물책임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서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다음의 범위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첫째, 제1장 서언에서는 한·중 제조물책임의 비교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 범

위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둘째, 제2장 중국의 제조물책임 법체계 및 주요사례에서는 중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통칙, 제조물품질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권리침해책임법 등 법률

의 입법의 필요성, 과정,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한 후, 행정법규, 사법해

석도 살펴보고, 주요 법률의 적용관계와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셋째, 제3장 중국 제조물책임제도에서는 중국 제조물책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

고, 주요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들을 모아서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 책임주

체와 귀책원칙, 결함의 종류와 판단기준, 책임방식과 항변사유를 검토하여 중국

제조물책임의 문제점과 선진적인 입법을 도출하려고 한다.

넷째, 제4장 한국 제조물책임의 내용에서는 한국 제조물책임의 법리발전과 주

요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섯째, 제5장 한·중 제조물책임 비교에서는 한·중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법체

계,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 제조물책임의 주체, 결함의 종류와 판단기준,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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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범위, 면책사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교하여 한·중 양국 제조물책임에

서의 차이점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기로 한다.

여섯째, 제6장 결론에서는 한·중 제조물책임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서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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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의 제조물책임 법체계 및 주요사례

1. 권리침해행위의 정의

권리침해책임행위란, 불법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타인에게 손해

를 초래한 권리침해행위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손해결과를 초래한

상태라고 본다.10) 행위자가 과실 또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을 묻지

않고, 법률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의 방식으로 타인의 인신권

리와 재산권리 및 기타 이익을 침해하여 법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는 행

위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다.11) 권리침해행위의 특징은 타인의 인신권리, 재산권

리 및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주관적

으로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서 무과실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책임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12)

권리침해행위는 일반권리침해행위와 특수권리침해행위, 작위의 권리침해행위와

부작위의 권리침해행위, 자기가해행위와 준권리침해행위,13) 단독권리침해행위와

공동권리침해행위, 사람으로 손해를 초래한 권리침해행위와 물건으로 손해를 초

래한 권리침해행위로 나눌 수 있다.14)

일반권리침해행위와 특수권리침해행위간의 구분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반권리침해행위는 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권리침해행위이고, 특수권리침해행

위는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권리침해행위이다.15) 특수권리침해행위는 과실

10) 张广兴, 「债法总论」, 法律出版社, 1997, 50面; 郑玉波·陈荣隆, 「民法债编总论(修订第二版)」, 中国政法大

学出版社, 2004, 115面; 王利明, 「侵权行为法研究(上卷)」, 中国人民法学出版社, 2004, 5面.

11) 杨立新, 「侵权行为法专论」, 高等教育出版社, 2005, 29面.

12) 张新宝, 「侵权责任法原理」,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5, 16-17面.

13) 张新宝, 「侵权责任法(第二版)」,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0, 6-7面.

14) 程啸, 「侵权行为法总论」,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7, 40-4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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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기타 특수한 요건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책

임은 특수권리침해행위로 인한 책임에 속한다.

2. 제조물책임의 정의 및 성질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 신체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제조물의 생산자, 판매자가 부담하는 민사책임을 말한다.16) 제조물책임은 특수권

리침해책임이고 민사책임에 속한다.17) 제조물책임의 구성요건은 첫째,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셋째, 결함과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는 제조물의 결함

이 원인이고 손해사실은 결과이다. 제조물책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18)

3. 제조물책임과 제조물품질책임

제조물품질책임은 생산자, 판매자 또는 기타 제조물의 품질에 책임이 있는 자

가 중국 제조물품질법에서 규정한 제조물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하는 법

률책임을 말한다. 제조물품질은 국가 법규정, 품질기준 및 계약에서 제조물의 용

도, 안전 등 특성을 정한 요구를 말한다. 제조물품질책임은 종합적인 법률책임으

로써, 민사책임,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을 포함한다.19) 민사책임은 다시 제조물책

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나눈다.20) 제조물의 품질로 인한 모든 문제는 모두 제조

물품질책임으로 귀결할 수 있다.21) 그러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말한다.22)

15) 程啸, 上揭 「侵权行为法总论」, 36面.

16) 张新宝, 前揭 「侵权责任法(第二版)」, 244面.

17) 陈璐, 「产品责任」, 中国法制出版社, 2010, 1-3面.

18) 王利明, 「中国民法典学者建议稿及立法理由·侵权行为编」, 法律出版社, 2005, 225-226面.

19) 胡建梅, “对产品责任、产品质量责任的比较——兼论产品缺陷与瑕疵的区分”, 「商场现代化」, 2007, 第7期,

310面.

20) 梁慧星, “产品质量责任法律制度概论”, 「机电国际市场」, 1994, 第7期, 32面.

21) 董春华, 「中美产品缺陷法律制度比较研究」, 法律出版社, 2010, 10面.

22) 胡建梅, 前揭 “对产品责任、产品质量责任的比较——兼论产品缺陷与瑕疵的区分”, 31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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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통칙 제122조

1986년 4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

칙」(이하 민법통칙)이 통과되어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법통칙

제122조는 “제조물 품질의 불합격(不合格)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의 생산자 및 판매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운송인이나 보관인이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경우, 제조물의 생산자 및 판매자

는 운송인이나 보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조물품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조

항이다.23) 이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첫째, 제조물의 정의가 없어 제조물에 동산을 포함하는 외에 부동산,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도 포함하는지; 둘째, 품질의 불합격이 모호하여 국가 규정

에 따라 생산한 제조물로 인해 신체손해 및 재산손해를 입은 경우, 불합격인 제

조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셋째, 제조물책임의 구성에 있어서, 생산자·판매

자·운송인·보관인 모두에게 엄격책임원칙이 부과되는지; 넷째, 피해자의 범위에

있어서, 민법통칙에서는 ‘타인’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산자 또는 판매자

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당사자만 의미하는지; 다섯째, 계약책임과 권리침해책

임에 있어서 불합격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계

약책임과 권리침해책임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는지; 여섯째, 제조물을 직접 판매한 판매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지, 아니면 생산자에게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일곱째, 면책에 관한 특

약에 관해서, 법률은 이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덟째,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

임자간의 책임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아홉째, 섭외 제조물책임 사건의 관할법원

23) 노은영, 전게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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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정하는 원칙과 법률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

서 향후 입법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24)

2. 제조물품질법

1) 1993년 제조물품질법

(1) 제정의 필요성

1992년 10월 30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

제28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품질법(초안)에 관한 설명」(关

于《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草案)》的说明)은 제조물품질법의 입법필요성에

대하여 명확히 지적하였다. 사회주의 상품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제조물의 품질,

사용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국의 기본정

책이 되었다. 국가에서 취한 많은 조치들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문제점들

도 많이 드러났다. 총체적으로 보면, 제조물품질은 아직도 낮은 상태이고, 경제적

효과성도 많이 부족한 것이 중국 제조물의 현실적인 문제이다. 일부 생산자는 제

조물의 수량,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의 수요를 생각하지

않아 소비자의 재산과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가짜나 저품의 제조물을 단속하였으나 문제가 되는 제조물이

또 다시 생산됨으로써 국가이익과 소비자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25) 이런

현상을 감안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의안을 발의하여 제조물품질에 관

한 입법을 빠른 시일 내로 진행하고 제조물품질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전인대 상무위도 국가기술감독국(国家技术监督局)에서 연구·조사하

여 법률의 기초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국가경제체제의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시장메커니즘이 점차 구축되어

제조물품질에 관한 행정법규는 사회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일부

규정사이에 충돌이 발생함은 물론 행정처벌수위가 낮고, 상품품질의 시장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여 위법행위를 단속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

24) 李双元, “初论进一步完善我国产品责任法制度”, 「法学评论」, 1988, 6期, 7-8面.

25) 최광일, 전게 “中國의 製造物責任法의 特徵과 問題點”,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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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완전한 제조물품질법의 제정이 급선무로 떠올랐

다.26)

(2) 입법과정

1988년 9월, 국가기술감독국은 제조물품질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기초작

업은 예측연구와 토론, 사회조사, 기초, 수정 등 4개 단계로 되어있었다. 기초위

원회는 우선적으로 전인대 재경위원회, 법률위원회, 전인대 상무위의 법공위(法工

委)와 국무원 법제국의 중요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국무원의 관련 부서,

사법부서, 대학교, 품질검사기관, 중·대기업 등의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하였다. 기초위원회는 강소, 절강, 광동, 하남 등 8개 성·시를 돌면서 30여 차례의

강좌를 개최하여 입법의 지도사상, 기본원칙과 입법구성에 관한 지방의 관련 부

서, 상업분야, 국영기업, 3자기업, 기술감독전문가, 지방인민대표대회, 법제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1989년 4월초, 기초위원회는 「중국 품질법의 지도사상

과 기본원칙에 관한 지시」를 국무원에 송부하였다. 그 후 품질법(제1 초안)을

제정하고 전인대 재경위원회, 법공위, 국무원 법제국의 관련 인원들을 초청하여

토론과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초안은 10여 차례의 개정, 2차례의 전국의견수렴,

전국기술감독작업회의에서 2차례 토론과 개정을 거쳤다.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

하여, 국무원 법제국과 국가기술감독국은 공동으로 4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1992년 10월 10일, 제조물품질법이 통과되었고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3) 주요내용

가. 법률 구성

제조물품질법은 총 6장 5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총칙은 입법목적과

법률의 적용범위, 제조물품질법 주체와 책임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였고, 중국

제조물 품질의 감독관리체계를 정하였다. 제2장 제조물품질의 감독관리에서는 제

조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거시적 관리와 감독조치를 정하였다. 거시적

관리로는 생산허가제도, 기업품질체계인증과 제조물 품질인증제도가 포함된다.

26) 허재창·한낙현,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와 사례연구”,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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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리에는 제조물품질의 감독검사제도, 감독기관의 설치와 임무 등이 규정되

어 있다. 제3장 생산자·판매자의 제조물품질의 책임과 의무에서는 3개 절로 나누

어 생산자, 운송인, 경영자의 제조물품질에 대한 의무규정, 품질체계, 제조물에

대한 기본요구 등을 원칙적으로 규정하였다. 제4장 제조물품질에 관한 민사분쟁

의 처리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과 제조물품질로 인한 민사분쟁을 처리하

는 4가지 방식, 즉 협상, 조정, 중재와 소송을 정하였다. 제5장 법률책임에서는

행정책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정하였다. 제6장 부칙은 군수품에 대한 예외규

정과 시행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은 주로 제4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29조는 제조물의 결

함으로 인해 신체나 재산손해를 초래한 경우의 생산자의 책임과 면책사유를, 제

30조는 판매자의 배상책임을, 제31조는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피해자의 배상청

구권과 생산자와 판매자사이의 구상권을 정하였다. 제32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나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제3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

시효, 제34조는 제조물의 결함을 판정하는 기준을 정하였다.

2) 2000년 제조물품질법

(1) 개정이유

1999년 10월 25일 제7기 전인대 상무위 제33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

화국 제조물품질법(초안)에 관한 설명」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였다. 1993년 9월 1일 시행된 제조물품질법은 전 국민의 제조물품질에 대

한 인식을 강화하였고 중국 제조물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제조물의 사

용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였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데에 적극

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더욱

확대·개방됨에 따라 이 법률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

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보호주의가 심각하고 제조물품질에 대한 인식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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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며 경제발전과정에서 ‘수량을 중시하고 품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

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제조물의 품질과 경제의 발전을 대립시키기도 하였다.

둘째, 많은 기업 내부의 품질관리수준이 낮아 제조물품질을 보장할 수 없었다.

중소기업에서의 제조물 품질저하 문제는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셋째, 품질저하 제조물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품

질저하 제조물의 생산과 판매활동은 일부 지역에서 지역적인 문제로 발전되었고

폭력으로 법집행을 저해하는 현상도 자주 나타났다.

넷째, 품질저하 제조물의 생산과 판매행위에 대한 법률의 처벌수위가 낮고 법

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는 필수적인 법집행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27) 상기의

문제점들은 사회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개정·보완은 시급한 과제로 되었다.

(2) 개정과정

1998년 7월부터 국가품질기술감독국과 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办公室)은 국무

원의 요구에 따라 제조물품질법의 개정 맥락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들을 연구하였고, 중앙부서와 일부 지방, 기업, 사업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제조물품질법의 경험을 정리하고 품질업무의 실제적인 환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품질법 개정안(초안)」이 마

련되었고 1999년 9월 23일 국무원 제2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00년 7월

8일 제9기 전인대 상무위 제16차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의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품질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어, 2000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제

조물품질법이 시행되었다.

(3) 개정내용 및 구성

가. 개정내용

2000년 개정안은 가짜, 품질저하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행위를 처벌하는

수위가 낮고 또한 끊이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제조물 품질

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기업 자체의 품질감독 관리제도 구축과 보완

을 강조하였다. 제조물품질 감독관리의 행정기관의 법집행 수단을 보완하였다.

27) 최병록, 전게 “아시아 3국(日本, 中國, 韓國)의 製造物責任法比較硏究”,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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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품질저하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도 높였다.28)

나. 법률구성

2000년 개정 제조물품질법은 1993년 제조물품질법의 6장 51개 조문에서 6장

74개 조문으로, 23개 조문이 늘어났다. 또한 45개의 조문을 개정 보완하였고, 제

42조와 제46조를 삭제하였다. 제1장(총칙)은 제1조에서 제11조로 되어 있고 제2

장(제조물품질의 감독)은 제12조에서 제25조로, 제3장(생산자·판매자의 제조물품

질의 책임과 의무)은 2개 절, 제26조에서 제39조로, 제4장(손해배상)은 제40조에

서 제48조로, 제5장(벌칙)은 제49조에서 제72조로, 제6장(부칙)은 제73조에서 제

74조로 되어 있다.29)

다. 제조물품질과 관련한 내용

2000년 제조물품질법 제41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나 재산손해를 초

래한 경우에 생산자의 책임과 면책사유를, 제42조는 판매자의 배상책임을, 제43

조는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 생산자와 판매자사이의 구

상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44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나 재산의 손

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식에 대하여 정하였다. 제45조는 제조물

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시효를 정하였고 제46조는

제조물의 결함을 판정하는 기준을 정하였다.

2000년 제조물품질법은 두 곳에서 제조물책임에 관련한 조문을 보완하였다.

첫째, 개정 전 제2조 제3항은 “건설공사에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

였는데 개정 후 제3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즉 “건설공사는 본 법을 적용하

지 않는다. 단,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건축부품과 설비는 전항에서 정

한 제조물의 범위에 속하여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단서조항에

의해 건축자재·건축부품과 설비가 제조물품질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둘째, 신체손해배상에 관해서 개정 전 제32조30)는 배상항목이 비교적 적었다.

28) 노은영, 전게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138면.

29) 허재창·한낙현,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와 사례연구”, 248-249면.

30) 제32조 ①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자의 신체손해를 초래한 경우 가해자는 의료비·결근으로 인한 수입손

실, 장애인생활보조비 등의 비용을,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장례비용, 위로비(抚恤费) 및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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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제44조31)는 치료기간의 간호비, 생활보조기구비용, 장애배상금, 사망배상

금 등 배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명목을 더 적절하게 개정하였다.

3. 소비자권익보호법

1) 1993년 소비자권익보호법

1993년 8월 25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 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

국 소비자권익보호법(초안)에 관한 설명」(关于《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

法(草案)》的说明)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입법 필요성, 입법과정, 주요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1) 입법의 필요성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 관계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국은 소비자

권익보호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1993년 2월 22일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한 제

조물품질법은 생산자와 판매자의 제조물품질에 대한 민사책임을 명확히 정하였

다. 식품위생법(시행), 약품관리법, 상표법 등 법률과 국무원에서 정한 행정규범,

27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들은 여러 측면에서 소비자권익

을 보호하였다.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

다.32) 각급 국가기관과 각 지역의 소비자협회는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행 법률, 법규는 다양한 취지에서 정한 것이

어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였다. 또한 현실

생활에서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은 아직도 심각하여 통일된 소비자권익보

가 생전에 부양하던 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지급해야 한다.

②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자의 재산손해를 초래한 경우, 가해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을 해야 한다. 피해

자는 이로 인하여 기타 중대한 손해를 받았으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1) 제44조 ①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자의 신체손해를 초래한 경우 가해자는 의료비·치료기간의 간호비·결근

으로 인한 수입손실 등의 비용을, 장애를 초래한 경우 장애자에게 생활보조기구비용, 생활보조비, 장애배

상금 및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등의 비용도,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장례비용, 사망배상

금 및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지급해야 한다.

②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자의 재산손해를 초래한 경우, 가해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을 해야 한다. 피해

자는 이로 인하여 기타 중대한 손해를 받았으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2) 李昌麒· 许明月, 「消费者保护法(第四版)」, 法律出版社, 2014, 3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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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법률규정들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으나, 전면적으로 소비자권익을 보

호하는 단행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었다.

(2) 입법과정

전인대 대표의 의안·의견과 국민의 요구를 근거로, 1985년부터 국가공상행정관

리국(国家工商行政管理局)은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제정을 연구해왔다. 기초위원회

는 국내외의 관련 입법자료와 전형적인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고 국무원의 각 부

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지방 공상행정관리국, 소비자협회와 전문가

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4차례의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미국, 영

국 등 나라에 연구인원을 파견하여 고찰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반복 수정한 끝에, 1993년 3월 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소비자권익보호법(송

부고)」을 국무원에 보내서 심의를 받았다. 국무원 법제국은 중앙, 지방의 관련

부서와 법학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국가공상관리국과

연구하고 개정하여,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최종 형성되고 국무원에서 통과되었다.

1993년 10월 30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1994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3) 주요 내용

소비자권익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타 법률, 법규

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너무 간단하게 정하여 법률적용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기타 법률, 법규와 연결되는

전제에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용가능성을 높였다. 1993년 소비자권

익보호법은 8장 5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제6조, 소비자권

익보호법의 목적, 적용범위와 일반원칙을 정하였다. 제2장 소비자의 권리는 제7

조-제15조, 소비자의 9가지 권리를 정하였다. 제3장 경영자의 의무는 제16조-제

25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정하였다. 제4장 소비자 합법적 권익의 국가보호는 제26-제30조, 국가, 각

급 정부와 관련 기관, 인민법원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하였다. 제5장 소비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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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제31조-제33조, 소비자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정하였

다. 제6장 분쟁의 해결은 제34조-제39조, 소비자와 경영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

우, 5가지의 해결방식, 즉 협상, 조정, 민원제기, 중재, 소송에 관하여 정하였다.

제7장 법률책임은 제40조-제53조,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경영자의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민사책임,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정하였다. 제8장

부칙은 제54조-제55조,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자료와 시행일을 정하였다.

2) 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

2013년 4월 23일 제12기 전인대 상무위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중화인민공화

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안(초안)에 관한 설명」(关于《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

益保护法修正案(草案)》的说明)에는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1) 개정의 필요성 및 과정

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된 후 20여년 시행되는 동안에 소비자권익

의 보호, 사회경제질서의 수호, 사회주의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

였다. 사회,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소비방식, 소비구조와 소비이념에는 커다란 변

화가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권익 보호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1993년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권익보호제도의 보완

이 시급하였다.33)

이에, 일부 전인대 대표와 관련 부서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법에 관한 개정의견

을 제기하였다.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의 입법계획과 연도입법작업계획에 따라 법

제작업위원회(法制工作委员会)는 2011년 10월부터 준비활동을 해왔다. 개정 과정

에서 다음의 주요한 목표를 세웠다. 첫째,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시행에서 쌓아놓

은 경험을 종합하여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둘째, 소비분야에서의 새로운

상황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해

결하여 소비자권익보호제도를 확실하게 관철시킨다. 셋째, 경제발전의 변화에 부

33) 신지연, “중국의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1권 제3호, 조선대

학교 법학연구원, 2014, 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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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는 법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소비방식을 유도한다. 넷째, 소비자협회의 작용을 충분하게 발휘시키고

관련 부서의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소비분쟁을 예방한다. 법제

작업위원회는 전인대 대표, 소비자협회와 전문가, 변호사 및 법원, 공상, 상무, 공

신 등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일부 지방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와 수정 끝에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안이 완성되었다. 2013년 10월 25일 제

12기 전인대 상무위 제5차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의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고, 2014년 3월 15일부터 새로운 소

비자권익보호법이 시행되었다.

(2) 개정 내용

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은 31개 조문에 이르는 광범위한 개정과 신설 조항을

담고 있으며, 내용에서는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 새로운 거

래방식에 대한 규범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였다. 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구성

은 개정 이전과 동일하지만,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4개 조문, “소비자의 합법적

인 권익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 대해 1개 조문, “분쟁해결”에 대해 3개 조문, 총

8개 조문이 신설되었다. 그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제2장 소비자의 권리

제7조-제15조,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16조-제29조, 제4장 소비자 합법적 권익의

국가보호 제30조-제35조, 제5장 소비자 조직 제36-제38조, 제6장 분쟁해결 제39

조-제47조, 제7장 법률책임 제48조-제61조, 제8장 부칙 제62조-제63조의 총 8장

6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상의 특징은 ① 리콜 등의 의무화, ② 7일 이내

반품의 가능, ③ 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 ④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화, ⑤ 행정에 의한 추출검사, 검사결과의 공개 의무의 규정, ⑥ 전자상거래 플랫

폼 제공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 ⑦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화를 포함한 벌칙의 강

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34) 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장에서 규정한 사업자

의 의무에 관한 총 14개 조문 중 3개의 조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수정 또는

신설한 조항들로, 이번 개정의 중심이 되었다.35)

34) 김도년, “중국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대한 소고”,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제1권 제1호, 한국소비

자원, 2014, 1-2면,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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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침해책임법

2008년 12월 22일 제11기 전인대 상무위 제6차 회의에서 발표한 「전인대 법

률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초안)의 주요 문제에 대한 보고」(全

国人民代表大会法律委员会关于《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草案)》主要问题的汇

报)에서 권리침해책임법의 입법 필요성과 입법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1) 입법의 필요성

권리침해책임법36)은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침해책임을 명확

히 정하여 권리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제재하는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는 민사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다.37) 민법통칙, 소비자권익보호법, 제조물품질법, 환경보호

법 등 법률에서 권리침해책임을 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고 국민, 법인의 합법

적인 권익의 보호, 사회질서의 수호 등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국

권리침해책임의 법률제도에서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

라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이 나타났으나 현행 법률과 규정은 간단하고 원칙성이

강하여 적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많은 규정이 여러 단행법에

분산되어 있어 권리침해책임에서 공동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

였다.38) 또한 실제상황을 살펴보면, 권리침해사건은 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7년 중국 1심 법원에서 접수한 권리침해사건은 87만 여건에 달하였다. 2003년

부터 전인대 대표 총 216명에서 7건의 권리침해책임법 의안과 8건의 건의고를

받았다. 일부 부처, 지방과 전문가, 학자들도 이에 관한 많은 의견을 제기하였다.

35) 김정애, “개정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상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한국소비자원,

2014, 26면.

36) 중국의 「권리침해책임법」(侵權責任法)에 관하여 다양한 번역이 있다. ① “불법행위책임법”으로 번역하

는 경우, ② 직접 “侵權責任法”으로 사용하거나 ③ “침권책임법”으로 직접 번역한 경우, ④ 한국에서와 동

일하게 “불법행위법”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으며 ⑤ “권리침해책임법”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다. 본 논문

에서는 “권리침해책임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권리침해”와 “불법행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권리침해의 “행위”를 특정할 경우 “권리침해행위”로 표현한다. 朴奎龍·徐世杰,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36

조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0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279면. 한국 부분의 연구에서

는 “불법행위”를 사용하기로 한다.

37) 杨立新, 「侵权责任法」, 复旦大学出版社, 2010, 28面.

38) 黄松有, “关于侵权责任法立法的几个问题”, 「法律适用」, 2006, 第10期, 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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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현

실에 맞는 권리침해책임법의 제정은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2) 입법과정

권리침해책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초안)의 한 편(編)으로서, 이미 2002년

12월 제9기 전인대 상무위 제31차 회의에서 처음 심의되었다.39) 민법초안은 9편,

1,200 여 조문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복잡하고 분야도 다양하여 함께 연구, 개

정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에서는 편으로 나눠서 별도

로 심의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물권법은 제10기 전인대 제5차 회의에

서 통과되었고, 제10기,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의 입법계획에 근거하여 법제작업

위원회는 민법초안 권리침해책임법편의 제정을 가속화하였다.40) 중국 국내와 국

외의 입법을 연구하고 북경, 상해, 절강 등 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09년

9월에는 법원 관계자와 민법전문가가 참가한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와

토론을 거친 후, 법제작업위원회는 관련 전문위원회, 최고인민법원, 국무원의 관

련 부처와 교류하고 반복 연구한 끝에 권리침해책임법 초안이 형성되었다. 2009

년 12월 26일, 제11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에서 권리침해책임법이 통과되

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주요 내용

(1) 입법체계

권리침해책임법은 12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그 구조는 3개 부분 즉 총

칙, 각칙(分則) 및 부칙으로 되어있다. 제1장-제3장은 총칙으로서 권리침해책임의

일반규정, 책임구성과 책임방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와 책임이 경감된 경

우를 포함한다. 제4장-제11장은 각칙으로서, 두 부분의 내용이 있다. 즉, 책임주

체에 관한 특별규정과 권리침해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 권리침해책임에

관련 규정에는 무과실책임원칙과 과실책임원칙 중의 과실추정의 각종 권리침해

39) 이재목, “중국 불법행위법(침권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재산법연구」 제26권 제3호(하), 한국재산

법학회, 2010, 119面.

40) 王胜明,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法律出版社, 2010, 1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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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및 과실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12장은 부칙으로서 단 1개의 조문, 즉

시행일을 정하였다. 총칙과 각칙의 관계는 총칙은 일반적인 권리침해책임에 적용

되는 규정을 두었고, 각칙은 일부 권리침해책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특별한 규

정을 두었으며 우선하여 적용한다.41)

(2)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은 주로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 제조물책임에서 정하고

있다. 제41조는 생산자의 제조물책임을, 제42조는 판매자의 제조물책임을, 제43조

는 제조물책임의 청구권과 구상권의 행사를, 제44조는 생산자·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제45조는 제조물결함으로 타인의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권리침

해책임을, 제46조는 결함제조물의 경고와 리콜을, 제47조는 제조물책임의 징벌적

배상을 정하였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의 입법과정과 조문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41조 생산자의 제조물책임

권리침해책임법 제41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생산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입법초

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심의고 제35조. 제35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 재산손해를 초래

한 경우, 생산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1항). 생산자는 다음 각 사항

중의 하나를 증명하면 권리침해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제조물을 유통과정에 투

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② 제조물을 유통과정에 투입할 때 손해를 일으키는 결함

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제조물을 유통과정에 투입할 때의 과학기술수준

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제2항)”을 정하고 있다.

둘째, 2차 심의고 제39조. 제39조는 1차 심의고 제35조의 제1항을 개정하였고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은 같다.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생산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다.

셋째, 3차 심의고 제41조. 제41조에서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41) 张新宝, 前揭 「侵权责任法(第二版)」, 1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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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으로 규정하였다. 제41조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생산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률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나. 제42조 판매자의 제조물책임

권리침해책임법 제42조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을 초래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판매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1항). 판

매자가 결함제조물의 생산자를 밝히지 못하고 결함제조물의 공급자도 밝히지 못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2항)”고 판매자의 제조

물책임을 정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입법초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심의고 제36조. 제36조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을 초

래하여 타인에게 신체, 재산손해를 입힌 경우에 판매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

야 한다(제1항). 판매자가 결함제조물의 생산자를 밝히지 못하고 결함제조물의

공급자도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2

항)”고 정하였다.

둘째, 2차 심의고 제40조. 이는 1차 심의고 제36조 제1항의 일부를 개정하였는

데, 제40조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을 초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판매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1항). 판매자가 결함제조

물의 생산자를 밝히지 못하고 결함제조물의 공급자도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2항)”고 정하였다.

셋째, 3차 심의고 제42조. 이는 2차 심의고 제40조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

다. 제조물책임의 청구권과 구상권의 행사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被侵权人)42)

는 제조물의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제조물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1항). 제조물의 결함이 생산자에 의해 야기되었다면 판매자

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판매자의 과실로 제조

42) 원문의 “被侵权人”은 피침권자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한국 법률 용어와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受害人)로

번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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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결함이 초래된 경우에는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고 피해자의 청구권과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구상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입법초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심의고 제37조. 제37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 재산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제조물의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제조물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1항). 제조물의 결함이 생산자에 의해 야기되었다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판매자의 과실로

제조물의 결함이 초래된 경우에는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구상을 청구

할 수 있다(제3항)”고 정하였다.

둘째, 2차 심의고 제41조. 제41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제조물의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제조물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

구할 수도 있다(제1항). 제조물의 결함이 생산자에 의해 야기되었다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판매자의 과실로 제조물의

결함이 초래된 경우에는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고 정하였다.

셋째, 3차 심의고 제43조. 제4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제조물의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제조물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

구할 수도 있다(제1항). 제조물의 결함이 생산자에 의해 야기되었다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판매자의 과실로 제조물의

결함이 초래된 경우에는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고 정하였다.

라. 생산자·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권리침해책임법 제44조는 “운송인, 보관인 등 제3자의 과실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게 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제조물의 생산자·판매자가 배상한 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입법초안의 변화는 다

음과 같다.

첫째, 1차 심의고 제40조. 제40조는 “운송인, 보관인 등 제3자의 과실로 제조물

에 결함이 있게 되어 타인에게 신체, 재산손해를 초래한 경우, 제조물의 생산자·



- 23 -

판매자가 배상한 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둘째, 2차 심의고 제42조. 제42조는 “운송인, 보관인 등 제3자의 과실로 제조물

에 결함이 있게 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제조물의 생산자·판매자가

배상한 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셋째, 3차 심의고 제44조. 제44조는 2차 심의고 제42조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

마. 제조물결함으로 타인의 신체, 재산에 위협하는 권리침해책임

권리침해책임법 제45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에 위

험을 끼칠 경우, 피해자는 생산자·판매자에게 방해 및 위험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입법초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심의고 제39조. 제39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용자나 제3자의 신체

나 재산의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줄 경우, 사용자 또는 제3자는 생산자·판매자에

게 방해 및 위험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둘째, 2차 심의고 제43조. 제4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끼칠 경우, 피해자는 생산자·판매자에게 방해 및 위험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셋째, 3차 심의고 제45조. 제45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끼칠 경우, 피해자는 생산자·판매자에게 방해 및 위험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바. 결함제조물의 경고와 리콜

권리침해책임법 제46조는 “유통에 투입된 제조물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생산

자와 판매자는 지체 없이 경고·리콜 등 수습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항). 지체 없

이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수습조치가 효력이 없어 손해를 초래한 때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입법초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심의고는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하지 않았다.

둘째, 2차 심의고 제44조. 제44조는 “유통에 투입된 제조물에 결함이 발견된 경

우, 생산자와 판매자는 지체 없이 경고·리콜 등 수습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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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수습조치가 효력이 없어 손해를 초래한

때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2항)”고 정하였다.

셋째, 3차 심의고 제46조. 제46조는 2차 심의고 제44조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

았다.

사. 제조물책임의 징벌적 손해배상

권리침해책임법 제47조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인데, “제조물에 결함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생산·판매하여 타인의 사망을 초래했거나 건강에 심

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입법초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심의고에서는 이에 관한 조문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2차 심의고 제45조. 제45조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면서

도 생산·판매하여 타인의 생명·건강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상응하는 징

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셋째, 3차 심의고 제47조. 제47조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면서

도 생산·판매하여 타인의 생명·건강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상응하는 징

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5. 기타 법규정

1) 기타 주요 법률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인대 상무위 제24차

회의에서 통과, 1993년 2월 22일, 2001년 10월 27일, 2013년 8월 30일 개정), 약품

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1984년 9월 20일 제6기 전인대 상무위 제7차

회의에서 통과, 2001년 2월 28일 개정), 계량법(中华人民共和国计量法, 1985년 9

월 6일 제7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에서 통과, 2009년 8월 27일, 2013년 12

월 28일 개정), 표준화법(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1988년 12월 29일 제7기 전인

대 상무위 제5차 회의에서 통과), 수출입 상품 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

检验法)(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인대 상무위 제30차 회의에서 통과, 2002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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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일, 2013년 6월 29일 개정), 광고법(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1994년 10월 27

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 제10차 회의에서 통과),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통과), 농산품품질안전법(中华人

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2006년 4월 29일 제10기 전인대 상무위 제21차 회의

에서 통과),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인

대 상무위 제7차 회의에서 통과)등 에서도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2) 국무원 및 각 부서에서 발표한 행정규범과 부서규정

국무원과 그 산하의 각 부서, 위원회 등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이라고 한다.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은 주로 제조물품질감독과 관리에 대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제조물책임법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겠

지만, 실무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다른 규정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따

로 분리해서 논하기는 힘들기에 제조물책임제도에 포함시켜 논하기로 한다.43)

(1) 식품약품 등 분야에 관한 규정

식품약품 등 분야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정한 규정들로는 의료용 독성 약

품 관리방법(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1988년 12월 27일 국무원에서 발표), 방사

성 약품 관리방법(放射性药品管理办法, 1989년 1월 13일 국무원에서 발표, 2011

년 1월 18일 개정), 보건식품 관리방법(保健食品管理办法, 1996년 3월 15일 위생

부에서 발표),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안전 관리조례(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2001년 5월 23일 국무원에서 발표), 약품관리법 실시조례(药品管理法实施条例,

2002년 8월 15일 국무원에서 발표), 재래시장 식품위생 관리규범(集贸市场食品卫

生管理规范》, 2003년 3월 10일 위생부에서 발표),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관리조례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2005년 8월 3일 국무원에서 발표, 2013년 12월 7

일 개정),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

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2007년 8월 3일 국무원에서 발표), 식품안전

법 실시조례(食品安全法实施条例, 2009년 7월 20일 국무원에서 발표), 식품유통허

43) 노은영, 전게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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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증 관리방법(食品流通许可证管理办法, 2009년 7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에서 발표), 식품안전 리스크평가 관리규정(시행)(食品安全风险评估管理规定(试

行), 2010년 1월 21일 위생부 등 부문과 연합 발표), 식품안전 리스크감측 관리규

정(시행)(食品安全风险监测管理规定(试行), 2010년 1월 25일 위생부 등 부문과 연

합 발표), 신 식품원료 안전성 심사관리방법(新食品原料安全性审查管理办法, 2013

년 10월 1일 국가위생과 계획출산위원회에서 발표) 등이 있다.

(2) 제조물품질 분야에서의 규정

가. 공업기업 전면 품질관리 잠행방법

공업기업 전면 품질관리 잠행방법(工业企业全面品质管理暂行方法, 이하 잠행방

법)은 1980년 3월 10일 국가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동시에 효력을 갖게 되었으

며 1993년 7월 9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관련 문건의 폐지에 관한 통지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 잠행방법은 총칙, 제조물의 품질계획, 설계·시험과정의

품질관리,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관리, 사용과정에서의 품질관리, 품질관리체계, 교

육훈련, 상벌(奖罚), 부칙 등 10장 3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잠행방법의 제정부

처는 제조물 품질계획을 시행하여 전면 품질관리를 촉진함으로써 공업 제조물의

품질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함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

한 구제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초기 제조물품

질문제에 직면했을 당시, 계획경제에서의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

방식과 이론준비와 심리상의 준비가 모두 갖추어 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효과는 미흡하였으나 향후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44)

나. 공업제조물품질책임조례

공업제조물품질책임조례(工业产品质量责任条例)는 1986년 4월 5일 국무원에서

발표되었고,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례는 총칙, 제조물 생산기업의

품질책임, 제조물 저장·운송기업의 품질책임, 제조물 경영판매기업의 품질책임,

제조물품질의 감독과 관리, 제조물품질책임의 분쟁에 관한 처리, 벌칙, 부칙 등 8

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공업제조물품질책임조례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소

44) 张庆·刘宁·乔栋, 「产品质量责任」, 法律出版社, 2005, 6-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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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중대한 역사적 의

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사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

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상이 보완되고 성숙해져서 나타난 것이 바로 소비

자권익보호법이다.45)

다. 기타 행정법규

기타 행정법규로는 제조물품질감독 시행방법(产品质量监督试行办法, 1985년 3

월 15일 국가표준국에서 발표, 2011년 1월 8일 개정), 계량법 실시세칙(计量法实

施细则, 1987년 2월 1일 국가계량국에서 발표), 강제검사의 작업에서의 계량기구

검사관리방법(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检定管理办法, 1987년 4월 15일 국무원에서

발표), 표준화법 실시조례(标准化法实施条例, 1990년 4월 6일 국무원에서 발표),

수출의류 검사관리규정(出口服装检验管理规定, 1996년 12월 19일 국가수출입 상

품검사국에서 발표), 혈액제품관리조례(血液制品管理条例, 1996년 12월 30일 국무

원에서 발표), 놀이공원 안전과 서비스 품질(游乐园(场)安全和服务质量, 1997년 4

월 2일 국가기술감독국에서 발표), 철도화물 운송서비스품질 감독검사방법(铁路

货物运输服务质量监督监察办法, 2000년 1월 1일 철도부에서 발표), 수출입품질 인

증인가 관리방법(进出口质量认证认可管理办法, 2001년 3월 7일 국가수출입 검사

검역국에서 발표), 제조물품질법의 시행에 관한 의견(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产

品质量法>若干问题的意见, 2001년 3월 15일 국가품질기술 감독국에서 발표), 식

품품질안전 감독관리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进一步加强食品质量安全监督管理工

作的通知, 2002년 5월 16일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에서 발표), 인증인가조례

(认证认可条例, 2003년 9월 3일 국무원에서 발표),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2005년 8월 31일 국무원에서 발표), 혈액은행관리방

법(血站管理办法, 2005년 11월 17일 위생부에서 발표), 아동 장난감 리콜관리규정

(儿童玩具召回管理规定, 2007년 7월 24일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국에서 발표), 식

품리콜관리규정(食品召回管理规定, 2007년 7월 24일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국에

서 발표), 약품리콜관리규정(药品召回管理办法, 2007년 12월 6일 국가식품약품 감

독관리국 국무회에서 발표), 농기계제품 수리, 교환, 환불 책임규정(农业机械产品

45) 张庆·刘宁·乔栋, 上揭 「产品质量责任」, 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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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理、更换、退货责任规定, 2010년 3월 13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등 4개 부서에

서 발표),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관리조례(缺陷汽车产品召回管理条例, 2012년 10월

10일 국무원에서 발표) 등이 있다.

(3) 제조물 표시에 관한 규정

이 분야의 규정들로는 광고관리조례(广告管理条例, 1987년 10월 26일 국무원에

서 발표), 상표법 실시세칙(商标法实施细则, 1988년 1월 13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

국에서 발표, 2014년 4월 29일 개정), 의료기계 광고관리방법(医疗器械广告管理办

法, 1992년 8월 8일 국가공상국, 국가의약관리국 연합발표), 국제표준 제조물표시

의 채택에 관한 관리방법(시행)(采用国际标准产品标识管理办法(试行), 1993년 12

월 3일 국가기술감독국에서 발표), 식품광고발표 잠행규정(食品广告发布暂行规定,

1996년 12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발표, 1998년 12월 3일 개정), 광고

활동 도덕규범(广告活动道德规范, 1997년 12월 16일 국가공상국 발표), 약품설명

서와 표시관리규정(药品说明书和标签管理规定, 2006년 3월 15일 국가식품약품 감

독관리국에서 발표), 약품광고 심사방법(药品广告审查办法, 2007년 3월 13일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표), 식품표시 관리규정(食品标识

管理规定, 2007년 8월 27일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에서 발표, 2009년 10월

22일 개정), TV광고방영관리방법(广播电视广告播出管理办法, 2009년 9월 10일 국

가광전총국에서 발표), 광고관리조례 시행세칙(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2004년 11

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발표, 2011년 12월 12일 개정) 등이 있다.

(4) 구제에 관한 규정

이 분야의 규정들로는 중국소비자협회 소비자민원접수규정(中国消费者协会受理

消费者投诉规定, 1995년 12월 1일 중국소비자협회에서 발표), 공상행정기관에서

소비자민원의 수리에 관한 잠행방법(工商行政机关受理消费者申诉暂行办法, 1996

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표, 1998년 12월 3일 개정),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처리에 관한 규정(关于处理侵害消费者权益行为的有关问题的规定, 2004년

3월 12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발표),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방법(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2005년 1월 5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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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표),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소비자민원의 처리에 관한 방법(工商行政管理部

门处理消费者投诉办法, 2014년 2월 14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발표)등이 있

다.

3)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회신 등

1981년 6월 10일 발표한 전인대 상무위의 「법률해석 업무에 관한 전인대 상

무위 결의」(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于加强法律解釋工作的決議)」제2조는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법률이나 법령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

한 때에는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사법해석의 형식은 주

로 “해석”, “규정”, “회답” 및 “결정” 등 4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재판 중에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법률의 적용에 대한

사법해석은 주로 “해석”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46)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중 제조

물품질과 관련한 사법해석으로는 1988년 4월 2일 민법통칙의 집행에 관한 의견

(시행)(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若干问题的意见(试行), 이하 민법

통칙의견), 2001년 2월 26일 민사권리침해의 정신손해배상책임의 확정에 관한 해

석(关于确定民事侵权精神损害赔偿责任若干问题的解释, 이하 정신손해배상사법해

석), 2003년 4월 28일 상품주택매매계약분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关于审理商品房买卖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이하 상품주

택 사법해석), 2003년 12월 26일 인신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

에 관한 해석(关于审理人身损害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이하 신체손해

사법해석), 2013년 12월 23일 식품약품분생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관한 규정(关于审理食品药品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이하 식품약품사법

해석) 등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회신 등 기타 형식의 규정으로는 1998년 12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의 济南三株公司与陈然之等 인신손해배상사건의 답복(答复)

(最高人民法院关于济南三株公司陈然之等人损害赔偿一案的答复), 2002년 7월 11일,

최고인민법원 제조물권리침해사안의 피해자가 제조물의 상표소유자를 피고로 하

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회신(批复)(最高人民法院关于产品侵权案

46) 이상욱, “중국 불법행위법 제정의 현황과 전망”, 「법학논총」 제22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70-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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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的受害人能否以产品的商标所有人为被告提起民事诉讼的批复) 등이 있다.47)

제조물책임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민법통칙, 제조물품질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권리침해책임법이 있다. 민법통칙은 중국에서 민법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제조물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제122조가 너무 원칙적이어서 적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래서 제조물품질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권리침해책

임법이 제정되었는데, 제조물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첫 법률은 제조물책임법

이고 실제로 중국의 제조물책임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8) 소비

자권익보호법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일부 내용을 강화하였고, 권리침해책임법은

제5장에서 제조물책임을 정하여 제조물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책임주체,

귀책원칙을 개정하지 않고 제조물품질법의 규정과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보

완하였다. 그래서 법률적용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조물품질법을 중심으로 법

률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1. 제조물품질법과 민법통칙

제조물품질 계약에 관한 규정은 민법통칙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다. 제111조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이행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

사자는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물품

질법은 민법통칙 제122조의 원칙을 수용하면서 이를 구체화하였다. 즉, 민법통칙

에서 정한 구제조치를 제조물품질법에서는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로 구체화

하였다.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민법통칙 제122조와 제조물품질법 제4장은 일반규정과

47) 노은영, 전게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142-143면.

48) 이시환,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에 관한 연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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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민법통칙 제122조는 “제조물 품질의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의 생산자 및 판매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이 바로 제조

물품질법이다.49) 특별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따를 경우,

중국 법원은 제조물책임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할 법률은 민법통칙 제122

조가 아니라, 제조물품질법 제4장의 관련 조문이어야 한다. 제조물품질법이 시행

된 후, 중국 재판실무에서는 민법통칙 제122조를 적용한 것보다는 제조물품질법

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제조물품질법이 민법통칙 제122조를 대체하

였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50)

2. 제조물품질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

1) 두 법률의 성격

중국법상 소비자보호법체계는 크게 소비자정책법,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안전

법으로 구성되었다. 소비자정책법은 국가의 소비자정책을 조문으로 규정한 것으

로서, 중국 소비자정책의 기본내용과 원칙을 정한 것이다. 소비자계약법은 소비

자가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인 공평을 유지하고 시장질서를 유지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내용은 면책조항의 규제, 소비자 계약의 특수규칙 등을 포

함한다. 소비자안전법의 목적은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안전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

다.51) 소비자정책법은 소비자권익보호법을 말하고, 소비자계약법은 계약법의 관

련 규정을 말하며, 소비자안전법의 관련 내용은 제조물품질법에서 정하고 있

다.52)

2) 두 법률의 관계

두 법률은 성격상 다르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관련성이 있

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53)

49) 지금은 제조물품질법을 포함한 소비자권익보호법, 권리침해책임법 등 법률을 말한다.

50) 梁慧星, “中国产品责任法——兼论假冒伪劣之根源和对策”, 「法学」, 2001, 第6期, 40面.

51) 梁慧星, “消费者法及其完善”, 「工商行政管理」, 2000, 第21期, 13面.

52) 梁慧星, 前揭 “中国产品责任法——兼论假冒伪劣之根源和对策”, 4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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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입법취지에서, 제조물품질법은 국가행정관리의 측면에서 생산자와 판매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시장경제에 대한 거시적 조절의 법률수단을 마련

하였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를 핵심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분쟁의

해결에 법률을 마련하였다.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법체계에서 소비자권익보호법

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적용범위에서, 제조물품질법은 제조물의 생산,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권리,

의무, 책임관계를 규범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

와 책임관계를 규범한다.

셋째, 법률의 내용에서, 제조물품질법의 주요내용은 제조물품질의 감독관리와

제조물품질책임이다. 제조물풀질법은 생산자, 판매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행정책

임과 형사책임을 정하였고 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

라, 제조물품질책임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일부 권리를 정하였다. 소비자권익보호

법의 주요내용은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면적인 규정이다.

3) 적용관계

소비자권익보호법과 제조물품질법은 새로운 규정과 이전의 규정 및 일반규정

과 특별규정의 관계이다. 새로운 규정과 이전의 규정의 관계에서 볼 때, 소비자

권익보호법에서 새롭게 정한 규정들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 일반규정과 특별

규정의 관계에서 볼 때, 제조물책임법은 특별규정이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경영자가 소비자의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의 “권리침해책임”의 근거가

바로 제조물품질법(지금은 권리침해책임법도 포함)이다.

3.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법

1) 두 법률의 관계

권리침해책임법과 제조물품질법은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일 수도 있고,

53) 涂昌波, “《产品质量法》与《消费者权益保护法》”, 「中国技术监督」, 1994, 第1期, 1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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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과 이전의 규정의 관계로 분석할 수도 있다. 우선, 권리침해책임법은

새로운 규정으로서 이전의 규정(제조물품질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음

으로, 권리침해책임법 제1장-제4장 권리침해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일반규

정에 속하여 우선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은 제조물품질법

과 특별규정과 일반규정과의 관계를 이룬다. 즉, 제조물책임의 분야에서 제조물

품질법은 이 분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일반규정이고, 권리침해책임법의 관련

규정은 오히려 특별규정이 되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과

제조물품질법과의 관계는 새로운 규정과 이전의 규정 및 특별규정과 일반규정과

의 관계를 이룬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54)

이를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55) 첫째, 권리침해책임법은 권리침

해행위를 규범하는 일반법이다. 그러나 권리침해책임법과 제조물품질법과의 관계

를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로 보면, 제조물품질법이 우선 적용된 후, 권리침

해책임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권리침해책임법의 입법의도와는 어긋난다. 그

리고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은 특별규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권리침해책임법 제48조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권리침해책

임법의 관련 규정이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확히 정한

규정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법조

문을 살펴보면 신설된 내용, 개정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권리

챔해책임법과 제조물책임법을 특별규정과 일반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권리침해책임법과 제조물품질법간의 관계가 새로운 규정과 이전의 규정

의 관계도 아니다. 새로운 규정인 권리침해책임법은 제조물품질법을 대체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고 권리침해책임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 예를 들면 제조물의 정

의, 결함의 정의 등은 제조물품질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권리침해책임법 제

5조에 따라 권리침해책임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 제조물품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4) 王成, “侵权法的规范体系及其适用——以《侵权责任法》第5条的解释适用为背景”, 「政治与法律」, 2011, 第1

期, 90面.

55) 张新宝·任鸿雁, “我国产品责任制度: 守成与创新”, 「北方法学」, 2012, 第3期, 5-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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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견

권리침해책임법은 제조물품질법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을 다시 확인하거

나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제조물책임을 확정함에 있어서, 먼저 제조물품질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조물책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제조물에 대한 확인이다. 제조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조물

책임의 부담을 논의할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제조물품질법 제2조 제2항은

제조물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당연히

제조물품질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제조물품질에 관한 사례

1) 사요영과 한국삼성컴퓨터안전회사간의 제품품질분쟁사안56)

(1) 사실관계

2004년 11월, 원고(谢耀荣)는 피고(韩国三星计算机安全公司, 한국 회사)의

광주 대리상(广州天柏信息科技有限公司)에서 피고가 생산한 NXG50 인터넷

안전제품 “삼성방화벽”을 15,000위안에 구매하였고, 영수증은 2005년 1월 3일

에 발급되었다. 피고의 제품보증서에는 1년 내에 제품을 무료로 수리, 교환

또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증하였다. 원고는 제품을 구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품질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7월 컴퓨터는 정상적

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기술서비스와 도움을 요

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중국 광

주시 대리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56) 谢耀荣与韩国三星计算机安全公司产品质量纠纷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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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내용

2005년 12월 20일, 광동성 광주시 중급인민법원(广东省广州市中级人民法院)

은 다음의 판결을 내렸다.57)

이 사안의 성격과 준거법의 선택에 있어서, 피고는 한국에서 등록된 기업이

고, 본 사안은 섭외 제조물품질분쟁이며, 구매한 지역이 광주시이기 때문에

광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제조물의 판매지로서 본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은 본 사안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법률로서 본 사안

의 준거법이 된다.

피고의 제품품질 보증서에는 1년 내에 무료로 수리, 교환 또는 방문서비스

를 제공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지금 원고가 구매한 제품은 1년 내

에 품질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그의 보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그의 행위는 계약위반과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가 구매한 “삼성방화벽”을 보수하는 의무

를 이행해야 하고 소송의 접수비용 610위안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3) 사례분석

이 사안에서 제조물책임과 제조물품질책임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자체에 손해가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신체 또는 재

산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제조물품질책임은 민사책임,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

이 포함되고, 평등한 당사자간에는 민사책임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 불법

행위책임과 계약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사안에서, 컴퓨터 방화벽으로 인

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으나, 기타 재산 또는 신체손해가 발

생하지 않아 계약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미국건축시스템회사와 안길흠봉죽목업유한회사간의 제품책임분쟁사안58)

(1) 사실관계

2007년 5월, 원고(美国建筑系统公司, 미국회사)는 미국 埃克斯欧特公司와 중

57) 广东省广州市中级人民法院, 2005년 12월 20일, (2005)穗中法民三初字第454号 민사판결.

58) 美国建筑系统公司与安吉鑫凤竹木业有限公司产品责任纠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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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江西升隆实业公司를 통하여 피고(安吉鑫凤鑫凤公司, 중국회사)가 생산한 목

주 복합판 8,179.14제곱미터를 구매하였다. 피고가 江西升隆实业公司에게 판

매한 대금은 1,341,377.9위안이고 江西升隆实业公司의 요구에 따라 이 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운송하였다. 원고가 구매한 제품에 심각한 품질문제(복합판에

대량 균열)이 발생하여 피고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내용

2010년 8월 18일, 절강성 호주시 중급인민법원(浙江省湖州市中级人民法院)

은 다음의 판결을 내렸다.59)

사안성격, 준거법 및 관할권에 관해서, 원고는 외국 기업이기에 본 사안은

섭외민사분쟁에 속하여 절차에 관해서 중국 민사소송법 섭외편의 관련 규정

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중국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의견」 제29조에 따르면, 제조물 품질 불합격으로 인하여 타인에 재산, 신체

손해를 초래하여 발생한 소송은 제조물의 생산지, 판매지, 권리침해행위지와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진다. 최고인민법원의 「절강성 가

흥시·호주시·구주시·려수시·주산시 중급인민법원의 제1심 섭회민상사 사안의

관할권의 지정에 관한 회신」(最高人民法院关于指定浙江省嘉兴、湖州、衢

州、丽水、舟山市中级人民法院管辖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的批复)과 「절강성

고급인민법원의 1심민사와 상사사안의 심급관할에 관한 규정」(浙江省高级人

民法院关于第一审民事和商事案件级别管辖的规定)에 따라, 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민법통칙 제146조와 최고인민법원의 민법통칙의 집행에 관한 의견

(시행) 제187조에 따라,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본 사안을 처

리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제품을 구매한 후, 지금 품질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에 결함이 있고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제조물품질법 제

41조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 및 결함제조물 이외의 재산

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생산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결함은 제조물

59) 浙江省湖州市中级人民法院, 2010년 8월 18일, (2010)浙湖商外初字第1号 민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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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체, 타인의 재산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제조물에 품질하자가 있고 이에 따른 경제손실은 제조물품

질법에서 정한 결함제조물 외의 기타 재산손해에 속하지 않는다. 즉, 본 사안

은 제조물품질책임에서 정한 손해사실은 없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지지하

지 않고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3) 사례분석

이 사례는 첫 번째 사안과 비슷하다. 이 사례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제조물품질책임과 제조물책임의 관계이다. 제조물품질책임은 민사책임, 행정

책임 및 형사책임을 포함하고 민사책임은 계약책임과 권리침해책임이 포함한

다고 하였으나, 제조물에 결함 또는 하자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제조물품

질책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하게 된다. 평등한 당사자간에 제조물

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제조물품질책임의 적용은 계약책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제조물책임은 권리침해책임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안에도 마찬가지이다.

2.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례

1) 장걸정과 일본국 토요타 자동차주식회사간의 배상분쟁사안60)

(1) 사실관계

1992년 12월 锡华电子有限公司는 미국에서 2.55만 달러로 피고(日本国丰田

汽车股份有限公司, 일본회사)가 1992년 4월에 생산한 STl84L—BKPCKA형

CELICA Convertible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이 자동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천

진동항 해관을 통하여 중국 국내로 수입되었고 북경 수출입상품검사국에서

검사를 통과하여 주행증명서(行车牌证)가 발급되었다.

1993년 10월 10일 밤 11시, 원고 장걸정(张杰庭)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

에 그의 실수로 차량은 도로에서 벗어나 도로 옆의 벽과 충돌하였다. 차량과

벽이 충돌하는 순간, 운전대 옆에 설계된 SRS 에어백(보조 보호시스템)이 작

60) 张杰庭诉日本国丰田汽车股份有限公司赔偿纠纷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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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되지 않았다. 1993년 10월 11일 원고는 병원에 실려 갔고 뇌진탕(脑震荡)과

외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1995년 11월 7일부터

24일까지 종합치료를 받았고 향후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사고가 난 후 교통관리부서에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의 북경사무소는

원고의 민원을 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결함제조물로 인한 신체손해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의료비 등의 비용을 배상하며, 정신적 손해 99

만 위안을 부담하고 전체 소송비용 2만 5천 위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판결내용

1996년 5월 16일 북경시 해전구 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은 다음의

판결을 내렸다.61)

설명결함에 관해서, 원고가 구매한 차량은 北京锡华电子有限公司가 합법적

인 절차를 통하여 중국에 수입된 것으로서, 사용자는 안전하게 사용하고, 상

품에 불합리한 결함으로 신체, 재산손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피고는

시장에 유통된 상품에 대하여 불합리한 결함이 없도록 보증할 의무를 부담해

야 한다. 이 의무는 제조물의 설계, 생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품이 안전

하게 사용되고, 상품의 품질, 성능,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해야 하는 책임도 포함한다. 피고의 “사용자 가이드”에서는 명시적인 보

증조항을 두었지만,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며, 회사의 관련 직원의

해석도 전후 일치하지 않고, 범위도 명확하지 않으며 개념도 엄밀하지 않다

는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 차량은 특수차량에 속하지 않아 그의 품질

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보증범위를 확정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

다.

이 차량은 미국에서 설계되어 미국의 차량기준에 부합하였고 중국에서는

RSR 에어백에 관한 강제설치와 검사에 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결함이 없다고 피고는 주장하였다. 지금 중국 법률에는 RSR 에어백의 설치

를 자동차 사용에 있어서 최저의 안전보호기준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쌍방당

61)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 1996년 5월 16일, (1994)海民初字第3216号 민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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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간에는 안전사용에 관한 보호기준을 배제한다는 합의도 하지 않았다.

北京锡华电子有限公司는 안전 보호장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대금을 받았으며 차량에 RSR 에어백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제조물 사용자의

인신안전보호에 대한 별도의 보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보증

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상응한 배상책

임도 부담해야 한다.

피고의 제조물은 제품설명서에서 소비자에게 보증한 안전보증을 제공하지

못하여 불합격 제조물에 속한다. 제조물의 불합격으로 소비자의 신체에 손해

를 입힌 경우, 피고는 의료비, 수입손실 및 향후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소송비용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변호

사에게 지급한 불합리한 부분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원고의 상술한 합리

적 비용 외의 소송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

료비 10,685.75위안, 향후 치료비 3,000위안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의 정신

적 손해비용의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1차 재판 후 원고와 피고는 상소하지

않았고 피고는 판결내용을 이행하였다.

(3) 사례분석

현대사회에서 상품의 국제적 생산과 유통은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결함이 있는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국제적으로 발

생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에 대한 각국의 국내법은 각국의 전통적 법

이론에 기초하여 사회정책적 고려와 함께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책임의 주체, 결함의 인정 등에 대하여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62)

그러므로 외국과 관련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사

항이 바로 준거법의 선택문제이다. 이 사안의 법원도 법률적용문제를 우선순

위로 결정하였다. 이 사안을 재판할 당시 중국은 정신적 배상에 관한 법규정

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 이에 대한 비판

이 있었다.63) 사안을 살펴보면, 중국 법원에서 외국 생산자를 상대로 소송을

62) 김현아, 전게 “중국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183-184면.

63) 王同义, “中国公民向丰田汽车公司叫板──张建中律师谈‘丰田’轿车质量事故案”, 「中國律师」, 1996年, 第8期

2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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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으나 승소의 확률이 여전히 낮고,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배상액

이 낮은 등의 문제가 있어서,64)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면, 외국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 진매금·임덕흠과 일본 토요타 자동차주식회사간의 손해배상사안65)

(1) 사실관계

1996년 9월 13일, 원고1(陈梅金)의 남편이자, 원고2(林德鑫)의 부친 林志圻

가 본 회사(복건성 포천시 교통국 차량구입 부가비 징수관리 반공실, 福建省

莆田市交通局车辆购置附加费征收管理办公室, 이하 포천차량구입반)의 闽

B00693号 피고(日本三菱汽车工业株式会, 일본회사)가 생산한 자동차를 타고,

포천시에서 복주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의 전면유리가 갑자기 파열

되어 林志圻는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하였다. 교통관

리부서는 현장을 감정한 후, 이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후, 유리의 파열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는 이 파손된

유리를 유리의 생산자 日本旭硝子株式会社에게 운송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감정결론은 전면유리가 파열한 원인은 유리자체에 품질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결론에 대하

여, 원고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포천차량구입반은 국가품질검사

센터에 유리의 감정을 의뢰하였다. 전면유리가 외부 압력의 작용이 없는 상

황에서 그 자체는 파열할 수 없다는 감정결론을 얻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

의 북경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내용

1심법원 북경시 조양구 인민법원(北京市朝阳区人民法院)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민법통칙 제106조 제2항에 따르면, 공민, 법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산·신체를 침해한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본 사안의 사실

에서 林志圻의 사망에서 피고의 과실을 증명할 수 없어 林志圻의 사망과 피

64) 董春华, “产品责任跨国诉讼可行性考察”, 「重庆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2, 第3期, 103面.

65) 陈梅金、林德鑫诉日本三菱汽车工业株式会社损害赔偿纠纷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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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법률근거가 부족하기에,

원고1 陈梅金, 원고2 林德鑫의 50만위안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

하였다.

2심법원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北京市第二中级人民法院)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66) 제조물책임의 성격 및 귀책원칙에 대하여, 민법통칙 제106조67)

와 제조물품질법 제29조에 따르면, 생산자는 3개의 면책사유가 있다. 제조물

품질법에서 정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이는 특수한 권리침해책임이다. 제

조물의 결함은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다. 제조물의 생산과정에서

생산자는 줄곧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위치에 있어, 생산자만이 제조물의 결함

을 즉시 발견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다수 소비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전체의 생산과정을 이해할 수 없어, 제조물의 결함을 즉시 발견하

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

생산자가 생산과정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이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였다. 결함제조물과 관련하여 신체 또는 기타 재산손해가 발생

하면, 생산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생산자가 3개 면책사유에서 하나

라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64조68)에 의하여 상소인 원고1 陈梅金와 원고2 林德鑫은 사

망자 林志圻이 피상소인(일본회사)의 자동차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전면유리

의 갑작스러운 파열로 인해 상처를 입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

병원의 진료기록, 시체검사보고서, 사고통지서 등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 증

거들은 차량충돌 등의 외부요인을 배제하고 사망자 林志圻의 사망은 전면유

리의 파열로 인해 상처를 입고 사망한 것을 증명하였다.

차량 전면유리의 파열이 제조물의 결함에 속하는 것인가가 쌍방당사자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제조물품질법 제29조의 입법취지는 입증책임을 생산자

에게 전가하는 데에 있다. 생산자가 유리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특별한 원인으로 유리가 파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제조물책임을

66) 《最高人民法院公报》 2001年 第2期(总70期).

67) 민법통칙 제106조 과실이 없어도 법률에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

다.

68) 민사소송법 제64조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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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해야 한다. 피상소인은 유리의 생산자 日本旭硝子株式会社에 의뢰하여 감

정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日本旭硝子株式会社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법정 감정기관이 아니고 또한 유리의 일본 생산자는 감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의 감정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품질검사센터는 법정 감정

기관이기는 하지만, 이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전면유리가 일본에서 중국으

로 다시 운송된 후, 검사조건을 잃은 상태에서 몇 장의 사진과 이미 심각하

게 파손된 유리에 의하여 추정된 결론이고, 또한 유리가 갑자기 파열된 외부

압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 증명력이

없어 인정하지 않는다.

특정물과 종류물의 증명력에 대하여, 본 사안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가

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증이 바로 파열 후의 전면유리이고, 포천시차량구입반

과 피상소인이 밀폐보관을 약정한 후, 국가품질검서센터에 몇 번의 감정을

의뢰하였다. 피상소인은 약정한 후, 포천시차량구입반의 허가 없이 유리를 무

단으로 일본에 운송해 갔다. 이후 중국에 다시 운송되었으나 피상소인은 운

송해온 유리가 원물인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유리도 심각하게 파손되어 감정

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피상소인이 사고 발생 후, 사고의 유리와 같은 일자,

같은 로트 번호로 생산된 유리를 국가품질검사센터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종류물은 특정물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어서 입증불능의 패소책임

은 피상소인이 부담해야 한다.

2000년 8월 10일,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1심 민사판결을 취소하고 피상

소인은 상소인에게 교통비, 숙박비, 감정비용, 장례비, 교육비, 사망배상금 등

총 496,901.9위안을 배상하며, 1심의 소송비 10,010위안은 피상소인이 부담해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사례분석

중국 현행 법률규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에 대하

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생산자와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

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불리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69) 이 사안에서 법원은 “차량의 전면유리의 파열이 제조물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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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속하는 것인가가 쌍방당사자의 주요 분쟁사항이었다. 제조물품질법 제

29조의 입법취지는 입증책임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데에 있다. 생산자가 유

리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특별한 원인으로 유리가 파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제조물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이

를 입증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과실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70)

3) 모아바무역회사와 염정중대국제무역유한회사간의 제조물품질손해배상사

안71)

(1) 사실관계

2005년 7월, 요르단 원고(莫尔伯贸易公司, Moab Trading Company) 는 중

국 피고(盐城中大国际贸易有限公司)와 중국 盐城中威客车有限公司가 생산한

YCK6126HG형 버스 5대를 구매하고, 대금은 59,500달러, 교부방식은 FOB조

건이었다. 이 버스는 중국 상해에서 출발하여 요르단 아카바항을 통하여 사

카(萨喀)자유구에 도착하였다. 버스가 자유구에 도착한 후, 원고는 拉格哈丹

对外运输公司에게 판매하였다. 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6년 9월 14일,

차량번호가 LYJCH02P9YZW0025인 버스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차량도 파손되었다. 요르단 阿尔·杜拉尔 경찰서는 이 사고를 조사

한 후 176호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유형

은 차량 전복/충돌이고, 사고지역의 제한속도는 80KM/H, 소유자는 拉格哈丹

对外运输公司이며, 사고원인은 기사가 과속으로 운전하는 과정에 도로변경을

하였고 차량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차량 충돌/전복이 발생하였

다.

拉格哈丹对外运输公司의 의뢰를 받아, 국제해사자문처 감정인 扎姆·阿尔·阿

69) 张振中, “试论缺陷产品侵权诉讼中的举证责任分配”,「泰州职业技术学院学报」, 2011, 第1期, 70面. 피해자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규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피해자가 객관적인 원인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의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

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의 진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의 작용을 강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周成泓, “证明责任的本质:事实真伪不明时的裁判方法论——以民事诉讼为分析对象”,

「学术论坛」, 2008, 第8期, 92面.

70) 王从烈, “我国《消费者权益保护法》若干问题的判例分析”, 「政治与法律」, 2007, 第1期, 110面.

71) 莫尔伯贸易公司诉盐城中大国际贸易有限公司产品质量损害赔偿纠纷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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什卡尔는 2007년 3월 2일, 4일, 17일, 사고 차량을 포함한 3대의 버스를 검사

하고 “화물손해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뒤 액슬의 설계가 버스안전기준에 부

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통사고발생 전, 拉格哈丹对外运输公司는 원고에게 발신하여 버스에 품질

문제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후, 拉格哈丹对外运输公司와 원고

는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안을 심리하는 과정 중, 2009년 7월 2일, 拉

格哈丹对外运输公司는 법원에 서면설명을 보냈다. 설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운수회사에게 차량의 대금, 관세와 비용을 포함하여 14만 달러를 배상하였다.

원고가 판매한 버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국가버스품

질감독검사센터, 중국품질인정센터 등 기관의 허가, 검사와 강제성 제품인증

을 받았다. 본 사안의 버스가 수출될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盐城출입국검역구

의 검사를 통과하였다.

(2) 판결내용

2009년 11월 6일, 강소성 염성시 중급인민법원(江苏省盐城市中级人民法院)

은 다음의 판결을 내렸다.72)

첫째, 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해서, 본 사안은 섭외 제조물품질 손해배상 분

쟁사안이다.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르면, 권리침해행위로 인해 소송을 제기

하면, 권리침해행위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본 법원은

피고주소지 법원으로서 본 사안의 관할권을 가진다. 본 사안의 버스의 판매

자는 중국 법인이고, 손해발생지는 요르단이다. 본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법

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한다.

둘째, 원고와 피고의 소송주체자격에 관해서, 소송주체자격의 확정은 절차

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사안

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과 조직이어야 한다. 본 사안의 원고는

피고 측에서 버스를 구입한 후 기타 매수인에게 전매한 후 사고가 발생하였

다. 원고는 버스의 품질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버스거래에

72) 江苏省盐城市中级人民法院, 2009년 11월 6일, (2009)盐民三初字第0053号 민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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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일방당사자로서 본 사안과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서 본 사안의 원고가 된

다.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명확한 피고가

있어야 한다. 본 사안의 피고는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업법인으로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본 사안의 피고가 된다. 원고가 구상권을 가지는가, 그

리고 피고가 버스의 판매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는 실체법으로 판단

해야 하는 내용이다. 본 사안 원고와 피고는 적합한 소송주체이다.

셋째, 차량의 교통사고와 차량품질간의 인과관계에 관해서, 2006년 9월 14

일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요르단 경찰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조

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사의 과속운전, 갑작스러운

도로변경과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원인으로 인해 차량 충돌 및 전복사고

가 발생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拉格哈丹对外运输公司의 의뢰를 받은

국제해사자문처의 감정인이 교통사고 차량을 검사하고 두 번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버스의 생산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경찰서의 조사보고서는 요르단 국가기관이 직권에 의해 작성된 공문서로서

감정원의 보고서보다 증명력이 더 강하다. 요르단 경찰서의 보고서에서는 교

통사고 발생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 자동차 제조상 결

함, 자동차 사용자의 유지보수결함 또는 기사의 오작동이 모두 브레이크 미

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동차의 제조상 결

함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교통사고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초래되었

고, 교통사고와 자동차 제조결함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

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는 자동차의 판매자로서 그가 판매한 차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관의 허가, 검사 및 강제성 제품인증을 통과하였으며, 수출할 때 중화

인민공화국 盐城수출입검사검역국의 검사를 통과하였고, 본 사안의 차량을

판매한 피고의 행위는 제조물품질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부당한 행위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책임은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

는다. 그리하여 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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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분석

준거법의 선택이 문제가 되는데, 중국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침해행위

지가 여러 곳인 경우, 법원은 권리침해의 발생지와 결과지에서 선택할 권리

를 가진다. 이 사안을 보면, 법원은 중국 법률을 선택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본국의 법률에 익숙하여 본국의 법률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구제에 불리한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73) 이

사안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제조물의 결함을 판

단함에 있어서 “그가 판매한 차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관의 허가, 검사

및 강제성 제품인증을 통과하였으며, 수출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盐城수출입

검사검역국의 검사를 통과하였고, 본 사안의 차량을 판매한 피고의 행위는

제조물품질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부당한 행위가 없다”고 판시하여 국가

의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면 결함이 없다고 다시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학설과 다른 입장이다. 국가의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는 것은 1차 증거로 되

고 불합리한 위험의 표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제조물이 국가의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였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위험이 있다면 여전히 결함제조물로

인정해야 한다.74) 이 사안은 결함제조물의 판단기준을 왜곡되게 적용한 사안

으로서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73) 史浩岑, “从法院判例看我国涉外侵权行为法律适用的立法现状及完善”, 「吉林省教育学院学报」, 2013, 第9期,

149-150面.

74) 元培冰·张江莉, 「产品责任前沿问题审判实务」，中国法制出版社，2014, 4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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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 제조물책임제도 개관

1. 제조물의 개념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2조는 제조물의 개념을 규정한다. 제조물품질법 제2조 제

2항은 “본 법에서의 제조물이란 가공·제조를 통해서 판매로 쓰이는 제조물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건설공사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건설공

사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건축부품과 설비는 전항에서 정한 제조물의 범위에

속하여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3조 제1항은 “군수공업

제품의 품질감독관리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75)라고 규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핵시설, 핵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76)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제조물품질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조물은 가공·제조를 통해서 형성한 물품

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초급(원재료)농수산물, 광물제품, 군

수제품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공·제조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소비 또는 사용하거나 증여를 하면 제조물품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77) 식품약품사법해석이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증여된 식품,

약품도 제조물품질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75) 2004년 11월 25일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군수공업제품품질 감독관리잠행규정」(军工产品质量监督

管理暂行规定)을 발포하고 2004년 12월 1일 시행하였다. 이 잠행규정은 총 8장 41개 조문, 총칙, 조직과 직

책, 수급단위 품질관리작업에 대한 감독, 모델개발생산 품질감독, 조립(配套)제품 품질감독, 중대품질사고

에 대한 조사와 심사, 품질책임추궁,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76) 1986년 3월 29일의「국무원이 핵공업부, 국가핵안전국, 국무원 핵전영도소조에게 보낸 제3자핵책임문제의

처리에 관한 회신」(国务院关于处理第三方核责任问题给核工业部、国家核安全局、国务院核电领导小组的批

复)은 7개 조문으로서 핵책임의 주체, 손해배상의 최고금액, 운영자의 구상권, 면책사유, 소송시효와 관할

권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77) 董春华, 前揭 「中美产品缺陷法律制度比较研究」, 2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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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소비를 위하여 구매·사용

한 상품 또는 받은 서비스는 모두 이 법의 범위에 속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소

비자에게 제공한 생산·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서비스는 이 법을 준수해야 한

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 기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권익보

호법에서 정한 ‘상품’은 제조물품질법에서 정한 ‘제조물’과 모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만 범위는 다르다.78)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는 제조물을 소비자의 생활에 수

요되는 구매·사용한 상품으로 정하여, 동산과 부동산, 농산물 등도 포함한다. 상

품(판매)주택은 부동산으로서 제조물품질법에서 정한 제조물은 아니지만, 소비자

권익보호법에서 정한 상품에 속한다.79)

중국의 학자들도 제조물의 개념에 대하여 주장을 내놓았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양혜성(梁慧星)학자가 책임진 중국민법전·권리침해행위법편초

안의견서(中国民法典·侵权行为法编草案建议稿) 제75조(제조물의 개념) 제1항

은 “제조물이란 가공·제조를 통해서 판매로 쓰이는 동산이다. 도선에서 전송한

전기는 제조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건설공사는 본 절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건축부품과 설비는 전

항에서 정한 제조물의 범위에 속하여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80) 양리신(杨立新) 학자가 책임진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초안 전

문가의견서(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草案专家建议稿) 제95조(제조물의 개념)

제1항은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에서 정한 ‘제조물은’ 가공·제작을 통해서 판

매로 쓰이는 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판매로 쓰이는 다음의

물(物)을 제조물로 간주한다. 도선으로 수송하는 전기에너지(電能), 도관으로

수송하는 석유제품, 가스, 열에너지, 물(제1목).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전자제품(제2목). 판매로 쓰이는 미생물제품, 동식물제품, 유전공학제품, 인류

혈액제품(제3목)”이라고 정하고 있다. 제3항은 “건축물과 기타 부동산은 제조

물에 속하지 않는다. 단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건축부품과 설비는 본

78) 이시환,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에 관한 연구”, 12면.

79) 张庆·刘宁·乔栋, 前揭 「产品质量责任」, 4面.

80) 中国民法典立法研究课题组, “中国民法典·侵权行为编草案建议稿”, 「法學硏究」, 2002年, 第2期, 14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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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조물의 범위에 속하여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의 규정을 적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1) 왕리민(王利明)학자의 중국민법전 학자건의고 및 입법

이유·권리침해행위편(中国民法典学者建议稿及立法理由·侵权行为篇) 제1950조에 따르면, 본

법에서 정한 제조물은 가공·제조를 통해서 판매로 쓰이는 동산이다(제1항). 판매로

쓰이는 다음의 물(物)을 제조물로 간주한다. 도선으로 수송하는 전기에너지,

도관으로 수송하는 석유제품, 가스, 열에너지, 물(제2항 제1목), 컴퓨터 소프

트웨어와 유사한 전자제품(제2항 제2목), 판매로 쓰이는 미생물제품, 동식물

제품, 유전공학제품, 인류혈액제품(제2항 제3목). 판매로 쓰이는 다음의 물

(物)은 본 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 아니다. 건축물과 기타 부동산, 단 건설공

사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건축부품과 설비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제3항 제1목).

초보적인 가공만 거친 농·임·수산물(제3항 제2목).82)

사회생활에 있어서 제조물에 관한 쟁의가 많고 또한 특수 제조물이 많아지고

있어, 제조물의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태도를 이해하

면 소송의 예견가능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에 대하여 연구한다.

2. 제조물의 범위에 관한 논쟁

1) 혈액

혈액이 ‘제조물’에 속하는지에 관해서 부정설과 긍정설, 그리고 간주설이 있다.

부정설은 혈액은 제조물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혈액공급기관에서 혈

액공급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저장·보관·운송 및 응고 방지제를 첨가하는 등의

절차는 가공·제작에 속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혈액은행(血站)은 비영리적인 공익

성 조직이고, 무상으로 헌혈된 혈액은 반드시 임상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매매하

여서는 안된다. 환자가 혈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은 혈액의 채취·보관

등의 비용이지 비즈니스 거래에서의 대가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의 성질은

인체 기관이식과 유사하며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81) 中国人民大学民商事法律科学研究中心“侵权责任法司法解释研究”课题组,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司法解

释草案建议稿”, 「河北法学」, 2010年, 第11期, 14面.

82) 王利明, 「中国民法典学者建议稿及立法理由·侵权行为编」, 法律出版社, 2005, 22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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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은 제조물에 속하지 않으며, 혈액으로 인한 분쟁도 제조물품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83)

이와 달리 긍정설은 혈액은 제조물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혈액은 심장과 혈관

내에서 유동하는 빨간 액체이고 주요한 성분은 혈장과 혈액세포이다. 헌혈법과

혈액은행관리방법에 의하면, 공민은 무상으로 헌혈하고 혈액은행은 혈액을 채취

하며, 처리과정을 거쳐 임상용 전혈(全血)이 만들어 지거나 적혈구, 백혈구, 혈소

판 등을 추출하여 성분혈(成分血)이 만들어 진다. 전혈이든 성분혈이든, 모두 가

공처리과정을 거치며, 수혈로 사용되는 혈액은 혈액은행에서 제공하는데, 검사,

소독 등 과정을 거쳤다. 성분혈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혈액은 제조물

의 가공·제조기준에 완전히 부합된다. 그리고 혈액이 판매로 쓰이고 있는지를 고

찰할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 임상용 혈액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것은 원가를 회

수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에 속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판매에 대한 통일

적인 견해는 아직 없지만 대가로 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판매를 이

루고, 판매의 목적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84) 즉, 인

체와 분리된 후의 혈액은 인체조직이 아니라 특수한 물건이 되어 혈액의 소유권

은 혈액제공기관에 속하게 된다. 병원에 매매되면, 병원은 환자에게 매매되므로

완전한 상품(제조물)의 특징을 갖는다.85)

간주설에 의하면 혈액을 “제조물”로 간주하고 혈액의 제공자와 혈액제품의

생산자는 같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혈로 사용되는 혈액과

비교해본 경우, 혈액을 추출한 후 형성된 혈액제품, 예를 들면, 혈장, 알부빈,

감마 글로부빈과 응고인자 등은 제조물에 속한다. 혈액과 혈액제품의 원천은

모두 헌혈자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유동하고 있는 혈액(또는 혈장)이다. 수혈

83) 马家忠·田侃·邵振, “血液的法律属性及其侵权责任归责原则刍议——兼论《侵权责任法》中‘不合格血液’问题”,

「医学与哲学(A)」, 2013, 第1期, 68-69面.

84) 元培冰·张江莉, 前揭 「产品责任前沿问题审判实务」，22-24面.

85) 김정진, “「中國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연구”, 「중국법연구」 제20집, 한중법학회, 2013,

216면. 혈액이 제조물에 속하는 것보다, 실무에서는 불합격 혈액으로 인한 손해배상주체에 대하여 많은 다

툼이 있다. 이녕과 신야현인민병원과 신야현위생국의 의료손해배상사안(李宁与新野县人民医院、新野县卫生

局医疗损害赔偿案)에서 법원은 “신야현인민병원은 의료기구로서 혈액의 생산자가 아니기에, 혈액의 품질문

제에 대하여 검사의무가 없어서, 혈액감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

고 “위생국은 혈액의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피해자의 혈액감염이 기타 방식으로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증명

하지 못하면 그가 제공하는 혈액이 불합격인 혈액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권

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河南省南阳市中级人民法院, 1999년 7월 19일, (1998)南民初字

第109号 민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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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혈액은 혈액제공자의 간단한 가공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고, 혈액제품은

기업에서 복잡한 가공절차를 거친 후 생산된 것이다. 수혈로 감염된 사안의

피해자는 혈액의 공급기관에 비해 수동적인 지위에 있는 약자이다. 이와 달

리, 혈액제공기관은 무과실로 인한 혈액감염의 위험을 더 잘 예방하고 부담

을 분산하며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러면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정이념을 실현시키며 병원과 환자사이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

장한다.86)

사견으로는 간주설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긍정설과 간주설은 모두 혈

액을 제조물책임에 포함시켜 무과실로 인한 혈액감염에 있어서 환자의 합법

적 권익과 혈액공급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데 있다. 긍정설과 간주설

은 가공을 거쳐 임상에 사용되는 혈액은 제조물을 판정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가공·제작기준에 부답한다고 인정하였다. 긍정설은 이를 바탕으로 판매의 목

적으로 쓰인다고 주장하여 일반 제조물과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혈액은 인체의 일부분으로서 인체와 분리하였더라도 그의 특수성을

회피하여서는 안된다. 그래서 간주설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혈액은 제조물

의 가공·제조기준에 부합하지만 판매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책상, 현

실적 요구를 고려하여 혈액을 제조물로 간주하여 제조물의 관련 법리 내지

규정으로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권리침해책임법 제59조는 “약품·소독약제·의료기기의 결함에 기인하여 또는

불합격 혈액을 주입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환자는 생산자 또

는 혈액공급기관에 배상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배상을 청구한 경우, 의료기관이 먼저 배상한 후 책임이

있는 생산자 또는 혈액공급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침해책임법 제59조에서 정한 혈액은 의료기관에서 임상으로 사용되는,

혈액은행에서 공급한 전혈 또는 성분혈이기에 혈액제품은 이에 속하지 않는

다. 혈액의 불합격은 3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채취한 혈액 자체가 의학용

혈액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환자에게 수혈하여도 치료와 구조효과에 이르

지 못하는 경우이다. 둘째, 채취한 혈액 자체가 유해한 것으로서 의학용 혈액

86) 王利明·周友军·高圣平, 「侵权责任法疑难问题研究」, 中国法制出版社, 2012, 49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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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혈한 후 환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줄

수 있는 경우이다. 셋째, 혈액공급기관에서 채취한 혈액자체는 의료용 혈액기

준에 부합하지만 혈액채취기관의 사후 가공·보관·운송·저장 등 단계에서 채

취된 혈액이 오염되어 불합격 혈액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87) 그러므로 현

대의 과학기술수준에서 의료기관이 혈액의 합격여부를 검사해 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는 실제로 혈액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안에서 항변을 배제한 것을 의미한

다.88)

권리침해책임법 제59조에서는 혈액제품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바로 혈액제품은 제59조에서 정한 “약품”에 속하기 때문이다. 약품관리법 제

102조 제2항에 의하면, 약품은 사람의 질병을 예방·치료·진단하는 데에 사용

되는 것을 말하고, 특정 목적으로 사람의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동시에 적용

증상 또는 기능의 주치, 용법과 용량을 정하는 물질이다. 이는 중약재, 중약

음편(中药饮片), 중성약(中成药), 화학원료약 및 제제(製劑), 항생제, 생물화학

약품, 방사성 약품, 혈청, 백심, 혈액제품과 진단약품 등을 포함한다. 가공·제

조를 거친 혈액제품은 혈액의 원상태를 변화시켜 형성된 것으로서 제조물이

되었고, 약품과 관련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89)

권리침해책임법에서 혈액이 제조물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

지만, 환자가 불합격 혈액으로 인해 손해를 받은 경우 그의 배상청구권의 행

사에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환자의 건강권의 보호를 더 강화하였

다.90) 그러나 중국에서 수혈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의 중심은 ‘혈액이

제조물인가’에 있지 않다. 문제의 중심은 바로 혈액이 합격적인가, 소송시효

를 넘었는가, 수혈과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등에 있다.91)

87) 杨立新, “医疗产品损害责任三论”, 「河北法学」, 2012, 第6期, 20面.

88) 王利明, 「侵权责任法研究(下卷)」,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1, 387面.

89) 杨立新, 前揭 “医疗产品损害责任三论”, 19面.

90) 张新宝·任鸿雁, 前揭 “我国产品责任制度: 守成与创新”, 14面.

91) 元培冰·张江莉, 前揭 「产品责任前沿问题审判实务」，2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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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품

농산품은 초급 제품으로서 한편으로는 사람이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

료로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가공을 거쳐 새로운 가공품으로 된다. 농

산품의 형성은 공업가공품과 다르다. 이는 인간의 노동과 햇빛, 토양 등 자연

요인으로 공동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농산품과 공업품에 대한

품질안전과 책임범위 등도 다를 수밖에 없다. 많은 국가에서는 농산품을 제

조물품질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농산품의 풀질

안전에 대하여 과다하게 엄격한 규정을 정하면 상대적으로 박약한 산업인 농

업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92) 그래서 중국은 별도로 농산품품질안전법

을 제정하였다.

2006년 4월 25일 제10기 전인대 상무위 제21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화인

민공화국 농산품품질안전법(초안)의 심의결과에 관한 설명」(关于《中华人民

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草案)》的说明)에서 농산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

였다. 이 법에서 정한 농산품은 농업에서 나온 초급제품만 말하는데, 농업활

동에서 직접 획득하고 가공을 거치지 않거나 분류·세척·냉동·포장 등 간단한

처리를 거친 식물·동물·미생물 및 기타 제품을 말한다. 공업생산 활동에서 농

산품을 원료로 하여 가공·제작한 제품은 농산품에 속하지 않는다. 농산품품

질안전법 제2조 제1항은 이를 수정하였으나 참고적 가치는 매우 크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말하는 농산품은 농업에서 나온 초급제품, 즉 농

업활동에서 획득한 식물·동물·미생물 및 기타 제품을 말한다.

농산품품질안전법 제33조는 판매하여서는 안되는 농산품을 정하였고 제54

조는 이에 따른 책임을 정하였다. 제33조에 의하면,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

당되는 농산품의 판매는 금지된다. 국가에서 금지한 농약, 수의약 또는 기타

화학물질을 함유한 것(제1목); 농약, 수의약 등 화학물질의 잔류나 함유한 중

금속 등 유독·유해물질이 농산품품질안전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제2

목); 병원성 기생충, 미생물 또는 생물독소 등을 포함하여 농산품품질안전 기

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제3목); 사용한 신선유지제·방부제·첨가제 등 재료가

국가의 관련 강제성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것(제4목); 기타 농산품품질안

92) 李昌麒· 许明月, 前揭 「消费者保护法(第四版)」, 18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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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제5목). 이를 생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54조 제1항). 농산품 도매

시장에서 이를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농산품 도매시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농산품 도매시장은 구상권을 가

진다. 소비자는 직접 농산품의 생산자·판매자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제

55조 제2항). 즉, 농산품으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의 주체는 생산자,

판매자, 농산품 도매시장과 농산품 품질안전 감독기관이다. 농산품의 생산자

와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농산품 도매시장

이 책임의 주체로 된 것은 중국 농산품의 특수한 판매방식에 의한 것이다.

농산품의 생산자는 많고 널리 퍼져 있으며, 도매시장에서의 판매도 유동성이

강하여, 농산품 도매시장을 책임주체로 정한 것은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유리

하다. 그리고 농산품 품질안전 검사기관에서 발표한 검사결과가 부실하면 소

비자에게 재산손해와 신체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손해에 대하

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93)

농산품품질안전법이 시행된 후, 농산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

우, 이 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농산품’을 모두 ‘제조물’의 범주에

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적극적인 간섭으로 형성된 농산품은 ‘가공·제

조된 제조물’이기에94) 제조물품질법 등 법률과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2007년

7월 26일에 발표한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제

2조 제1항에 의하면, 본 규정에서의 제조물은 식품 외 식용 농산품, 약품 등

인체건강 및 생명안전과 관련한 제조물을 포함한다. 중국에서 식용 농산품

권리침해책임의 법적성격은 제조물책임이다. 제조물책임을 식용 농산품에 적

용하는 것은 농업의 발전에 있어서 양호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유리하고

국민이 식품안전의 수요와 안전소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95)

93) 冉克平,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14, 57-58面.

94) 元培冰·张江莉, 前揭 「产品责任前沿问题审判实务」，8面.

95) 王吉林, “食用农产品侵权责任法律性质辨析”, 「天津大學学报(社会科学版)」, 2014, 第1期, 60-6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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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중국에서 제조물은 주로 동산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2조는 제조물은 동산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제2조 제3항은 건설공사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부동산은 공업화의 대량생산에

의하여 생산된 제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96) 건설공사는 주택·도로·교량 등의

공사를 포함한다. 건설공사의 품질문제는 일반적인 가공·제작과 큰 차이가

있어서 이는 건축법 등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97)

민법통칙은 건설공사 등 부동산이 신체, 재산손해를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126조는 “건축물 혹은 기타 시설 및 건축물 우의

방치물(搁置物), 걸어 놓은 물건이 넘어지거나 탈락(脱落), 추락(坠落)해 타인

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민사책임을 져야하

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

다. 민법통칙 제126조는 구축물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인신손해사법해석

은 민법통칙을 더 구체화하였다. 인신손해사법해석 제16조는 “민법통칙 제

126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단,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증명한 경우는 제외된다. 도로·교량·터널 등 인공으로 건설된 구축물

의 유지, 관리의 하자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제1목), 쌓아 놓은 물품

이 탈락, 추락하거나 넘어져서 타인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제2목)”라고 정하

고 있다.

권리침해책임법은 민법통칙 제126조와 인신손해사법해석 제16조를 통합하

여 제85조와 제86조를 정하였다. 권리침해책임법은 건축물의 탈락, 추락과 건

축물의 붕괴를 별도로 정하였고, 책임주체와 그의 책임도 다르게 정하였다.98)

첫째, 건축물 물체의 탈락, 추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 권리침해책임법

제85조는 “건축물, 구축물 또는 기타 시설 및 그 방치물, 현수물이 탈락하거

나 추락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자

기에게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

96) 王利明, 前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13面.

97) 元培冰·张江莉, 前揭 「产品责任前沿问题审判实务」，1面.

98) 张新宝, 前揭 「侵权责任法(第二版)」, 33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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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민법통칙 제126조의 규정과 비슷하지만 권리침해책임법은 제

85조에서 건축물 물체의 탈락, 추락을 별도로 정하였고 책임주체에서 사용자

를 추가하였으며,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구상권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사용자

를 책임주체로 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손해배상주체가 늘어나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더 유리해졌고 또한 소유자 등의 구상권을 신설함으로써 그들 간의

정당한 권익도 보호하였다.99)

둘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 권리침해책임법 제86조는 “건

축물, 구축물 또는 기타 시설이 붕괴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건

설단위와 시공단위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건설단위와 시공단위에서 배

상한 후 기타 책임자가 있는 때에는 기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다(제1항). 기타 책임자로 인해 건축물, 구축물 또는 기타 시설이 붕괴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기타 책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제2항)”

고 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건물이 붕괴되는 사건이 폭증하여 국민의 생

명과 건강에 위험을 가져다주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건조물의 붕괴에 대

하여는 특별히 규정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이다.100) 이 조문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책임의 주체를 변화시킨 것이다. 즉,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를 건축물의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로 바꾸었다. 중국 건축법에서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의 품질은 국가의 건축공사 안전품질 관련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

다”고 강조하였으나 개별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권리

침해책임법은 제86조를 둠으로써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단위와 시공단위에 대한 징계역할도 수행하고 있다.101)

4) 전기, 가스 등 무체물

전기, 가스 등 무체물이 제조물인지에 대하여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

법은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법통칙 등 법률과 사법해석은 이에 대한 규정

99) 彭俊良, 「侵权责任法论」, 北京大学出版社, 2013, 372-373面.

100) 김성수, “중국 불법행위법의 최근동향에 관한 연구 -불법행위책임법(2009년)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중심

으로-”, 「비교사법」 제17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321면.

101) 彭俊良, 前揭 「侵权责任法论」, 36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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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다. 민법통칙 제123조는 “从事高空、高压、易燃、易爆、剧毒、放

射性、高速运输工具 등 주변환경에 대하여 고도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가 피해자의 고

의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고 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감전으로 인한 손해배상사안의 심리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触电人身损害赔偿案件若干问题的解释)에 의

하면, ‘고압’이란 전압이 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말한다. 이것으로 해석한

다면 주민생활용 전기(220볼트) 및 일반공장의 작업장용 전기(360볼트)는 ‘고

압’에 속하지 않는다.102) 즉, 전기 공급자는 천 볼트이상의 전압인 전기를 공

급한 경우, 민법통칙 제123조 또는 권리침해책임법 제73조에 따라 전기 공급

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의 면책사유로는 불가항력, 피해자의 고의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피해자가 절도·전력시설 파괴 등 범죄행위로 인한 감전

사고 등이 있다. 전기 공급자가 천 볼트이하의 비 고압전기를 제공한 경우,

이는 고도위험작업에 속하지 않아 과실책임만 부담한다. 이런 경우는 상기한

것과 같이 ‘고압’에 속하지 않아 민법통칙 제106조 또는 권리침해책임법 제6

조 제1항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103)

이에 해, 어떤 학자는 피해자를 아주 불리한 위치에 놓는 것이며 세계 각국

에서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아, 중국도 미국 등

나라의 규정을 본받아, 도선에 의해 사용자에게 보낸 전기를 제조물로 보고,

사고 발생시 관련 주체에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스, 물 등도 제조물로 간주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책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04) 감전에 관

한 사법해석은 이미 폐지되어105) 관련 입법활동을 엄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

다.

102) 권오승 외 4인, 전게 「제조물책임법」, 166면.

103) 冉克平, 前揭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64面.

104) 孫宏涛, “产品责任立法中的产品概念分析”, 「海南大学学报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0, 第4期, 77面.

105) 2013년 2월 26일, 최고인민법원의 「1997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간에 발포한 일부 사법해석과 사법해석

의 성격을 띤 문건(제10차례)의 폐지에 관한 결정」(最高人民法院关于废止1997年7月1日至2011年12月31日期

间发布的部分司法解释和司法解释性质文件(第十批)的决定)에 의하여 감전에 관한 사법해석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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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2002년 1월 1일 시행한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제2조에 따르면, 컴퓨

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 파일을 말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라 함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가

코드화(代碼化)된 명령배열(指令序列) 또는 자동으로 코드화된 명령배열의 기

호화(符號化)된 명령배열 혹은 기호화된 언어배열(語句序列)을 말한다. 컴퓨

터프로그램에는 소스프로그램(源程序)과 오브젝트프로그램(目標程序)을 포함

한다. 동일한 프로그램의 소스문서(源文本)와 오브젝트문서(目標文本)는 동일

한 저작으로 본다(제3조 제1항). 파일은 자연언어 또는 형식화언어를 사용하

여 편집하여 쓴 문자자료와 도표, 묘사프로그램을 이용한 내용, 조직, 설계,

기능규격, 개발상황, 시험결과 및 사용방법으로, 예를 들면 프로그램설계설명

서(程序設計說明書), 계통도(流程圖), 사용설명서 등이다(제3조 제2항).

중국은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저작권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동시에 단행법을

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하게 정하였다. 저작권법보호조례는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구체

화하였다.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념, 실질적 조

건, 보호기한, 내용, 제한을 명확히 정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기방법」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기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다. 형법은

컴퓨터범죄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정하였다. 이런한 법률, 법규들은 저작권자

의 권익, 이익관계,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 응용사업의 발전을 촉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06)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조물품질법에서 정한 제조물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제조물이 유통에 투입되었는지, 생산자가 위험을 컨트롤하는 지위

에 있는지 및 생산자가 제조물책임에서의 사고비용을 분담하는 능력할 수 있

는지 등 3개의 요소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07)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대량으로 생산·판매되고 있고, 생산자는 위험을 컨트롤하

는 데에 있어서 우위적인 지위에 있으며, 제조물사고의 비용부담 능력이 강

106) 陈红, “国外对计算机软件知识产权的保护”, 「政治与法律」, 2002, 第3期, 95面.

107) 刘静, 「产品责任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0, 116面.



- 59 -

하기 때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

다.108) 중국 사법실무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인정하여 제조물

책임을 적용하고 있다.109)

1. 민법통칙과 제조물품질법

1) 민법통칙

민법통칙 제122조는 “제조물 품질의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의 생산자 및 판매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 운송인이나 보관인이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경우, 제조물의 생

산자 및 판매자는 운송인이나 보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

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제조물책임의 귀책원칙에 대한 최초 규정이다. 그

러나 이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110)

민법통칙 제122조는 엄격책임에 관한 조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중국에서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일정한 사회·경제조건과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권리침해법의 기능변화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며 세계

각국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입법추세에도 부합한다고 한다.111)

민법통칙 제122조에서 정한 귀책원칙이 특수한 과실추정설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특수한 과실추정은 법률에 의하여 타인의 신체·재산에 손해

를 입힌 경우, 가해자가 법정 항변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민사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 이런 추정은 또 ‘뒤엎을 수 없는 추정’이라고도 하는데 민법통칙

108) 唐艳, “计算机软件的质量瑕疵担保责任、产品责任——以诺顿误杀案为切入视角”, 「网络法律评论」, 2009年,

第0期, 260面.

109) 冉克平, 前揭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65面.

110) 冉克平, 上揭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31面.

111) 李晓冬·韩子清, “产品责任的归责原则”,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1993, 第6期, 31-32面.



- 60 -

에서 정한 제조물책임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112)

2) 제조물품질법

제조물품질법은 민법통칙 제122조를 보완하여 제29-31조에서 제조물책임주

체의 귀책원칙을 정하였다. 2000년 개정하는 과정에 제29-31조의 내용은 개

정하지 않고 다만 조문의 번호를 제41-43조로 개정하였다.

제조물품질법 제41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 및 결함제조물 이

외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생산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제42조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을 초래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판매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1항). 판매자

가 결함제조물의 생산자를 밝히지 못하고 결함제조물의 공급자도 밝히지 못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2항)”고 정하였다. 제43

조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제조물의 생산자에게 배

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제조물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생산

자의 책임인 경우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책임인 경우에는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품질법의 이런 규정들은 민법통칙 제122조가 너무 간단하여 책임원

칙을 정함에 있어 부족한 면을 보완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제조물책임의

주체에 관한 논쟁을 가열시켰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나눠져 있다.

(1) 생산자 엄격책임, 판매자 과실책임 적용설

이 설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제조물품질법은 생산자와 판

매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귀책원칙을 부과하였다.

생산자는 배상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제조물품질법에서 정한 3가

지 면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생산자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제조

물품질법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귀책원칙은 언급하지

않았다. 즉, 중국 제조물책임의 귀책원칙에는 생산자의 과실과 소비자의 과실

112) 郭广辉·郭松茂, “过错责任原则刍议”, 「河北财经学院学报」, 1995, 第2期, 4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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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고려하지 않아, 생산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판매자는 과

실책임원칙을 적용한다. 제조물품질법 제42조를 살펴보면, 판매자는 제조물의

결함에 과실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에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판매자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판매자는 배

상한 후 생산자에게 구상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자

는 생산자이고 판매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한다.113)

(2) 과실추정 적용설

이 설은 중국 제조물품질법에서 정한 제조물에 관한 귀책원칙은 과실추정

원칙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과실추정원칙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손

해의 결과,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의무를 요한다.

책임주체가 유효한 항변사유를 제기할 수 없다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배상책임을 추궁한다.114) 과실추정원칙은 생산자의

책임을 가중한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115)

(3) 생산자 무과실책임, 판매자 과실추정책임 적용설

제조물품질법은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귀책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조물품질법 제41조에 의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인체,

재산손해를 초래한 경우, 생산자는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생산자

의 이와 같은 배상책임은 생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의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아 무과실책임에 속한다. 제조물품질법 제42조는 판매자의 책임에 관

한 조항으로서,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조물의 결함을 초래한 경우, 판매자

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판매자의 과실을 책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책임에 속한다. 재판실무에서 피해자는 피고 판매자의 과실

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반해, 피고 판매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113) 贾登勋·蒲夫生, “论产品责任的归责原则──浅评我国《产品质量》法”, 「科学·经济·社会」, 1995, 第1期, 52

面.

114) 郭广辉·戎素云, “保护消费者权益的若干产品责任问题”, 「河北经贸大学学报」, 1996, 第6期, 52面.

115) 宓明君, “论我国产品侵权责任的归责原则”, 「浙江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1996, 第4期, 1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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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조항에서 정한 판매자의 책임은 실제상 과실추정책임이라 말할 수 있다.116)

(4) 종합귀책 적용설

민법통칙, 제조물품질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연구해보면, 제

조물책임의 귀책원칙은 주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과실책임과 담보책임이

보조로 적용되는 종합귀책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117)

2. 권리침해책임법 제41-43조

1) 생산자의 무과실책임

권리침해책임법의 입법과정에서는 제조물책임의 주체에 어떠한 귀책원칙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다. 첫째, 다수의 의견으

로는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또한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제조물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무

과실책임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어서 생산자

와 판매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는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것, 즉 자신의 과실에만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셋째, 제조물책임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간의

중간책임이기에 제조물의 결함자체는 제조물의 생산자나 판매자의 과실로 보

아야 한다는 과실추정원칙이다. 넷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주체에

대하여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을 모두 적용해야 하지만, 주로 무과실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이다.118)

권리챔해책임법은 제41조-43조에서 생산자와 판매자의 귀책원칙에 대하여

정하였다. 권리침해책임법이 시행한 후, 제41조에서 정한 생산자의 귀책원칙

은 무과실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학계에는 큰 이의가 없다. 첫째, 입법연

116) 梁慧星, 前揭 “中国产品责任法——兼论假冒伪劣之根源和对策”, 41面.

117) 张骐, “中美产品责任的归责原则比较”, 「中外法學」, 1998, 第4期, 64面.

118)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21面; 朴奎龍·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

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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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으로 보면, 민법통칙과 제조물품질법은 모두 무과실책임을 취하였다. 권리

침해책임법은 이런 법률에서 정한 조문과 큰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무

과실책임을 취하였다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 제41조의 조문을 살펴보아도,

과실요건을 언급하지 않아 해석론으로는 무과실책임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면책사유는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3가지 사유를 증명해야 생

산자는 면책받을 수 있다. 넷째, 권리침해책임법 제44조에 의하면, 제3자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이 생기게 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생산자는 여

전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에 이는 생산자는 무과실책임을 부

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119)

2) 판매자의 책임의 논쟁

권리침해책임법 제42조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을 초래하

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판매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

1항). 판매자가 결함제조물의 생산자를 밝히지 못하고 결함제조물의 공급자

도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의 판매자의 귀책원칙에 관한 논쟁은 다시 촉발되

었다.

(1) 엄격책임설

엄격책임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제조물의 생산자에게 배상

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제조물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판매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 피해자는 판매

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판매자는 면책사유를 증명한 외에 제조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3조와 제42조를 결합해서 분석해보면, 결함제조물

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판매자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판매자가 과

실이 없다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면 제43조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이

다.120) 둘째, 제3자의 원인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게 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119) 王利明·周友军·高圣平, 前揭 「侵权责任法疑难问题研究」, 365-36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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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혀도 판매자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무과

실책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 제3항은 “판매자의

과실로 제조물의 결함이 초래된 경우에는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구

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판매

자의 과실’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생산자가 책임을 부담한 후, 판매

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때, 그는 제조물의 결함은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기인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판매자가 생산자를 밝히지 못하거나 생산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생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게

판매자는 최종책임자이다. 그리고 피해자도 판매자의 배상책임을 청구한 경

우, 판매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곳의 “과실”은 생산자

와 판매자의 책임부담의 기준이고 책임부담자체는 귀책원칙과는 다르다. 귀

책원칙은 외부관계이고 책임부담귀칙은 내부의 책임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제42조에서 ‘판매자의 과실’을 정하였다고 하여 판매자의 제조물책임을 과실

책임이라고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판매자는 여전히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있다.121)

(2) 과실책임설

판매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권리침해책임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판매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자

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제조물의 결함이 판매자 자신의 과실에서 기

인되는 경우에만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제2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제조물의 생산자나 공급자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데에 따르는 책임이다. 결함제조물의 생산자나 공급자를 확정하지 못함

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충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판매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제조물을 신중하게 구입함으로써 생

120) 高圣平, “产品责任归责原则研究——以《侵权责任法》第41条、第42条和第43条为分析对象”, 「法学杂志」,

2010, 第6期, 11面; 王利明·周友军·高圣平, 前揭 「侵权责任法疑难问题研究」, 368面.

121) 王利明, 前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2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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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의 명칭을 도용하거나 국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조물이 유통되지 않

게 규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122) 판매자가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소극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생산자가 유통에 투입된 제

조물의 제조·설계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그가 제조물의 설

계·제조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123)

(3) 모순설

모순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법 제42

조는 제조물의 판매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2가지 상황을 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판매자의 과실을 증

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맹목적으로 판매자의 귀책원칙을 과실원칙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고 실무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다. 둘째,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에 따라 판매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제42조에 의하여 생산자와 판매자는 서로 구

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게 될 것이지만, 이로

인해 판매자가 부담하는 제조물책임이 생산자보다 더 무거운 상황이 나타나

게 될 것이다. 제조물이 유통에 투입될 때에 결함이 없는 경우, 그리고 제조물

을 유통할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에

판매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생산자는 면책되어 구상받을 수 없게

되어,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이 생산자보다 더 무거운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입법에서의 문제이고 생산자, 판매자와 제3자의 책임관계를 잘 해

결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124)

재판실무에서 판매자는 보편적으로 과실책임을 부담한다. 그 경우로는 첫

째, 판매자의 과실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게 된 경우; 둘째,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법 제42조 제2항에 의해 판매자가 제조물의 생산자와 공급자를

밝히지 못한 경우; 셋째, 판매자가 판매과정에서 제조물품질법 제3장 제2절

122) 朴奎龍·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44-345면.

123) 高圣平, 前揭 “产品责任归责原则研究-以《侵权责任法》第41条、第42条和第43条为分析对象”, 11面.

124) 张江莉, “论销售者的产品责任”, 「法商研究」, 2013, 第2期, 12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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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제조물품질책임과 의무”에서 정한 강제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넷

째, 판매자가 기타 강제성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이 4가지 경우 중 앞의 3

가지는 판매자가 과실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게 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속한다. 중

국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판매자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통일적인 인식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125)

민법통칙 제122조는 “제조물 품질의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의 생산자 및 판매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 운송인이나 보관인이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물

의 생산자 및 판매자는 운송인이나 보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제조물품질법 제4조에 의하면, 생산자, 판매자는 본 법의 규

정에 따라 제조물품질책임을 부담한다. 권리침해책임법 제41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생산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2조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을 초래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판매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항). 판매자가 결함제조물의 생산자를 밝히지 못하고 결함제조물의 공급

자도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2

항)”라고 규정하여, 민법통칙부터 생산자와 판매자는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

로 되었다.126) 그러나 생산자와 판매자의 개념을 법률형식으로 명확하게 정하

지 않았고,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기타 관련 책임주체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125) 元培冰·张江莉, 前揭 「产品责任前沿问题审判实务」，187-188面.

126) 판매자에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가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리기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다만 생산자라는

견해도 있다. 赵耀荣, “关于产品责任的两点看法——产品缺陷及损害赔偿的思考”, 「广西政法管理干部学院学

报」, 2002, 第S1期, 6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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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자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법은 생산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1993년 8월 3일, 국가기술감독국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품

질법 조문해석」(《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条文释义, 이하 제조물책임법 조

문해석 또는 조문해석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면, 생산자는 제조물을 생산하는

행위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 범위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1) 원자재 및 부속품의 생산자

원자재 및 부속품의 생산자가 제조물품질법에서 정한 ‘생산자’에 속하는지에 관

하여 학계에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1) 동의설

원자재 및 부속품의 생산자도 권리침해책임법 제41조에서의 ‘생산자’에 포함되

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견해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제조물품질법 조문해석 제3조는 제조물품질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생산자,

판매자(공급자도 포함)라고 정하고 있다. 생산자는 제조물을 생산하는 행위가 있

는 자를 말하는데, 타이어의 생산자, 건전지의 생산자 등은 ‘원자재 및 부속품’의

생산자로서 제조물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춘 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조

물의 범위에서 보면, 법률에서 원자재와 부속품은 제조물의 속성이 없다고 정하

지 않아, 이 생산자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현대사회

에서 생산부품이 전문화·세분화됨에 따라 원자재 및 부속품의 생산자를 제조물

책임의 주체에서 배제한다면, 제조물의 최종 조립자로서 완성품의 생산자는 그가

조립한 제조물의 제반과정에 대한 안전사항을 책임져야 할뿐 아니라, 개별 원자

재 및 부속품의 설계·개발·안전 상태도 감독해야하기 때문에, 완성품 생산자에게

너무 가혹한 책임이 부과될 것이다. 셋째, 완성품의 생산자와 판매자가 모두 파

산되고 그 지위를 상속할 주체가 없을 경우, 원자재 및 부속품의 생산자를 제조

물책임을 부담하는 ‘생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구제를 받는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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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을 것이다.127) 다시 말하자면, 피해자가 손해는 원자재 또는 부속품에 의

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결함이 있는 완성품의 생산자가 다

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완성품의 생산자 외에 배상책임을 지는 책임주체

가 늘어나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받을 가능성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

다.128)

원자재 및 부속품의 생산자를 제조물책임의 생산자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원자

재 및 부속품의 생산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데 있어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현실적으로 제조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구조도 복잡해져 하

나의 제조물이라도 여러 부속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대형 제조물은 몇 만개

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제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재산·신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결함 원자재 및 부

속품의 생산자만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부속품이 많은 제조물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결함 부속품의 생산자의 배상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결함 제

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부속품의 생산자의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된다.129)

(2) 반대설

반대설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제조물을 이루지 않은 원자재 및 부속품의 생산

자를 제조물책임의 주체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 제조물의 어느 부분이 손해를 초래한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 경

우, 피해자가 손해를 초래한 제조물의 각 부분과 그의 생산자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경우, 최종 제조물의 생산자와 제조물의 부분 생산자간에

책임을 서로 떠넘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불리하게 된다. 둘째, 제조물이 서

로 다른 생산자에 의해 만들어진 원자재 및 부속품으로 구성된 경우,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어느 부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 책임주체에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법률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

127) 董春华, “再论产品责任的责任主体及归责原则——兼与高圣平教授商榷”, 「法学论坛」, 2011, 第5期,

113-114面.

128) 冉克平, “论产品责任的责任主体”, 「科技与法律」, 2013, 第5期, 61面.

129) 王利明, 前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5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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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하였으나 피해자는 결함제조물과 손해의 인과관계의 증명 등 입증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원자재 및 부속품의 생산자를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로 인정하

면, 피해자는 손해와 제조물의 특정 부분과의 인과관계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가중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제조물품질법에서 정한

“가공·제조를 거쳐서 판매로 쓰는 것”이라는 제조물의 정의에 따를 경우, 모든

제조물이 제조물품질법에서 정한 ‘제조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판매

로 쓰이는 제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의 제조물만으로 제한적으로 해

석해야 하고, 원자재 및 부속품의 생산자와 최종 생산자간의 관계는 계약관계로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원자재가 제조물품질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에 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자재의 생산자를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법률

적용의 모순과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임목축업의 생산물, 광산물,

폐기물 등은 제조물품질법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이러한 제조물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그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법의 규정에 따

라 무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제조물품질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제조물의 책임주체를 완성품 생산자로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고 생산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법리에도 부합한다.130)

사견으로는 완성품 생산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완성품 생산자와

원자재 및 부속품의 생산자를 모두 ‘생산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책임주체의 범위

를 넓게 하여야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피해자가 원자재 및 부속품의 생

산자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도의 문제이다. 피해자가 증명하기

어렵다하여 책임주체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피해자의 증명책임

을 경감 등의 방식으로 그가 구제받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준생산자

“준생산자”란 물품의 생산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제조물에 자신의 성명이

나 상호 또는 상표를 표시하거나 기타 선명한 표시로 자신이 제조물의 생산자라

는 것을 알리는 자를 말한다.131) 준생산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원인은

130) 高圣平, “论产品责任的责任主体及归责事由——以《侵权责任法》‘产品责任’章解释论为视角”, 「政治与法

律」, 2010, 第5期, 3-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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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 거래과정에서 제조물에서의 표시로 제조물이 특정된 생산자가 제조

된 것으로 인정하는데, 타인이 생산한 제조물에 자신의 상표 또는 상호로 시장에

유통하게 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표권자를 생산자로 인식하게 되고 오히려 진정

한 생산자에 대하여는 묻지 않는다. 즉, 제조물에 자신의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진정한 생산자라는 신뢰를 주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의 제

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는 준생산자로서 생산

자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132)

제조물품질법 제27조(제조물 또는 포장상의 표지)133)에 의하면, 제조물 또는 포

장상에는 제조물의 특징 및 사용상의 요구에 기한 제조물의 규격·등급, 함유된

주요성분의 명칭, 함유량을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중국어로 적절하게 표시

해야 한다. 권리침해책임법에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중

국 사법실무에서는 이미 준생산자를 생산자에 포함시켰다.134) 2002년 7월 4일 최

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229차 회의에서 통과된 「최고인민법원 제조물권리침

해사안의 피해자가 제조물의 상표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회신」(最高人民法院关于产品侵权案件的受害人能否以产品的商标

所有人为被告提起民事诉讼的批复)에서는 “제조물에 자신의 성명·명칭·상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기타 표시로 자신이 당해 제조물의 생산자로 인식하게 하는 기

업이나 개인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품질법에서 정한 ‘생산자’에 속한다”

고 지적하였다.

131) 高圣平, 上揭 “论产品责任的责任主体及归责事由——以《侵权责任法》‘产品责任’章解释论为视角”, 4面.

132) 冉克平, 前揭 “论产品责任的责任主体”, 63面.

133) 제27조 ① 제조물 또는 그 포장상의 표지는 진실하여야 하며, 나아가 다음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제조물품질검사합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2. 중국어로 표시한 제품의 명칭, 제조공장의 명칭 및 공장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3. 제조물의 특징 및 사용상의 요구에 기한 제조물의 규격, 등급, 함유된 주요성분의 명칭, 함유량을 명기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중국어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표시할 것,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

우 외부포장에 표시하거나 미리 소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기한이 있는 제조물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위치에 생산일자 및 안전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을 명

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제조물 자체가 쉽게 파손되거나 신체,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조물은 경고표시 또는 중국어로 경고설명이 있을 것을 요한다.

② 포장하지 않은 식품 및 기타 제조물의 특성에 의해 표지를 붙이는 것이 어려운 포장하지 않은 제조물

에 대해서는 제조물표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134) 이시환, 전게 “중국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책임주체, 손해배상의 범위, 면책사유 및 시효를 중심으

로-”,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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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자

비교법에서 검토해보면, 제조물의 수입자는 제조물의 생산자로 간주되고 수입

자는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국내 소비자에 있어서

수입된 제조물로 인해 손해를 받을 때 외국 생산자의 배상책임을 청구하면 소송

또는 협상을 진행하는 데에 많은 비용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판매자의 귀책원칙에 대한 논의

가 아직도 진행중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입자를 권리침해책임법 제41조의 ‘생산

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수입자를 권리침해책임법 제42조의 ‘판

매자’에 포함시킨다면 수입자는 결함제조물에 과실이 없다든지, 또는 결함제조물

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를 밝히는 방식으로 면책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

다.135) 즉, 수입자를 생산자로 간주하면 결함제조물의 피해자가 구상하는데 더

유리하다. 중국 「결함자동차제품리콜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면,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제조상(商)은 중국내에 등록한, 자동차제품을 제조·조립하고 아울러 자회

사 명의로 제품합격증을 발급하는 기업 및 제조·조립의 자동차제품을 이미 중국

내에 판매한 외국기업을 말한다. 본 규정이 지칭하는 수입자는 국외에서 자동차

제품을 중국내로 수입하는 기업을 말한다. 수입자는 자동차제품제조자로 간주한

다. 그러나 「결함자동차제품리콜관리규정」에서는 다만 수입자의 리콜책임에 적

용되고 소송실무에서는 수입자를 ‘판매자’로 간주하여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136)

2. 판매자

판매자는 경영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판매·임대 등의 방식으로 경영하는 자

를 말한다. 판매자는 제조물을 경영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판매자가 제조물을 판매하는 방

식과 그의 대상이 다양하다.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판매 개념의 외연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제조물 소유권의 이전뿐만 아니라 임대도 판매로 간주

135) 冉克平, 前揭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201面.

136) 元培冰·张江莉, 前揭 「产品责任前沿问题审判实务」, 16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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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판매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제조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판매

하는 자, 금융리스하여 제조물을 판매하는 자, 기타 방식으로 제조물을 타인

에게 이전하는 자를 포함한다. 소매, 도매 및 기타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조

물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활동은 지속적이고 영리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137) 제조물책임의 판매자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제

조물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 둘째, 경영행위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138) 제조물품질법 조문해석 제3조에 의하면,

판매자는 제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업으로 하는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판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우연히 제조물을 판매한 자

를 판매자로 정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매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

1) 결함의료기기를 제공한 의료기관

권리침해책임법 제59조는 “약품·소독약제·의료기기의 결함에 기인하여 또는 불

합격 혈액을 주입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환자는 생산자 또는 혈액

공급기관에 배상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환자가 의료

기관에 배상을 청구한 경우, 의료기관이 먼저 배상한 후 책임이 있는 생산자 또

는 혈액공급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제품손해책임에서의

책임주체에 대하여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책임주체는 의료기관, 의료제품생산자

와 의료제품의 판매자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139) 이 조문에서의 책임

주체는 생산자 또는 혈액공급기관과 의료기관이고 판매자 또는 의료기관 이외의

판매자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140) 권리침해책임법은 이미

의료기관을 약품의 판매자로 간주하고 있다. 약품사용은 실질적으로 특수한 판매

행위이다. 의료기관은 의료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의료기관은 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고 있기 때

137) 王利明, 前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50-251面.

138) 杨立新, 前揭 「侵权责任法」, 389-390面.

139) 김정진, 전게 “「中國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연구”, 216-217면.

140) 赵西巨, “我国《侵权责任法》中的医疗产品责任立法之反思——以商品与服务二分法为视角”, 「东方法学」,

2013, 第2期, 90-9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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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실질적으로 판매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141) 이런 규정은 중국의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한 규정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제조물을 구입함에 있어서 품질에

주의하고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는 중국의 의약품판

매행위와 진료행위가 분리되고 있는 개혁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의료서비스의 특

수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약품

“판매자”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142)

2) 판매자와 다른 책임자간의 관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1조-제45조까지 제조물의 생산자·판매자 외의 책임자의

배상책임과 생산자·판매자, 특히 판매자와의 책임관계를 정하였다. 이는 거래 플

랫폼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책임,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허위광고의

책임자의 책임 등이 포함된다.

(1)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책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3조는 “소비자가 무역박람회 또는 임차사업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경우 소비자권익이 침해되었다면, 판매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무역박람회가 종료되거나 판

매대임대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소비자는 무역박람회 개최자 또는 판매대임대인에

게 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무역박람회 개최자, 판매대임대인은 배상 후, 판

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

역박람회의 개최자와 판매대임대인의 책임을 강구한 조문이다. 이는 상품과 서비

스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서 당연히 제조물책임의 관련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소비자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무역박람회가 종료되었거나 판매대임대기한이 만료된 후, 개최자와

임대인에게 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 개최자와 임대인이 배상한 후, 판

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143)

141) 陈昌雄, “医疗机构在医药产品侵权中的责任研究——以中外对比研究为重点”, 「中国卫生法制」,　2010, 第5

期, 12面.

142) 赵西巨, 前揭 “我国《侵权责任法》中的医疗产品责任立法之反思——以商品与服务二分法为视角”, 91面, 103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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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52조는 “집중 거래시장의 주최자, 판매대임대인과 전시회 주최자

는 입장하는 식품경영자의 허가증을 심사하고 입장하는 식품경영자의 식품안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입장하는 식품경영자의 경영환경과 조건에 대하여 정기

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식품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발

견하는 경우, 즉시 제지하고 아울러 소재지 현급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식약품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항). 집중 거래시장의 주최자, 판매대임대인

과 전시회 주최자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 시장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

다. 집중 거래시장의 주최자, 판매대임대인과 무역박람회의 개최자가 심사, 검사

관리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배상책임

을 부담한다. 집중 거래시장의 주최자, 판매대임대인과 무역박람회의 개최자가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의 발생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하여 연대책임

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특수한 방조행위로 인

정되었기 때문이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집중 거래시장의 주최자, 판매대

임대인과 무역박람회의 개최자는 구상권을 가진다고 인정해야 한다.144)

식품약품사법해석 제8조는 “집중 거래시장의 주최자, 판매대임대인과 무역박람

회의 개최자가 식품안전법에서 정한 심사·검사·관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식

품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신체손해를 입힌 경우, 소비자가 집중 거래시

장의 주최자, 판매대임대인과 무역박람회의 개최자의 연대책임을 청구하면 법원

에서는 지지해야 한다”고 정하여 식품안전법 제52조를 구체화하였다. 집중 거래

시장의 주최자, 판매대임대인과 무역박람회의 개최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식

품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신체손해를 입힌 경우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

공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집중 거래시장의 주최자, 판매대임대인과 무

역박람회의 개최자의 과실행위를 공동의 권리침해행위로 간주하여 권리침해책임

법 제8조145)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공동권리침해의 행위자가 되어 연대책임을

143) 杨立新,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食品药品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释评”, 「法律适用」, 2014年,

第3期, 38面.

144) 王竹, “论我国侵权法上的缺陷产品营销参与者责任——兼评最高人民法院《食品药品纠纷司法解释》相关规

定”, 「人大法律评论」, 2014, 第1期, 222-223面.

145) 제8조 2인 이상의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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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그리고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3조와의 관계에서 집중 거래시장의 주최

자, 판매대임대인과 무역박람회의 개최자의 성격이 같고, 집중 거래시장에서 판

매된 식품이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3조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43조를 준용

하고, 집중 거래시장이 종료된 후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집중 거래시장의 주최자

의 배상책임을 요구한 경우, 개최자는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146)

(2)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인터넷상의 불법행위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를 말한다. 최근 과학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산업도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어떤 방식·수단으로 각종 인터넷 불법행위를 대응해야 하

는지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147) 2014년 소비자권익

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소비자(피해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

해 제44조에서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는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4조는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를 통하여 상

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 그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받으면,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

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진실한 상호, 주소, 유효한 연락방법 등을 소비

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보

증을 제공한 경우, 이 보증을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배상

한 후,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인

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그의 플랫폼을 이용하

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조

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그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제2항)”고 정하여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 관한 책임을 정하고 있

146) 杨立新, 前揭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食品药品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释评”, 38面.

147) 朴奎龍·徐世杰, 전게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에 관한 연구”,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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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4조는 소비자와 소비자(Consumer to Consumer, C2C),

기업과 소비자간(Business to Business, B2C)에 적용된다.148)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B2C와 C2C 마켓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149)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초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제2차 초안에서 이와 같은 규

정이 포함되었다. 이 규정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상의 책임을 확대시켜, 인터넷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150)

식품약품사법해석 제9조는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를 통하여 식

품, 약품을 구매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식품·약품

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진실한 상호, 주소, 유효한 연락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의 배상책임을 청구

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제1항).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법원은 지지해야 한다(제2항). 인

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식품·약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그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비자가 생산자·판매자

의 연대책임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제3항)”고 정하여 소비자권익

보호법 제44조와 큰 차이는 없다.

(3) 허위광고의 책임자의 책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5조(사업자의 허위광고 책임)는 “소비자가 경영자의 허위

광고 또는 기타 허위선전으로 구매한 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로 인하여 합법

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소비자는 경영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가 허위광고를 발표한 경우, 소비자는 행정기관에 행정제재를 청구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발표자가 경영자의 진실한 상호, 주소, 유효한 연락방식 등

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1항). 광고경영자, 발표자가 소

비자의 생명 및 건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허위광고를 설계·제작·발표하여 소비자

148) 杨立新·韩煦, “网络交易平台提供者的法律地位与民事责任”, 「江汉论坛」, 2014, 第5期, 84面.

149) 이림·나종연, “중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소

비문화학회, 2009, 85면.

150) 김준호,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의 의의 -한국 소비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과정책」

제20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197-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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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2항).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소비자의 생명 및 건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허위광고 또는 기타 허위선전 중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151)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5조를 광

고법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45조 제1항과 광고법 제38조에 의하면, 광고주는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이기에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광고주가 생산자 또는 판매자

가 아닌 경우, 광고주가 허위광고책임을 부담하여 실제로 생산자·판매자와 부진

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둘째, 허위광고 발표자의 책임에서, 광고법 제38조

제1항과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5조 제2항을 비교해보면, 광고법은 광고경영자, 광

고발표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함에 있어서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반드시 알 수 있다’로 확대하였고,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데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셋째, 허위광고 추천

자의 책임에서 광고법 제38조 제3항과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항을 비교한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5조 제3항은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연대책

임을 강구하고 있다. 허위광고의 추천자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함에 있어 과실책

임이 부과되는데 그 과실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결함제조물의 생산자·판매자와

직접적인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 손해의 가능성

도 알면서도 허위광고를 추천한 경우, 허위광고추천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손해의 가능성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허위광고를 추천한

경우이다.152) 허위광고에 무과실책임원칙을 부과한 것은 책임주체 과실여부와 관

계없이 소비자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한 식품, 약품의 허위광고에 참여하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데 유리

하고 집행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153)

151) 식품안전법에서는 식품광고 개인광고추천자의 허위광고 추천에 대한 민사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

으나 非식품광고, 즉 의료광고, 보건상품광고에서의 개인광고추천책임자의 허위광고책임에 대해서는 분명

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김종우, “중국 광고법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정보법학」 제

16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2, 11면 참조.

152) 王竹, 前揭 “论我国侵权法上的缺陷产品营销参与者责任——兼评最高人民法院《食品药品纠纷司法解释》相

关规定”, 219-22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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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약품사법해석 제11조는 “소비자가 허위광고로 추천한 식품, 약품의 품질문

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경

영자·광고발표자의 연대책임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제1항).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허위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식품, 약품을 추천하

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비자가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의 관련 규

정에 따라 식품, 약품의 생산자·판매자의 연대책임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

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5조와 큰 차이가 없

다.

3. 기타 책임자

1) 운송인·보관인 등

권리침해책임법 제44조는 “운송인·보관인 등 제3자의 과실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게 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제조물의 생산자·판매자가 배상한 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여 운송인·보관인 등 제3자는 제조물책임의 주

체가 아니라 과실책임의 일반책임주체이다. 생산자·판매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

과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다. 운송, 보관에 있어서 이는 생

산자·판매자와 운송인·보관인 간의 관계는 내부관계이다. 운송인, 보관인은 소비

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소비자가 직접 그들의 책임을 요구하면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운송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운송

인, 보관인이 책임주체로 하더라도 피해자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운송인·보관인 등 제3자를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정하지 않

았다.154)

2) 제조물품질검사와 인정기관의 책임

1993년 제조물품질법 제44조는 제조물품질의 검사와 인정기관의 법률책임을

정하였으나 민사책임을 정하지 않았고,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

153) 杨立新, 前揭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食品药品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释评”, 41面.

154) 王利明, 前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50-25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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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2000년 개정 제조물품질법 제57조는 이들의 책임을 명확히 정하였다.

제조물품질의 검사기관, 인정기관이 발표한 검사결과 또는 증명이 사실과 다르고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적절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중대한 손해가 발

생한 경우 그 검사자격, 인정자격을 취소한다(제57조 제2항). 제조물품질의 인정

기관은 제조물품질법 제21조 제2항155)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정기준에 합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시정

명령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인정표시의 사용자격을 취소하지 않아서 제품이

인정기준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그 인정자격을

취소한다(제57조 제3항). 식품약품사법해석 제12조와 제13조는 식품과 약품의 검

사기관과 인정기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였고, 상응한 귀책규칙을 정하였다.

먼저, 고의로 허위검사보고 또는 허위인정보고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

힌 경우, 검사기관과 인정기관을 공동가해자로 인정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한

다. 다음으로, 검사기관과 인정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작성한 검사보고와 인정보

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공동의 권리침해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이에 상

응한 책임을 부담하면 족한다.156)

제조물품질법 제57조 제3항에서 제조물품질 인정기관은 “인정기준에 합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이것

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그 인정표시의 사용자격취소를 하지 않고 제품이 인정기

준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의 생

산자·판매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이렇게 정한 원인은 제조물품

질법 제21조 제2항이 제조물품질의 인정기관에 대하여 비교적 엄한 법정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157)

155) 제조물품질법 제21조 제2항 제조물품질의 인정기관은 국가의 규정에 기하여 인정표지의 사용이 허가된

제조물에 대하여 인정 후의 추적조사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정기준에 합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한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 인정표지를 사용할 자격

을 취소한다.

156) 杨立新, 前揭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食品药品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释评”, 39面.

157) 王竹·钟琴, “论产品质量检验、认证机构侵权责任——以本次《消费者权益保护法》的修改为中心”, 「东方法

学」, 2013, 第5期, 3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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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자와 판매자의 책임관계 및 구상권

제조물품질법 제43조는 “결함제조물로 인해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

우, 피해자는 제조물의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제조물의 생산자의 책임인 경우, 제조물의 판매자가 배상한 후,

제조물의 생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물의 판매자의 책임인 경우,

제조물의 생산자가 배상한 후, 제조물의 판매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는 제조물품질법 제43조의 조문을 3개 항

으로 나누었고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하였다.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는 “제조

물의 결함에 기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제조물의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고 제조물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1항). 제조물의

결함이 생산자에 의해 야기되었다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구상을 청

구할 수 있고(제2항), 판매자의 과실로 제조물의 결함이 초래된 경우에는 생산자

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1) 학설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에서 생산자와 판매자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어떤 학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연대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문에서 ‘연대’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생

산자와 판매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해자는 생산자와 판매자

중에서 책임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모든 책임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외부적으

로 보면, 이는 연대책임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 제2

항과 제3항은 “제조물의 결함이 생산자에 의해 야기되었다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구상받을 수 있고, 판매자의 과실로 제조물의 결함이 초래된 경우

에는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구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

대책임에서 구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생산자와 판매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158)

158) 王利明, 前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52-25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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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판매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첫째,

제조물의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책임 부담형식은 연대책임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

는다.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구상’이란 문항이 나오는데, 이

는 생산자와 판매자 각자의 책임이 크고 작음에 따른 내부 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판매자는 독자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없

으며, 최종적인 책임자가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한 자가 최종책임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생산자와 판매자는 서로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에

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생산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은 제조물

결함에 대한 통제력에서 나타난 것이고, 판매자는 매매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양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원인이 다르고, 의사연락도

없어, 두 법률관계는 우연하게 경합하여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에 정한 책임형태

가 발생하였다. 셋째, 제조물책임에서 피해자가 여러 책임주체에게 부진정연대책

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한 것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소송

의 편의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다.159) 전통적인 부진정연대책임에서는 각 채무

자 사이에 서로에 대한 구상권이 없기 때문에,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

자와 판매자 사이의 구상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청구권의 양도 또는 법정대위권

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새로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160) 사견으로도

생산자와 판매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한다. 권리침해책임법 제43

조에서 최종책임자가 있고 생산자와 판매자가 책임을 비례하여 부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제조물책임의 부진정연대책임

(1) 부진정연대책임의 외부관계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

자는 제조물의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제조물의 판매자에게 배상

159) 冉克平, 前揭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208-209面; 高圣平, 前揭 “论产品责任的责任主体及归责事由—

—以《侵权责任法》‘产品责任’章的解释论为视角”, 20-21面.

160) 高圣平, “产品责任中生产者和销售者之间的不真正来带责任——以《侵权责任法》第五章为分析对象”, 「法学

论坛」, 2012, 第2期, 20-21面; 朴奎龍·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

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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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물책임의 부진정연대책임의

외부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그 요점은 첫째, 피해자가 제조물의 생산자와 판매자

에게 모두 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생산자와 판매자의 책임을 동시에 추궁할 수도 있다. 법원은 이의 선택

을 존중해야 한다. 식품·약품의 품질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가 생산자 또는 판매자 하나를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때에는, 법원은 필요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추가할 수 있다(식품약품사법해석 제3조

제2항). 둘째, 생산자와 판매자가 중간책임인 경우 모두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생산자는 중간책임자이든 최종책임자이든 모두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에 이 조

항은 생산자에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판매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판매자가 최종책임자일 경우 과실책임

을 부담하고 중간책임을 부담할 경우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피해자가 권리침해

책임법 제43조에 따라 판매자의 중간책임을 청구할 경우, 판매자는 제조물의 결

함에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161)

(2) 부진정연대책임의 내부관계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 제2항과 제3항은 제조물책임의 부진정연대책임의 내부

관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는 “제조물의 결함이 생산자

에 의해 야기되었다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 판매자의 과실로 제조물의 결함이 초래된 경우에는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제조물

책임에서 책임 없는 주체가 먼저 배상한 후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근거의 역할을 한다.162) 이 구상권의 성립요건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이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

다. 둘째, 이미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최종적인 책임주체가 아니어야 한

다.163) 최종적인 책임주체란 부진정연대책임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자

161) 杨立新, 前揭 「侵权责任法」, 390面.

162)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34面.

163) 高圣平, 前揭 “产品责任中生产者和销售者之间的不真正来带责任——以《侵权责任法》第五章为分析对象”,

2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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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제조물책임에서의 부진정연대책임의 최종책임주체는 제41조와 제42조

의 규정에 따른다.164)

3) 생산자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권리침해책임법 제44조는 “운송인·보관인 등 제3자의 과실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게 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제조물의 생산자·판매자가 배상한 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운송인·보관인 등은 제조물을 운송·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제조물의 포장에 표시한 표준에 따라 운송하고

보관해야 한다. 운송인·보관인 등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운송·보관하지 않아 제

조물에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책임자는 과실원칙에 따라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

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운송인·보관인 등 제3자는 자신이 제조물에 결함

이 있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

다.165) 운송인·보관인 등 제3자의 과실로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여 손해를 초래

한 경우, 이들은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운송인 등 제3자

의 제조물책임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제조물의 생산자와 판매자도 운송인

등 제3자의 과실을 면책사유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166)

1. 결함의 정의

1) 제조물품질법 등의 정의

제조물책임은 손해배상의 책임요건을 일반불법행위책임의 과실로부터 결함으

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부담을 경감하여 피해자의 구제를 쉽게하는 것을

164) 王竹, “论法定型不真正连带责任及其在严格责任领域的扩展适用”, 「人大法律评论」, 2009, 第1期, 168面.

165)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35-236面; 王利明, 前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56面.

166) 高圣平, 前揭 “论产品责任的责任主体及归责事由——以《侵权责任法》‘产品责任’章的解释论为视角”, 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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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책임법리로서 ‘결함’은 제조물책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167)

제조물품질법 제46조는 “본법에서 결함이란 제조물이 신체, 기타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의 존재를 말하거나 제조물이 신체건강과 신체 및 재산

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이 있을 경우, 당해 표준에 부

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결함의 개념을 법규정으로 명시하였다.

제조물품질법 조문해석 제34조에 의하면, 제조물품질은 제조물에 신체건강,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의 존재를 말한다. 결함에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

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포함된다.

행정법규에서 결함자동차제품리콜관리조례 제3조 제1항은 “본 조례에서 정한

결함은 설계·제조·표시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동일한 차(次)수, 모델 또는

유형의 자동차제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신,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또는 기타 인신,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을 말한다”라고 정하였다.

중국은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위험”과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2

중 표준을 규정하였다. “불합리한 위험”은 미국의 “불상당한 위험”과 EU지침의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과 유사하고, 행정상의 강제성 표준을 정한

것은 중국의 결함 정의와 판단기준의 큰 특징이다. 중국에서 2중 표준을 도입하

게 된 것은 미국법 등 외국의 판단방법을 참조하면서 중국 국내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제조물 결함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강제표준을 도입하였다.168)

2) 권리침해책임법의 논쟁

권리침해책임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을 정의하여 법규정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었다. 결함의 정의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

장에서는, 중국 제조물품질법은 불합리한 위험과 국가표준·업계표준을 함께 정하

여 두 개의 표준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어서, 당사자가 어느

167) 최광일, 전게 “中國의 製造物責任法의 特徵과 問題點”, 69면.

168) 허재창·한낙현,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와 사례연구”, 250면; 노은영, 전게 “중국 외상투자기업

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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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적용해야 할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함의 개념을 법률형식으

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169) 그리고 이 견해는 강제성 표준에 부

합한 제조물에도 동시에 불합리한 위험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물의 각 기능이 당해 제조물에 관한 국가표준과 업계표준 등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더라도 이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

다.170)

이와 달리, 제조물의 개념을 법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권리침해

책임법 제5장이 제조물의 개념에 관하여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

은 제조물책임의 발전에 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에

관한 하나의 기본법으로서 경제발전과 사회생활의 변화에 맞추어 법개정이 뒤따

라야 하기 때문에 법률의 안정성에서도 불리하다는 판단이다.171) 또한 권리침해

책임법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아도 실무에서는 제조물품질법

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결함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실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본법이 아닌 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172) 결국

권리침해책임법은 결함의 정의와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실제사안에

서는 제조물품질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 결함과 유사 개념과의 관계

1) 결함과 불합격

민법통칙 122조는 “결함”을 대신하여 “제조물품질의 불합격”을 사용하였다. 제

조물품질법에는 불합격과 결함, 하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 이 3개의 개념을 정

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173) 제조물품질법 제17조 제1항은 “제조물의 품질이

불합격한 경우”를 사용하였다.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169) 程信和·赵湘英, “产品责任法比较研究——兼论我国相关立法的完善”, 「中山大学学报(社会科学版)」, 1999,

第6期, 116面; 张莉, “论侵权责任法的惩罚性赔偿制度的适用”, 「东南学术」, 2011, 第1期, 179面.

170) 王利明·周友军·高圣平, 前揭 「侵权责任法疑难问题研究」, 371-373面.

171) 张莉, 前揭 “论侵权责任法的惩罚性赔偿制度的适用”, 178面.

172)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24-225面.

173) 何新容, “产品质量不合格、产品缺陷、产品瑕疵之法律辨析”, 「当代法学」, 2003, 第1期, 3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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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발취검사를 한 제품의 품질이 불합격한 경우 감독·발취검사를 실시한 제품

품질감독부서는 해당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다. 기한을 초과하여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제품품질감독

부서가 공고를 한다. 공고 후의 재검사를 거쳐 제품품질이 역시 불합격한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고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다. 시정기한이 만료한 후 재검사

를 거쳐 제품품질이 역시 불합격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조물품질

법 제26조 제2항 제2목은 “하자”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제품은 갖추어야

할 성능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제품에 사용 성능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

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불합격은 특정한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정한 요구를 만족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요구는 보통의 표준일수도 있고 보통표준보다 훨씬 높은 요구일 수도

있으며, 법으로 정한 것일 수도 있고 약정한 요구일 수도 있다. 입법취지로 보면,

민법통칙 제122조에서 정한 “제조물 불합격”은 결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불

합격”인 용어는 엄밀하지 않아 점차 “결함”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174)

2) 결함과 하자

결함과 하자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큰 차이가 있다. 제조물의 하자는 제

조물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설명 등의 방식으로 표시한 품질에 부합하지 않거

나 또는 제조물이 양호한 특성을 구비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조물의 하자는

제조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용가치의 상실이고, 인신·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175) 하자와 결함이 강조하는 측면이 다른데,

하자는 제조물에 기대하는 품질의 부족, 결함은 제조물에 기대하는 안정성이 부

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조물에 하자가 있다하여 결함을 이루는 것이 아

니지만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면 하자도 반드시 존재한다.176) 결함은 품질책임과

관련되어 법에서 정한 제조물 권리침해책임으로서 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엄격

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 하자는 담보책임과 상응한 개념으로서 합의에

174) 王利明, 前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32面.

175) 이시환,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에 관한 연구”, 16면.

176) 冉克平, 前揭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134-13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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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생한 하자담보책임인데 본질적으로는 계약책임에 속한다.177)

다시 말하자면, 첫째, 위험성에서, 하자는 일반적으로 작은 결점으로서 타인의

신체, 재산안전에 중대한 손해를 미치지 않는다. 결함은 비교적 큰 결점으로서

타인의 신체, 재산에 불합리한 위험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국가품질표준의 준수

여부로 보면, 결함은 품질표준을 위반한 것이고, 하자는 주로 당사자의 목적물에

대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셋째, 속성으로 보면, 결함은 제조물품질법의 개념이

지만 하자는 계약법상의 개념이다.178)

3. 결함의 판단기준

제조물품질법 제46조에서 정한 제조물결함의 개념은 제조물결함을 판단하는

표준도 되었다. 제조물결함을 판단하는 표준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조물이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다른 하나는 제조물의 “불합리한

위험”이다.

1) 강제성 표준

표준화법과 표준화법 실시조례에 의하면, 제조물표준은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

방표준과 기업표준 등 4개 표준으로 나눈다. 국가표준은 국가가 신체건강과 신

체·재산의 안전과 관련되는 제조물 품질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필요성

이 있는 경우 국무원 표준화행정주관부서에서 통일되게 제정한 기술요구이다. 업

계표준은 국가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업계의 통일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에 국무원의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179) 지방표준은 국가표

준과 업계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성·직할시·자치구에서 공업제품의 안전, 위생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표준화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 표준이다. 기업표준

은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의 근거가 필요한 경우,

기업에서 작성한 표준이다. 국가표준, 업계표준은 또 강제성 표준과 권유성 표준

177) 董春华, 前揭 「中美产品缺陷法律制度比较研究」, 16面.

178) 王利明, 前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32면.

179) 이시환,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에 관한 연구”, 14면.



- 88 -

으로 나눈다. 인체건강,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표준과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한 강

제집행에 관한 표준은 강제성 표준이고 기타 표준은 권유성 표준이다. 성·자치

구·직할시의 표준화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한 공업제조물의 안전, 위생과 관련한

지방표준은 그 행정지역 내에서는 강제성 표준이 된다.180)

강제성 표준이 결함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학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결함의 존부를 주장하는 유력한

이유로는 되지만, 결함의 존재여부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로는 되지 못하며

생산자가 제조물이 강제성 표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결

함을 부정하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 제조물이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때에

는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결함이 부

정될 수도 있다. 논리적으로는 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결함이 있다

는 것은 다르고,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함을 추정하는 근거로

되어도 결함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181)

국가표준·업계표준에 부합하면 결함이 없는 제조물로 직접 인정할 수는 없으

나, 결함을 인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조물결함의 존재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로서, 제조물이 국가표준·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결함 있는 제조물로 직접 인정할 수 있다.182) 제조물이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에

부합하나 신체건강이나 신체 및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업계

표준 중 신체건강이나 신체 및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 표준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으로 사용하지 못한다.183)

즉, 이 경우 당해 제조물에 관한 국가표준과 업계표준 중에서 규정을 두지 않은

어느 기능이 신체 및 재산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타인에

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 당해 제조물은 여전히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

다.184)

180) 陈璐, 前揭 「产品责任」, 21-22面.

181) 최광일, 전게 “中國의 製造物責任法의 特徵과 問題點”, 71면.

182) 元培冰·张江莉, 前揭 「产品责任前沿问题审判实务」, 43面.

183) 张新宝, 前揭 「侵权责任法(第二版)」, 249面; 朴奎龍·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39면.

184)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2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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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합리한 위험

제조물책임법 제46조는 미국 리스테이트먼트(2차 개정) 제402조 A에서 정한

‘결함’의 정의를 참조하여, 민법통칙 제122조의 “제조물품질 불합격”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 제조물품질 입법의 커다란 진보이다. 그러나 불합리한 위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판례로 제조물책임에서의 ‘불합

리한 위험’을 적용할 수 있는 사법실무경험을 쌓았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불합

리한 위험’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보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185) 중국은 이에 대

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계의 견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뿐 아니라, 이를 판

단하는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186)

‘불합리한 위험’은 제조물자체의 모든 위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위험이 존재

하는 ‘불합리성’을 강조한 것이다. 첫째, 생산자에 있어서 ‘불합리성’은 생산자가

제조물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하였지만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생산자가 위험을 예견하여 예방조치를 취하였으나 당시

기술 조건하에서의 어느 위험의 일반예견능력에 달하지 못하였거나 준수하지 않

은 경우 등을 말한다.187)

둘째, 소비자에 있어서 ‘불합리한 위험’은 ‘합리적 안전성’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한 안전성’은 위험이 불합리한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다. 현실 생활에서 소비자 각자의 차이가 크고 문화수준, 지식구조, 직업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제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다르다. 합리

적 안전성은 소비자의 지식수준 및 예견목적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어느 위

험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난 경우, 소비자는 그 위험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의 위험은 합리적이어서 제조

물에는 합리적 안전성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어느 제조물이 특정 업계 또

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문가가 예견하는 위험이 합

리적인 것이지만, 비전문가에 대하여는 불합리적인 것으로 된다.188)

185) 董春华, 前揭 「中美产品缺陷法律制度比较研究」, 132面.

186) 결함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불합리한 위험을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赵耀荣,

前揭 “关于产品责任的两点看法——产品缺陷及损害赔偿的思考”, 67面.

187) 谭玲, “我国《产品质量法》关于缺陷的界定标准问题”, 「学术研究」, 2003, 第8期, 96面.

188) 谭玲, “‘不合理危险’论”, 「政法学刊」, 1993, 第4期, 5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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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타 불합리한 위험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제조의 표시, 구조와 원자재 등

내부 특성, 제조물의 사용시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189)

이와 관련한 자동차 전소사례190)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제조물

책임제도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취지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을 판단함

에 있어서 불합리한 위험을 판단기준으로 하는데, 제품이 신체, 기타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

을 직접 판정할 수 있다. 제조물이 신체, 기타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또

는 업계표준에 부합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

으나, 제조물에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증명될 경우, 제조물은 결함이 있다

고 판단해야 한다. 원고가 구매한 차량이 전소된 후, 현지 소방부서에서 화재원

인에 대하여 기술감정을 하였고, 西安汽车产品质量监督检验站은 원고의 의뢰를

받아 화재원인을 감정하였다. 이 두 기관은 차량제품 품질결함을 감정하는 자질

이 없어서 원고가 구매한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두 보고서는

화재의 원인이 차량자체에 있다고 하였다. 원고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2007년 4월 6일, 원고는 사고 차량을 구매하였고 2007년 4월 19일 사고가 발생

하였다. 차량을 구매한지 13일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때 차량의 각 성능은 최적

인 상태이기에 노화 등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유지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차량이 화재가 발생하여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원고의 안전사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와 위험에 대한 예방능력을 벗어났다

189) 李昌麒· 许明月, 前揭 「消费者保护法(第四版)」, 208面.

190) 2007년 3월 28일, 商洛市秦锌运输有限责任公司(피상소인1, 원심 원고)는 信阳市顺发汽车贸易有限公司(원

심 피고4)에서 东风汽车有限公司(상소인1, 원심 피고1)가 생산한 EQ1298WJ-2303 섀시(chassis) 한대를 구

매하였다. 세금을 포함한 대금은 280,000위안이고 원심 피고1이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원심 원고는 구

매한 섀시를 湖北十堰市盛辉工贸有限公司에게 개장(改装)을 의뢰하였고 비용은 42,000위안이었다. 湖北楚

胜专用汽车有限公司(상소인2, 원심 피고2)는 차량출고 합격증서를 발급하였고 원심 피고4는 차량판매 영수

증을 발급하였다. 2007년 4월 19일, 기사가 이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 운전실 밑부분에서 갑자기 발화되

어 차량이 전소되었다. 원고 商洛市秦锌运输有限责任公司는 피고1 东风汽车有限公司, 피고2 湖北楚胜专用

汽车有限公司, 피고3 湖北合力专用汽车制造有限公司(원심 피고3), 피고4 信阳市顺发汽车贸易有限公司를 기

소하여 배상을 청구하였다. 동풍자동차회사, 호북초승전용자동차유한회사와 상락시진신운송유한회사, 호북

합력전용자동차제조유한회사 및 신양시순발자동차무역유한회사간의 제품품질손해배상사안(东风汽车有限公

司、湖北楚胜专用汽车有限公司与商洛市秦锌运输有限责任公司、湖北合力专用汽车制造有限公司及信阳市顺发

汽车贸易有限公司产品质量损害赔偿纠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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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원인을 배제한 후, 화재원인의 하나인 제조물의 결함은

고도의 개연성에 이르렀다. 피고가 원고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기타 원인으로 차

량이 전소되었다고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조물에는 신체, 재산안전의 불합

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간주할 수 있다. 즉,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인정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91) 2심법원은 원심의 결함에 대한 판단을 지지하고 원

심판결을 유지하였다.192)

중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판례의 작용은 크지 않고 법관은 사안을 심리함에 있

어서 법률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법률을 다시 해석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의

‘불합리한 위험’의 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참조할 수 있으나 재

판을 진행하는 데에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어, 법정표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법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법관의 자질, 사안에 따라 ‘불

합리한 위험’표준을 적용하는데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193) 이

사안은 전술한 요르단 사안194)의 사실과 비슷하지만, 판결결과는 서로 다르다.

두 사안의 자동차는 모두 국가의 표준에 부합하였고 또한 손해를 초래하였다. 이

사안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나 요르단 사안에

서의 법원은 국가의 강제성 표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결함제조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함의 판단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거나 해석하여 법원의 법률적용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두드러지게 한 사안이었다.

4. 결함의 종류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을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지시상 결함 등 세 가

지로 나누는 것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법관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지

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침해책임법을 제정하

는 과정에서 학계는 결함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입

법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법은 모두

191) 陕西省商洛市中级人民法院, 2009년 12월 8일, (2009)商中民三初字第7号 민사판결.
192) 陕西省高级人民法院, 2010년 6월 7일, (2010)陕民二终字第34号 민사판결.
193) 李俊·许光红, “美国对产品缺陷的认定标准及其对我国的启示”, 「江西社会科学」, 2009, 第7期, 170面.

194) 江苏省盐城市中级人民法院, 2009년 11월 6일, (2009)盐民三初字第0053号 민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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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권리침해책임법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

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결함의 분류는 법관의 결함의 판정

과 사안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195) 결

함을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지시상 결함 등 3가지로 나누는 데에는 학계에

서 이견이 없으나 계속관찰상 결함에 대하여는 견해가 엇갈린다. 구체적인 논의

는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1) 제조상 결함

(1) 정의

제조상 결함(manufacturing defects)은 제조물 결함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서 제조물의 가공·제조 등의 과정에서 설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가공 공법

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제조물에 불안전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196)

제조상 결함은 원자재의 제조결함과 생산기법의 결함으로 나눈다.197)

(2) 사례

가. 사실관계

2005년 12월 28일, 원고(张国新)는 개인 대출로 河南新世纪亚飞汽车贸易有限公

司에서 버스 한대를 구매하였다. 피고1(闫玉军)은 타이어를 판매하는 자영업자이

고 피고2(河南省新轮贸易有限公司)는 피고1에게 타이어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2007년 1월 17일, 23일, 24일 피고1은 피고2에서 피고3(江苏韩泰轮胎有限公司)이

생산한 타이어를 구입하였고, 2월 9일에 사고 차량에 장착하였다. 2007년 4월 13

일, 사고 차량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타이어가 갑자기 파열되어 방향을 잃고 전복

되었다. 이로 인해 11명이 사망하였고 44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차량은 심각하게

파손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007년 4월 15일, 河南省商丘市公安交警支队高速大队는 사법감정과학기술연구

소(司法鉴定科学技术研究所)에 사고원인의 조사를 의뢰하였다. [2007]车鉴字第12

195) 朴奎龍·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39면.

196) 이시환,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에 관한 연구”, 17면.

197) 陈璐, 前揭 「产品责任」, 38-3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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号 감정서의 결론은 사고 차량은 앞의 타이어가 주행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상실

(파열)한 것이 사고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였다. 2007년 6월 7일, 国家

橡胶轮胎质量监督检验中心은 河南省商丘市公安交警支队高速大队의 의뢰를 받아

타이어에 대한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사고사량의 타이어에 생산품질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7년 6월 15일, 河南省商丘市公安局交警支队高速大队는

제2007041301호 교통사고인정서를 작성하여 사고차량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타이

어가 압력을 상실한 것이 이번 사고의 직접원인이라고 인정하였다. 2007년 11월

16일, 피고3은 사고 차량이 사고발생시 과속을 하였는지 여부를 감정기관에 의뢰

하였다. 沈阳佳实司法鉴定所의 (沈佳)鉴字第(07151)号 교통사고 사법감정서에 의

하면 과속 운전은 없었다.

원고는 피해 가족과 34명 상처를 입은 자에게 선행 보상하였는데 비용은 총

1,798,215.9위안이었다. 차량의 손실은 328,320위안이고,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

서 교통비, 숙박비 등은 30,393.1위안이며, 기타 비용은 2,156,929위안이다.198)

나. 법원판결

사고차량에서 사용한 피고3이 생산한 타이어가 주행하는 과정에 압력을 상실

(파열)한 것은 이번 사고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国家橡胶轮胎质量监督检

验中心은 사고 타이어의 품질을 감정하여 제조상 품질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3의 신청으로 사법감정을 의뢰하여 사고차량이 과속하였는지 여부를 감정하

였는데 과속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피고3, 피고2는 관련 증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은 제출된 기타 감정기관의

감정서, 보고서 등을 인정하였다.

사고 차량에 사용된 피고3이 생산한 타이어는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또한

이번 사고를 유발한 유일한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피고3은 피해자의 신체손

해와 재산손해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3, 피고2, 피고1

은 이 판결이 효력을 가진 후 3일 내에 원고에게 각종 비용 18,012,35.98위안, 차

량손해비용 328,320위안, 사고처리비용 26,002.56위안, 총 2,155,558.54위안을 배상

198) 장국신과 염옥군, 하남성신륜무역유한회사, 강소한태타이어유한회사간의 제조물품질손해배상분쟁사안(张

国新与闫玉军、河南省新轮贸易有限公司、江苏韩泰轮胎有限公司产品质量损害赔偿纠纷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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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원고의 이자손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199)

다. 사례분석

이 사안은 타이어의 폭발로 인하여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

서 타이어의 결함은 여러 기관의 감정서, 보고서에 의하여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사안은 권리침해책임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례이기에 제조물품질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조물품질법 제41조에 의하여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법원은 결함제조

물 자체의 손해와 기타 손해를 같이 인정하여 하나의 판결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게 하였다.

2) 설계상 결함

(1) 정의

설계상 결함은 제조물의 설계의 불합리로 인하여 초래한 제조물결함을 말한

다.200)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설계상의 결함은 생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사용하였더라면 위험이나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

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위험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201) 생산과 설계는 분

리할 수 없고 개개의 제조물은 모두 설계를 거쳐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설계상

결함이 존재하면 개별 제조물에 신체,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

을 뿐 아니라 전체 생산라인의 제조물에 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202)

(2) 사례

가. 사실관계

투자자 4명이 주택공정에 투자하였는데 건설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199) 河南省郸城县人民法院, 2008년 3월 6일, (2007)郸民初字第10143号 민사판결.

200) 王利明·周友军·高圣平, 前揭 「侵权责任法疑难问题研究」, 374面.

201) 최병록, 전게 “아시아 3국(日本, 中國, 韓國)의 製造物責任法比較硏究”, 142면.

202) 이시환,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에 관한 연구”, 16면; 冉克平, 前揭 「产品

责任理论与判例研究」, 86面.



- 95 -

2011년 3월 16일에 투자자는 원고(重庆市垫江县房屋建筑工程公司)와 계약을 체결

하여 원고가 공정의 건설을 맡게 되었다. 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는 아무런 자격

도 갖추지 않은 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였고, 건설현장에 관련 관리인력과 기술인

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2010년 12월 22일 투자자와 谭大云의 건설도급계약을

인정하였다. 즉,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하는 자가 바로 谭大云이다.

2011년 4월 5일, 谭大云은 제3자 欧小某과 “탑식 기중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 欧小某가 기중기를 임대하고 30미터 높이의 기중기의 설치, 유지보수를 책

임진다고 합의하였다. 2011년 4월 29일, 제3자 欧小某는 피고(山东大帅机械有限

公司)가 생산한 QTZ40(4810)형 기중기를 구매하였고, 출고일자는 2011년 4월 29

일 이었다.

2011년 4월 5일 오후 5시 30분경, 제3자 欧小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중기를

설치하는 과정에 기중기 일부분이 탈락하여 2명이 상처를 입고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후, 행정기관은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관련 부서에 기중기의

기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2011년 9월, 重庆市特种设备质量安全检测中心는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번 사고에서 기중기의 일부분이 탈락한 것은 기중기의

설계결함으로 인한 것이고 또한 주요한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기타

원인으로 첫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중기를 설치하였고; 둘째, 현장지휘

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셋째, 건설현장의 관리체계가 혼잡하였다.203)

나. 법원판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 결함제조물 외의 기타 재산손해를 초래한 경우,

생산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피고가 생산한 기중기는 설계될 때에 제조

물구성에 결함이 존재하였고, 불합리한 위험이 있었으며 객관적으로 손해사실이

있었고, 손해와 제조물의 결함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즉, 손해는 제조물의 결

함으로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안의 70%의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한

다. 제3자 欧小某가 기중기설치에 관한 전문적인 실시계획이 없고, 전문 관리인

203) 중경시 점강현 주택건설회사와 산동 총수기계유한회사간의 제조물 생산자책임분쟁사안(重庆市垫江县房

屋建筑工程公司与山东大帅机械有限公司产品生产者责任纠纷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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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지도·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중기의 설치를 지휘

하였으며, 피고가 생산한 원래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기중기를 높였는데, 이는

사고의 또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사고의 20%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원고는 기중기의 설치업체의 자질과 설치계획을 심사하지도 않았고 전문적인 관

리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관리감독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의 민사책임

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4)

다. 사례분석

이 사안을 살펴보면,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개입하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조

물품질책임이 확정되어, 책임주체는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

다. 정부가 개입하여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어 피해자의 증명책임은 경감되어 구제를 받는 데에 있어

서 편의를 가져다주게 된다. 그러나 제조물품질책임과 제조물책임의 한계가 모호

해지게 하는 불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조물품질책임은 모든 책임

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의

성격, 적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

고 이 사안에서 아시다시피, 제조물에 결함(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하여 생산

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사용자 등에 과실이 있으면 이

를 상계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3) 경고와 지시상의 결함

(1) 정의

경고와 지시상의 결함(警示缺陷, 경시결함)은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설명 또는

주의 표시를 하지 않아, 그 제조물의 저장, 운송과 사용 등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게 된 것을 말한다.205) 경고와 지시상의 결함은 경고와 지시설명을

포함한다. 경고는 제조물의 위험성을 표지 또는 문자로 표시한 제시이다. 지시설

204) 重庆市垫江县人民法院, 2012년 6월 27일, (2012)垫法民初字第01251号 민사판결.

205) 이시환,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에 관한 연구”,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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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주로 제조물의 주요한 성능, 정확한 사용방법 및 다르게 사용했을 때의 위

험 등을 표시한 문자진술이다.206)

대다수의 경우, 경고상의 결함은 생산자가 초래하는 것이지만, 판매자의 경고

상의 부적절로 인해 제조물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제조물품

질법 제27조와 제28조는 제조물 판매시의 경고의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하였

고, 약품관리법, 식품안전법, 농산품품질안전법, 약품설명서와 표시관리규정 및

식품표시관리규정 등은 약품, 식품 등 특수한 제조물의 경고의무에 대하여 전문

적으로 정하고 있다.207)

(2) 사례

가. 사실관계

2000년 9월 23일, 원고가 피고1(杭州肯德基有限公司绍兴华谊分店)에서 식사를

하였고, 뜨거운 음료 등을 주문하였다. 원고의 부주의로 음료를 넘어 뜨렸고, 원

고가 피하였으나 의자가 고정된 원인으로 움직이지 못하여, 뜨거운 음료는 원고

의 다리에 쏟아져 스타킹이 피부에 유착되었다. 원고는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갔

고 진단결과에 의하면, 다리는 4％Ⅱ도의 화상, 그중 심(深)Ⅱ도는 약 1%이다. 7

일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1,948.78위안이고 결근으로 인한 손해는 1,366

위안이었으며 흉터는 지금까지 남아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1은 치료

비 1,948.78위안, 결근으로 인한 손해 1,366위안 및 정신적 손해 10,000위안의 배

상, 피고2(杭州肯德基有限公司)는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였다.208)

나. 법원판결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09) 원고는 소비자로서 피고1에서 소비를

하여 서비스를 받을 때, 소비자권익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신체, 재산안전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가 신체, 재산안전에 부합할 것을

206) 杨立新, 前揭 「侵权责任法」, 387面。

207) 陈璐, 前揭 「产品责任」, 66-67面.

208) 사문평과 항주KFC유한회사, 항주KFC유한회사 소흥화우분점간의 인신손해배상사안(谢文萍与杭州肯德基

有限公司、杭州肯德基有限公司绍兴华谊分店人身损害赔偿纠纷案).

209) 浙江省绍兴市越城区人民法院, 2001년 4월 27일, (2000)越民初字第2197号 민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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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권리도 가진다. 그러나 피고1이 제공한 음료의 온도는 비교적 높아 신

체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한다. 그리고 뜨거운 음료를 광고지 위

에 놓는 것은 서비스 방식에서 숨겨진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뜨거운 음료컵이 넘어진데 대하여, 원고 자신도 과실이 있어, 피고의 민사책임

을 경감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공한 음료의 온도가 비교적 높고 실제로 화

상을 초래한 결과가 있어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음료는

뜨거우니 빨대를 사용하지 마십시요”(热饮烫口, 请勿用吸管)의 표시를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고 전면적이지 않아 상품의 결함을 인정한다.

사고 발생시, 피고1의 의자가 고정된 원인으로 인해 원고가 뜨거운 음료를 피

하지 못해 상처를 입게 되었다. 서비스 시설은 소비자의 신체, 재산안전에 부합

하지 않는 요소로 인해 원고가 상처를 입게 되어, 피고1은 이로 인한 민사배상책

임을 부담해야 한다. 피고2는 피고1의 지점이기에 피고2는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210) 원고가 구매한 음료는 피고1(상소

인1)에서 가공·제작을 거친 후 판매된 것으로서 제조물품질법에서 다루는 제조물

에 속한다. 피고1과 피고2(상소인2)는 제조물품질의 책임주체로서 다음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제조물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첫째,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야 하고;

둘째, 손해사실이 발생해야 하며; 셋째,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사실간에 인과관계

가 있어야 한다. 본 사안의 결함은 주로 경고와 지시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

을 말한다.

경고와 지시상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음료컵에 “음료는 뜨거우니

빨대를 사용하지 마십시요”(热饮烫口, 请勿用吸管)의 경고는 있으나 제조물에 잠

재한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고, 위험을 피하는 방법도 제

공하지 않았다. 법원은 음료의 높은 온도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

지 않아, 제조물의 경고와 지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쌍방당사자는 뜨거운 음료의 온도에 대한

국가표준·업계표준·지방기준 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1에서

제공한 뜨거운 음료는 원고에게 확실하게 엄중한 손해를 초래하였다. 피고1이 온

210) 浙江省绍兴市中级人民法院, 2001년 9월 27일, (2001)绍中民终字第510号 민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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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조금 낮은 음료를 제공한다면 손해의 결과를 피할 수 있고, 또는 ‘즉석 식

용’(即买即饮)의 외식업계의 특성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법원은 피고1이 제공

한 제조물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사례분석

전술에서 국가 또는 업계표준에서 신체건강이나 신체 및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

니라, 불합리한 위험을 기준으로 당해 제조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제조물은 여전히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211) 이 사안에서 뿐

만 아니라, 장걸정사안212)에서도 제조물에 관한 국가 또는 업계표준이 부재인 경

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위험이라는 비교적 추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안의 2심법원은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체설계기준을 적용하

였다는 견해가 있다.213) 이 사안에서 제조물의 결함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결함이 있다. 피해자는 모든 결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하나만 입증하

면 족하다.

4) 계속관찰상의 결함

계속관찰상의 결함(跟踪追踪缺陷)은 생산자가 새로운 제조물을 유통에 투입한

후, 이 제조물에 대해 추적하고 관찰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경고, 리콜조

치를 취하지 않아 신체손해 또는 재산손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위험을 말한

다.214)

계속관찰상의 결함이 독립된 결함인지에 대하여 학계의 견해는 엇갈린다. 이를

독립된 결함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권리침해책임법 제46조

는 “유통에 투입된 제조물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생산자와 판매자는 지체 없이

211)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25面, 朴奎龍·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

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39면.

212)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 1996년 5월 16일, (1994)海民初字第3216号 민사판결.

213) 陈璐, 前揭 「产品责任」, 25面.

214) 杨立新, 前揭 「侵权责任法」, 38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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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리콜 등 수습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체 없이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수습조치가 효력이 없어 손해를 초래한 때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계속관찰상의 결함이다. 제조물의 생산자가 결함

제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유통에 투입한 후, 제조물의 생산자가 법률에서 정한

비교적 긴 관찰기간에서 제조물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215)

계속관찰상의 결함을 인정하면 생산자와 판매자가 최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조물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제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개발위험에

대하여 추적관찰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216)

계속관찰상의 결함을 부정하는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권리침해책임법 제46조

에서의 ‘경고·지시’의 보완조치는 경고지시상의 결함을 상대로 한 조치이고, ‘리

콜’은 주로 설계상 결함과 제조상 결함을 상대로 취하는 조치이다.217) 권리침해

책임법 제46조를 살펴보면, 유통에 투입한 제조물의 결함을 판단하는 데에는 최

종적으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과 경고지시상의 결함에 귀결해야 한다.

생산자와 판매자의 추적은 일종의 행위에 불과하여 결함의 유형으로 말하기는

어렵다.218) 그리고 사법실무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내세우면서, 제조물의 결함을

판단하는 사례가 드물어, 본 논문에서는 계속관찰상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제

조물책임의 부담방식에서 이를 다루고자 한다.

‘권리침해책임’의 방식에 대하여, 권리침해책임법 제15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

고 있다. 권리침해책임법 제15조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

215) 杨立新, 上揭 「侵权责任法」, 388面。

216) 王利明·周友军·高圣平, 前揭 「侵权责任法疑难问题研究」, 377面.

217) 程啸, 「侵权责任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1, 389面; 冉克平, 前揭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141

面.

218) 董春华, 前揭 「中美产品缺陷法律制度比较研究」, 37-3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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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해정지, 방해제거, 위험제거, 재산반환,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죄표시, 결과

제거, 명예회복이 있다(제1항).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병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권리침해책임법은

제조물책임의 책임방식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1. 책임방식 개요

1) 방해 및 위험의 제거

권리침해책임법 제45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에 위

험을 끼칠 경우, 피해자는 생산자·판매자에게 방해 및 위험의 제거 등의 권리침

해책임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방해의 제거란 가해자가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방해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

가 합법적인 권익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사책임방식이다. 피해자

가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불법적인 방해가 있어야 하고 발

생가능성이 있는 것과 이미 발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방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저해로서, 권리자의 물권의 사용·보관 등이나 인신

권 등의 행사를 방해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위험의 제거란 당사자가 재산이나 신체에 현실적으로 위협을 받을 경우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에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위험상태의 제거를 청구하여 청구

자의 재산과 신체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민사책임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손해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민사주체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권리침해책임법 제45조는 “방해 및 위험의 제거 등의 권리침해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생산자나 판매자의 방해 및 위험의 제거

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권리침해책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행위

의 정지, 원상회복 등 권리침해책임도 청구할 수 있다.219)

219)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37-238面; 朴奎龙·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

에 관한 연구-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2013, 348-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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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고·리콜

권리침해책임법 제46조는 “유통에 투입된 제조물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생산

자와 판매자는 지체 없이 경고·리콜 등 수습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체 없이 수습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수습조치가 효력이 없어 손해를 초래한 때에는 권리침

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고는 제조물이 유통에 투입된 후, 생산자 등이 제조물의 결함을 발견하여 소

비자에게 제조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잠재적인 위험을

통보하고 경고하는 조치를 말한다.220) 리콜은 제조물의 생산자와 판매자가 결함

제조물에 대하여 부속품의 교체, 교환이나 반품 등의 방식으로 위험을 감소시키

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221) 중국은 아동장난감리콜관리규정(儿童玩具召回

管理规定), 약품리콜관리방법(药品召回管理办法), 결함자동차제품리콜관리규정(缺

陷车辆産品召回管理规定)에서 특정분야에서의 리콜을 정한 후, 2009년 6월 1일에

시행한 식품안전법에서 국가가 식품리콜제도를 수립한다고 명명시적으로 규정함

으로써 처음 법률형식으로 리콜제도를 도입하였다. 권리침해책임법 제46조는 모

든 제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리콜제도를 수립하였다.222)

경고·리콜의무의 전제는 제조물이 유통에 투입된 후 결함이 발생하거나 이의

존재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손해의 발생은 경고·리콜의무가 손

해배상책임으로 전환되는 구분점이다.223)

3) 손해배상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

하여 검토한 후 손해배상액의 조정단계를 거쳐 확정된다.224) 제조물책임은 특수

한 권리침해행위로서, 일반적인 권리침해행위의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과실과

달리,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재산 또는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생

산자 등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제조물품질법과

220) 王利明, 前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61面.

221)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39面.

222) 陶丽琴, “《侵權責任法》缺陷产品召回侵权责任的阐释”, 「学海」, 2011, 第4期, 203面.

223) 王利明, “论产品责任中的损害概念”, 「法學」, 2011, 第2期, 49-50面.

224) 이은영,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춰본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대상판결: 대법원 1996.5.10.선고

93다40454 판결”,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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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책임법의 책임요건에 따라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야 하고, 결함으로 인해

재산상 또는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어야 하며,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게 되면, 피해자는 생산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225) 제

조물책임의 손해배상범위에는 재산상 손해, 신체손해와 정신적 손해 외에 징벌적

손해도 포함된다. 권리침해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책임에서만 적용된

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배상

(1) 전부 배상의 문제

계약법 제122조는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신,

재산권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라 계약위반책임

과 기타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선택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책임이 경합되는 경우에 동시에 두개의 청

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계약법에 의해 위약책임을 청구할 수

도 있고,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조물

품질법 제41조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 및 결함제조물 이외의 재

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생산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침해소송에서 피해자는 결함제조물 자체손해를 기타 손해와 함께 배상받

을 수가 없다. 피해자가 위약책임으로 구제를 받는 경우, 두 가지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첫째, 피해자가 매도인의 계약위반책임을 물으려면, 계약관계

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매수인이 아닌 경우에는 청구할 근거가 없

게 된다. 둘째, 피해자(매수인)가 생산자의 위약책임을 주장할 경우, 생산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항변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떠한

유형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기는 어렵게 된

다.226)

225) 문상혁, “불법행위법상 위험책임 일반규정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제30집 제2호, 원광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4,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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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

피해자의 재산손해 중 결함제조물 자체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권

리침해책임법의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제조물책임의 손해는 결

함제조물 이외의 피해자의 고유이익의 손해, 즉 신체손해 또는 재산손해인데

제조물자체의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조물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제조물자체 이외의 기타 고유이익의 손해가 바로 권

리침해법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격이 서로 다른 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계약책임과 권리침해책임의 한계를 모호하게 하고 계약법의

기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학자도 있다. 제조물책임에서의 재산손

해는 결함제조물 이외의 재산손해만이라는 견해가 있다.227) 결함제조물 자체

손해도 재산손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입법은 중국의 국정에서 출발하

여, 사용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재산손해를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

와 결함제조물 외의 기타 재산의 손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228)

최종 권리침해책임법 제41조는 제조물품질법 제41조에서 정한 “결함제조물

자체손해 외의 기타 재산”이라는 제한을 삭제하여, 결함제조물과 기타 손해

를 구분하지 않았다.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계약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

다는 견해에 따를 경우, 하나의 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어떤 이유

로 두 개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러한 점과 관련하여 권리침해책임법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정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우선 피해자의 구제가 편리해지고 권리구제과정

에서 드는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구제를 받기 위해 계약법과 권리침해책임

법에 근거하여 따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권리침해책임법에 결함제조

물 자체의 손해를 포함시킴으로써 하나의 소송을 통해 받은 손해전부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위반

226) 高圣平, “论产品责任损害赔偿范围——以《侵权责任法》、《产品质量法》相关规定为分析对象”, 「华东政法

大学学报」, 2010, 第3期, 108面.

227) 杨立新, “侵权责任法立法最新讨论的50个问题”, 「河北法学」, 2009年, 第12期, 8面.

228)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2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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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권리침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막을 수 있게 되었

다는 점이다.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 위약책임과 제조물책임(권리

침해책임)은 모두 엄격책임을 취하기 때문에,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별다른 의의를 갖지 않는다.229)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여전히 계약책임을 적용해야 한다. 첫째, 결함제조

물 자체에 손해만 발생한 경우, 이는 부적절한 이행문제에 해당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발생한 손해가 당사자간의 합의를 초과하지 않았

으면 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결함제조물이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위약책임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해야 한다.230)

2) 신체손해의 배상

제조물품질법 제44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자의 신체손해를 초

래한 경우 가해자는 의료비·치료기간의 간호비용·결근으로 인한 수입손실 등

의 비용을, 장애를 초래한 경우 장애자에게 생활보조기구비용, 생활보조비,

장애배상금 및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등의 비용을,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장례비용, 사망배상금 및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

해자의 재산손해를 초래한 경우, 가해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기타 중대한 손해를 받았으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권리침해책임법 제16조는 “타인을 침해하여 신

체손해를 초래한 경우, 의료비·간호비용·교통비 등 치료비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결근으로 인한 수입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장애를 초래한 경우, 장애생활보조기구비용과 장애배상금도 배상하여야 한다.

사망을 초래한 경우, 장례비와 사망배상금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의 신체손해의 유형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장애손

229) 朴奎龙·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41-342면.

230) 王利明, 前揭 “论产品责任中的损害概念”, 5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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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 및 사망배상으로 나눌 수 있다.

(1）일반적인 손해배상과 장애손해배상의 범위

권리침해책임법 제16조에서 열거한 배상항목은 전형적인 비용의 지출이고

실무에서는 이 배상항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

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은 모두 일반적인 손해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

면, 영양비용·입원비용 등이 그러하다.231) 인신손해사법해석에서는 배상항목

과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첫째, 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둘째, 결근으로 인한 수입손실은 실제로 감소한 수입 또는 소송을

수리한 법원의 소재지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계의 지난해 직원의 평균 수

입에서 휴업시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셋째, 간호비용은 결근으로 인한 수입손

실 또는 현지 간호기준을 참고로 간호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넷째, 교통비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섯째, 입원 식대비용은 국가기관 일반

공무원의 출장 식대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여섯째,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 숙박비와 식대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서 합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배

상한다. 일곱째, 영양비용은 피해자의 장애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

라 확정한다. 여덟째, 장례비는 소송을 수리한 법원 소재지의 지난해 직원 평

균 수입을 기준으로 6개월의 총액으로 계산한다.232)

권리침해책임법 제16조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장애를 초래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용 등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수입손실 외에, 장애생활보조기구비용과 장애배상금도 배상하여야 한다.

권리침해책임법이 제정되기 전, 제조물품질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과

정신적 손해배상사법해석, 인신손해사법해석 등 사법해석에서는 모두 장애배

상금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이의 성질과 배상

기준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해왔다. 중국 실무에서는 인신손해사법해석의 규

정에 따라 장애배상금을 물질적인 손해의 배상으로 인정하고 “노동능력상실

설”을 배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권리침해책임법은 인신손해사법해석의 입장

231) 陈璐, 前揭 「产品责任」, 191面.

232) 张新宝, 「侵权责任法立法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38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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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화시켜, 장애배상금은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

고 정하였다.233)

(2）사망배상범위

가. 사망배상범위 개요

민법통칙 제119조는 사망자체의 구제를 정하지 않았으나, 사망한 유가족은

사망배상금 청구권과 피부양인생활비의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234) 1993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2조, 제조물품질법 제44조에 의하면, 권리침해행위로 타

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의료비·간호비용 등 비용 외, 장례비·인신손해 사

망배상금 및 사망자 생전에 부양한 자의 필요한 생활비용 등 비용도 배상해

야 한다. 인신손해사법해석은 사망한 때의 배상항목을 구체화하여 법률에서

열거한 항목보다 더 많이 정하였다. 이 사법해석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긴급구조 상황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간호비용·영양비용

등 관련비용 외, 장례비·피부양자의 생활비·사망보상금 및 피해자 친지가 장

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출한 교통비·숙박비·결근으로 인한 수입손실 및 기

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235)

나. 사망배상금의 성질

학계에서는 사망배상금의 성질을 부양상실설과 상속상실설로 나눈다. 부양

상실설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으로 재산손해를 입은 자는 피해자 생전에

부양받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생활비용의 원천을 잃게 되어 배상

의무자는 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속상실설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해를

받지 않았더라면 미래에 수입을 계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고 이 수입은 또한

피해자의 재산으로 되어 그의 법정상속인이 상속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권리

침해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미래에 획득할 수 있는 수입이 모두 상실되어 피

233) 陈璐, 前揭 「产品责任」, 192面; 徐世杰·朴奎龙, 전게 “중국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권리침해책임법 및 사례를 중심으로-”, 8면.

234) 오지용,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방식의 모색 -중국의 손해배상 산정방식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법

조」 제57권 제11호, 법조협회, 2008, 26면.

235)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89-9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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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법정상속인이 미래에 상속받을 재산도 줄어들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36)

2001년 3월 10일에 시행한 정신적 손해배상사법해석은 제9조에서 “정신적

손해 위로금은 사망을 초래하여 발생한 사망배상금을 포함한다”고 정하였

다.237) 이로 인해, 사법실무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2004년 5월 1일부터 시

행된 인신손해사법해석은 처음으로 사망배상금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독립적

인 두 개의 배상항목이라고 명확히 정하였고 사망배상금의 재산손해의 성격

을 명확히 정하여 정신적 손해와 구분하였다. 이 사법해석은 “상속상실설”을

많이 받아 들였다.238)

그리고 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와 제51조에서는 5가지 손실 또는

배상금을 정하였다. ① 의료비·간호비·교통비 등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② 결근으로 인한 수입손실; ③ 장애생활보조기구비용

과 장애배상금; ④ 장례비와 사망배상금; ⑤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다. 1993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1조와 비교해 보면, 장애를 초래한 경우 피해자의 피부

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등의 비용, 사망을 초래한 경우 사망자 생전의 피부

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등의 비용은 독립적인 법정손해유형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239)

다. 사망배상금의 산정

인신손해배상사법해석은 사망배상금제도를 통일시키고 보완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제29조 사망배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는 과정에서 도시 거주민 피해자와 농촌 거주민 피해자의 사망배상금액 사

236) 张新宝, 前揭 「侵权责任构成要件研究」, 200-201面.

237) 丁海俊, “论我国《侵权责任法》上的死亡赔偿制度——兼谈对《侵权责任法》第16、17、18条和第22条的理

解”, 「法学杂志」, 2010年, 第3期, 14面.

238) 张新宝, “《侵权责任法》死亡赔偿制度解读”, 「中国法学」, 2010年, 第3期, 23面, 30面.

239) 朱广新, 前揭 “惩罚性赔偿制度的演进与适用”, 113面. 권리침해책임법과 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피

부양자의 생활비”를 삭제함으로써 사망배상금과 피부양자의 생활비용간의 관계가 연구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의 보상은 사망배상금에 포함되고 사망배상금은 근친족의 일정한 생활의 질을

유지하도록 보증하는 것이기에 피부양자의 일정한 생활수준의 유지비용도 포함한다고 사망배상금을 확대

하여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张新宝, 前揭 “《侵权责任法》死亡赔偿制度解读”, 30面). 그러나 권리침해책임

법 제16조에서의 “사망배상금”을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사망자의 피부양자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

는 견해도 있다(黄芬, “死亡赔偿金的性质之辨”, 「求索」, 2010年, 第5期, 19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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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240) 권리침해책임법 제17조는 “동일한 권리침해행위로 다수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동일한 액수로 사망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

조항의 의의는 동일한 사고에서 하나의 권리침해행위로 사망을 초래한 경우,

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동일한 생명에 대한 동일한 배상을 실현하는데

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동일한 사망배상금을 실현한 것은 아니다.241)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다수인이 사망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일한 액수로 사망배상금을 확정한다는 것은

사망배상금을 산정하는 일반방식이 아니고 사망배상금을 별도로 계산함에 있

어서 더 편하다면, 이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동일한 액수로 사망

배상금을 확정하는 원칙은 동일한 권리침해행위로 다수의 사망을 초래한 사

안에만 적용한다. 셋째, 동일한 권리침해행위로 다수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

우, 동일한 액수로 사망배상금을 확정할 수는 있으나 동일한 권리침해행위로

다수인이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동일한 액수로 사망배상금을 확정’하

는 것은 아니다. 넷째, 동일한 액수로 사망배상금을 확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는 피해자의 나이, 수입 등 개인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섯째, 사망자가

사망 전에 발생한 의료비·간호비용 등 합리적인 지출 및 장례비 지출은 실제

상황에 맞게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242)

3) 정신적 손해의 배상

(1）제조물책임의 정신적 손해

제조물품질법 제44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손해

를 초래한 경우, 의료비·치료기간의 간호비용·결근으로 인한 수입손실 등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장애를 초래한 경우, 장애생활보조기구비용·생활보

조비·장애배상금 및 피부양자가 필요한 생활비용 등의 비용도 배상하여야 한

다.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장례비·사망배상금 및 피부양자의 필요한

240) 张新宝, 前揭 “《侵权责任法》死亡赔偿制度解读”, 23面.

241) 梁慧星, “我国《侵权责任法》的几个问题”, 「暨南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0年, 第3期, 9面.

242)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92-9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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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등의 비용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있다. 제2항은 “제조물의 결

함으로 피해자의 재산손해를 초래한 경우, 가해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기타 중대한 손해를 받았으면 가해자는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4조는 직접적인 재산손해·사망배

상금·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의 배상내용을 정하였으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명

확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학계에서는 제2항에서 정한 “기타의 중대한 손

실”을 정신적 손해로 보고 있다.243)

권리침해책임법 제22조는 “타인의 신체이익을 침해하여 타인의 엄중한 정

신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법률의 측면에서 권리침해책임에서의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의 중대한 의의는 입법태도의 변화를 실현하였다는데

있다. 권리침해책임법에서 직접 정신적 손해배상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의 주체성의 존재를 의미하고 중국 입법에서의 획기적인 진보를

가져왔다.244) 권리침해책임법 제22조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처음으로

법률의 측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하였고, 이 손해배상제도는 당

연히 제조물책임에도 적용된다. 둘째, 정신적 손해배상 사법해석에서 정한 적

용범위를 축소하였다. 셋째, 피해자를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권 주체로 정하

였다. 넷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의 구체적인 행사와 배상액의 산정에 대

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245)

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제51

조는 “경영자가 모욕·비방, 몸수색, 신체자유의 제한 등 소비자 또는 기타 피

해자의 인신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정신적 손해가 초래된 경우, 피

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243) 董翠香, “侵权死亡赔偿法律规定的理解与适用”, 「山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0年, 第6期, 89面;

陈璐, 前揭 「产品责任」, 203面. 이를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중국 첫 사례는 가국우와 북경국제

에어로졸유한회사, 용구시주방설비용구공장, 북경시해전구춘해음식점 인신배상사안(贾国宇诉北京国际气雾

剂有限公司、龙口市厨房配套设备用具厂、北京市海淀区春海餐厅人身损害赔偿案)이다. 葛先园, “‘案例造法’的

限度——基于‘贾国宇案’的分析”,「理论探索」, 2011, 第2期, 123面.

244) 王福友, “《侵权责任法》第22条之评价及适用——兼论精神损害赔偿的适用范围”, 「黑河学院学报」, 2010年,

第1期, 43面.

245) 陈璐, 前揭 「产品责任」, 20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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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성요건 및 산정

정신적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권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권리침해책임법은 인신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둘째, 정신적 손해가 엄중해야 한다. 경미하거나 일반적인 정

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셋째, 결함제조물은 피해

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초래해야 한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야 하고 결함제

조물과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246)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주체는 인신권이 침해된 본인이어야 한

다. 타인의 침해로 장애를 초래하거나 명예 등 인신권익이 침해받아 엄중한

정신적 손해가 초래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침해책

임법 제18조에는 근친족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확하게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권 주체는 피해자 본인과 그의 근

친족이다.247) 권리침해책임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정하지 않아 실무에서는 여전히 정신적 손해배상 사법해석의 관련 규

정을 참조하고 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1) 징절적 손해배상 개요

(1) 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

보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경우 가해자에게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며,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적인

손해의 배상 외에 추가로 인정하는 손해배상을 의미한다.248)

246) 陈璐, 上揭 「产品责任」, 204面.

247)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111-112面; 徐世杰·朴奎龙, 전게 “중국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권리침해책임법 및 사례를 중심으로-”, 12면.

248) 김현경,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아세아여성법학」 제15권,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2,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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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결과를 의식적으로 무시했다고

예측할 정도의 악의적인 행위나 전적인 부주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책임이

존재해야 하며, 가해자 측의 악의 등의 위법적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일반

손해배상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249)

(2) 기능

첫째, 징벌기능이 있다. 전보배상의 목적은 손해의 전보에 있다. 이와 분명한

차이를 가진 징벌적 손해배상은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징벌하는 것을 주요 목

적의 하나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전보배상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통설에 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실 손해를 그 전제로 하는데 실 손해가

없으면 단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없다.250)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권리침해행위의 억제를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 징벌과 억제기능의 관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진정한 목적은 징벌수

단을 통한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로써, 징벌은 수단에 불과하며 억제야 말로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251) 억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

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해자가 준수하지 않거나 불이행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한다.252)

2) 권리침해분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평가

(1）소비자권익보호법 제55조(원래 49조)

1994년 1월 1일에 시행된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는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기(欺诈)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를 입은 손실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초과하여 배상한 금액

249) 박창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76면.

250) 박인걸,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법학연구」 제28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71면.

251) 박인걸, 상게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72면; 冉克平, 前揭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279

面.

252) 고세일,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법조」 제63권 제1호, 법조협회, 2014,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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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가격 또는 서비스를 받은 비용의 2배이다”라고 정하

였다. 이 규정의 내용은 많지도 않고 길지도 않았으나 중국 민사배상제도의

혁명을 가져왔다. 당초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학자들도 있었지만 20년의

시행으로 ‘징벌적 배상’이란 개념이 널리 알려졌다.253) 중국이 대륙법계 민법

을 계수하면서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예외적으로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은 개혁개방 당시 시장경제질서가 아직은 성숙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량의 저질 상품이 소비자의 신체생명과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침

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시

장경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가짜 저질상

품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억제를 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이유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억제라는 목적 이

외에 또 소비자의 권리보호의식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

다.254)

1994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는 소비에 있어서의 사기행위를 징벌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255) 이 규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장 유리했고, 사기행위 사업자에게 가장 위력적인

조문인 동시에 실무상 그 적용범위, 효과 등을 두고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

이기도 하였다.256) 이를 감안하여, 2014년 3월 15일 시행한 개정 소비자권익

보호법257)은 원래 제49조를 개정하여 제55조를 두었다.

제55조 제1항은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기

(欺诈)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를 입은 손실을 초과하여

253) 吴景明, “谈惩罚性赔偿制度”, 「中国工商管理研究」, 2014年, 第3期, 38面.

254) 崔吉子, “中国 消费者契约法의 现况과 改善方向”, 「법학논총」 제30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66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판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배상과 같

이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매우 재량적이다. 다시 말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고 피해자에게 운 좋

게 떨어진 과실(果實)이고 그 배상 범위는 민사배심이나 사실심판사의 재량범위안에 있다”. 그리고 합리성

을 결여한 고액의 손해배상액도 문제가 된다. 고세일, 전게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150면.

255) 孔东菊, “论惩罚性赔偿在我国立法中的确立和完善——从《消费者权益保护法》到《侵权责任法》”, 「法学杂

志」, 2010年, 第8期, 56面.

256) 박은경, “中國 消費者權益保護法上의 懲罰性 賠償條項”, 「법학연구」 제24권, 한국법학회, 2006, 242면.

257)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인대 상무위 제10차 회의에서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차적으

로 개정하고 2013년 10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2차 개

정을 거친 후, 신 소비자권익보호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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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여야 한다. 초과하여 배상한 금액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가격 또는

서비스를 받은 비용의 3배이다. 증가한 배상금액이 500위안에 달하지 못한

경우 500위안으로 한다.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라고 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효과를 강화하였다. 제55조 제1항의 특

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징벌강도를 높였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을 상

품가격 또는 서비스 비용의 2배에서 3배로 증가하였다. 둘째, 최저 징벌금액

을 정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최저한도를 500위안으로 명확히 정하였

다.258) 사기로 인정된 경우 대금 또는 비용을 반환하고 3배의 배상금을 추가

로 배상하여야 하는데 3배의 배상금이 500위안에 달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500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법에서 “500위안”으로 정하여 500위안을 넘은 청

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

다.259)

제2항은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가 결함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거나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본 법 제49조260), 제51조261) 등 규정에

따라 경영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입은 손해의 2배 이하의 징

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이는 권리침해책임법 제47

조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였다.

(2）상품주택사법해석 제8조와 제9조

2003년 6월 1일에 시행된 상품주택사법해석의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상품주

택 매매과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품주택매매계약의 목적이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미 지급한 주

258) 朱广新, 前揭 “惩罚性赔偿制度的演进与适用”, 109面.

259) 杨立新, 前揭 “我国消费者保护惩罚性赔偿的新发展”, 85面.

260) 제49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에 신체손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용·교통비 등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수입손실을 배상

하여야 한다. 장애를 초래한 경우 장애생활보조기구비용과 장애배상금도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사망

을 초래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배상금도 배상하여야 한다.

261) 제51조 경영자가 모욕·비방, 몸수색, 신체자유의 제한 등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인신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로 엄중한 정신적 손해가 초래된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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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대금과 이자의 반환, 손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에게 이미 지

급한 주택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주택매

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저당한 경우; 2. 상품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당해 주

택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제9조는 “매도인이 상품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의 무효

나 취소, 해제를 초래한 경우,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주택대금, 이자의 반환

과 손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주택대금의 2배

를 넘지 않는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취득하

지 못한 사실을 고의로 속이거나 허위적인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제공한 경

우; 2. 판매한 주택을 이미 저당하였다는 사실을 고의로 속였을 경우; 3. 판매

한 주택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이나 판매한 주택이 철거보상으

로 배치된 주택임을 고의로 속였을 경우”라고 규정하였다.262) 즉, 제8조에서

는 매도한 후 저당한 경우와 주택의 다중매매의 두 가지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속이고 허위적인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제공한 경우,

저당한 후 매도한 경우, 주택을 다중매매한 경우와 철거보상으로 배치된 주

택임을 속인 후 판매한 경우 등의 4가지 사기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처하고 있다.263)

262) 이와 관련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95년 3월 14일 원고 이걸문은 피고 达胜公司와 ‘平等商厦상품주택매

매계약’을 체결하여 4층 207호 주택(이하 207호 주택)을 매수하면서, 건축면적은 6.42제곱미터이고 총 가격

은 48,150위안으로 합의하였다. 1995년말 平等商厦가 준공·검수되고, 쟁소주택의 실제면적은 9.09제곱미터

로 확인되었다. 达胜公司는 쟁소 주택을 이걸문에게 교부한 후, 상품주택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2010년 4월 15일 达胜公司는 위 주택을 단건청에게 매도하였다. 원고 이걸문은 소송을 제기

하였다.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 达胜公司가 207호 주택을

원고 이걸문에게 매도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부동산등기도 마쳤기 때문에, 达胜公司와 이걸문의

계약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达胜公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시장의 거래안전을 파괴하

는 심각한 위법·위약행위이다. 그러므로 达胜公司는 「상품주택사법해석」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걸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매대금 2배의 손실을 배상하며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심판결, 广

西壮族自治区南宁市兴宁区人民法院의 (2011)兴民一初字第1110号 민사판결, 2심판결 广西壮族自治区南宁市

中级人民法院의 2012년 2월 22일 (2012)南市民一终字第246号 민사판결. 徐世杰·朴奎龙, “중국에서의 주택이

중매매에 관한 소고 -인민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법학」 제30-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4,

335-336면.

263) 吴景明, 前揭 “谈惩罚性赔偿制度”, 3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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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품안전법 제96조 제2항

최근에 대형 식품안전사고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심

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멜라민(三聚氰胺)사건은 심각한 식품안전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안전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제96조 제2항은 “생산한 식품

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판매자가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

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외

에도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대금의 10배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권리침해법의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제도를 정한 것이다.264)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이 법률 중의 징

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였으나 식품안전사고에 있어서 상

기 법률의 적용효과와 징벌효과는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았다. 이는 가격이

낮지만 위해성이 큰 식품안전사고에 있어서 상술한 징벌적 배상규정은 신용

을 저버린 기업에 대한 징벌효과를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한데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265)

식품안전법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소비자가 지불한 대

금인데 계약위반성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다. 단 권리침해관계에

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런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

다. 식품가격의 높고 낮음은 식품생산자와 판매자의 주관적인 악의, 행위의

성격 및 소비자의 피해정도 등의 측면과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이런 측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

소이다. 징벌적 배상액을 안전하지 않은 식품가격과 연관시켜서 고려하고 기

타 관련 요인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징벌적 배상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실현할

수 없을뿐더러 식품안전법에서 추구하는 공평정의의 가치의 실현에도 지장을

264) 杨立新, 前揭 “《消费者权益保护法》规定惩罚性赔偿责任的成功与不足及完善措施”, 15面.

265) 尹红强, “论食品安全法律中的民事责任制度——兼论《食品安全法》(修订草案送审稿)中的相关规定”, 「食品

科学」, 2014, 第1期, 300面; 김현경, 전게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90면. 이런 비판에

서 더 나아가는 견해도 있다. 사법실무에서 법원은 소비자권익보호법, 제조물품질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에 식품안전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

장하고 있다. 阮赞林, “식품안전법과 식품안전에 관한 연구 -중국 「식품안전법」 수정에 앞서”, 「성신법

학」 제13호,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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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것이다.266)

2013년 10월, 식품약품감독총국은 국무원에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 송부의견서)」(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修订草案送审稿))를 보

냈다. 식품안전법(개정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여, 소비자는

10배의 가격손해 또는 3배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제138조 제3항

은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영자가 식품이 식품안

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안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의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도 생산자 또는 경영자에게 지급한 대금의 10배 또는 손해의

3배인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4) 권리침해책임법 제47조

권리침해책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엇갈렸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반대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공법과 사법간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할 것이고 민사책임원리와도 맞지 않으며, 권리침해책임법 제47조를 실시하

는 과정에서도 극복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징

벌적 손해배상과 정신손해배상과 충돌할 때의 법률적용문제, 징벌적 손해배

상금액의 산정문제, 권리침해책임법 제47조와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5조가 충

돌할 때의 법률적용문제 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권리침해책임법에

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고 민·

상법 내부의 조화를 파괴하며 실무에서 적용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상황에 맞지 않다.26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의 불법행위 성격이 다름에 따라 그에 상응한 권리침해책임을

부과해야 하므로, 위법으로 경영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

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함으로써 위법적인 경영을 억제하

는 것이 권리침해책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한다.268)

266) 孔东菊, 前揭 “论惩罚性赔偿在我国立法中的确立和完善——从《消费者权益保护法》到《侵权责任法》”, 58

面.

267) 孙效敏, “奖励制度与惩罚性赔偿制度之争——评我国《侵权责任法》第47条”, 「政治与法律」, 2010, 第7期,

89-9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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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적인 배상제도로 정하지 않고, 권리침해책

임법 제47조의 규정을 정하여 극히 개별적인 제조물책임사안에서 엄격한 조

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269) 권

리침해책임법 제47조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권리침해책임법에서 확립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소비자권익보호법과 상품주택사법해석에서 정한 징벌적 배상

의 성격과 다르다. 둘째, 식품영역에서 벗어나 일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하였다. 셋째, 객관적인 요건에서 타인의 사망 또는 건상

의 심각한 손해의 초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식품안전법은 이런 요구를 두지 않았

다. 넷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두지 않았다.270)

(5）식품약품사법해석

2013년 12월 9일, 최고인민법원은 식품약품사법해석(食品药品司法解释)을 발

표하고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법해석 제15조는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도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대금의 10배의 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거나 기타 법규정에 따라 기타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는 식품안전법 제96조

의 해석으로서 권리침해책임법 제47조와 식품안전법 제96조 제2항의 적용조

건을 변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271)

3) 제조물책임에서의 징벌적 손해의 적용

(1) 구성 요건

권리침해책임법 제47조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생산·판매하여 타인의 사망을 초래했거나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268)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44面.

269) 张新宝·任鸿雁, 前揭 “我国产品责任制度：守成与创新”, 15面.

270) 陈璐, 前揭 「产品责任」, 209面.

271) 徐世杰·朴奎龙, 전게 “중국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권리침해책임법 및 사례를 중심

으로-”,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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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였다. 제47조

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 가해자는 주관

적인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손해의 초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272) 생산자의 고

의에는 제조물을 검사해본 결과 국가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제조물

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성을 높이

지 않고 계속 생산한 것들이 포함된다. 판매자의 고의에는 유통기한이 초과

한 제조물을 판매하는 등 행위가 있으면, 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273) 식

품약품사법해석 제15조는 생산자의 고의를 요하지 않아 식품생산자의 주관적

인 요건을 완화하여 책임을 강화하였다.

둘째로, 객관적인 면에서 타인의 신체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손해에 대하여 엄격

하게 정하여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274)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없다. “신체의 심각한 손해”란 장애

의 발생이나 장기·사지(四肢)기능의 심각한 저하 및 응급구조나 입원하여 치

료를 요하는 심각한 증상 등을 말하고, 악의 제조물 권리침해행위로 재산손

해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할 수 없고 전보손해

의 배상책임만 부담한다.275)

셋째로, 결함과 손해간에 인과관계, 즉 결함제조물과 피해자의 사망 또는

건강의 심각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276)

(2) 금액의 산정

권리침해책임법 제47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 제품으로 인한 책임으로

서 악의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나아가 “상

272) 王利明·周友军·高圣平, 前揭 「侵权责任法疑难问题研究」, 412面;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

法释义」, 245面. 고의 외, 중과실도 포함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견해도 있다. 张莉, 前揭 “论侵权责

任法的惩罚性赔偿制度的适用”, 180-181面참조.

273) 李昌麒· 许明月, 前揭 「消费者保护法(第四版)」, 214面.

274) 苏杨·华花, “《侵权责任法》中产品责任的惩罚性赔偿评述”, 「江西社会科学」, 2011, 第11期, 193面.

275) 张莉, 前揭 “论侵权责任法的惩罚性赔偿制度的适用”, 182面.

276)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45面. 王利明·周友军·高圣平, 前揭 「侵权责任法疑难问

题研究」, 41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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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져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제47조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277) 제47조는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두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인민법원

의 재량에 맡겼다.278) 권리침해책임법 제47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하였으

나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으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가 실제손

실을 배상한 후, 소비자가 입은 손실의 2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져야

하는 것으로 권리침해책임법 제47조를 보완하여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였다.

즉, 경영자는 결함제조물 또는 서비스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실제손실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

항에 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은 실제손실의 ‘2배 이하’로 한다. 이 규

정은 권리침해책임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진다. 제47조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적인 산정방식을 정하지 않았으나 2014년 소비

자권익보호법은 2배 이하로 정하였고 법정 산정방식으로서 권리침해책임법은

이를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279)

4. 항변사유

1) 권리침해책임법에서 정할 것인지의 쟁의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에는 생산자나 판매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면책사유(또는

항변사유)라고 한다.280) 이러한 면책사유는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되어 있는 엄격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이다.281)

권리침해책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단독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권리침해책임법 제1심의고에서는 제조물품질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

277) 杨立新, 前揭 “我国消费者保护惩罚性赔偿的新发展”, 86面.

278) 朱广新, 前揭 “惩罚性赔偿制度的演进与适用”, 108面.

279) 杨立新, 전게 “我国消费者保护惩罚性赔偿的新发展”, 89面; 徐世杰·朴奎龙, 전게 “중국 제조물책임에서 손

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권리침해책임법 및 사례를 중심으로-”, 17면.

280) 노은영, 전게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156면.

281) 허재창·한낙현,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와 사례연구”, 252면.



- 121 -

다는 의견을 수렴한 후, 제2와 제3심의고에서는 “법률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

나 경감한 경우, 그에 따른다”고 개정하였다. 권리침해책임법에 관한 의견을 수

렴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책임법 제5조에서는 “기타 법률이 권리침해행위에 대

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여, 중복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과학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기술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생산자가 면책될 사유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침해책임법에서는 이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실무에서 생산자가 제조물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타 법률의 규정

에 따라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곳에서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정한 법을 가리킨다.282)

2) 권리침해책임법과 제조물품질법의 적용관계

권리침해책임법은 면책과 경감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손해발생에 피해

자의 과실이 있거나 피해자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또한 불가항력이나 정당방위로 타인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긴급피난으로 피해자에

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험 상황을 야기한 자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

을 부담하게 된다(제26조-제30조). 그리고 의료손해책임, 동물에 의한 손해배

상책임, 물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는 행위자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피해

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행위자의 책

임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제58조, 제72조, 제78조). 그 밖에 행위무능

력자와 한정행위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견

인이 책임을 부담하지만, 후견인이 후견책임을 이행하였다면 그의 배상책임

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2조 제1관).283) 그러나 제5장 제조물책임에서

는 면책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않았다. 제조물책임은 특수한 권리침해

로서 그 면책사유에서도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침해책임법 제5조를

감안한다면, 제조물품질법 제41조의 면책사유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284)

282)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29-230面.

283) 이재목, 전게 “중국 불법행위법(침권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123-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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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무과실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그의 책

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285)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41조는 제조물이 유통에

투입되지 않았거나 제조물이 유통에 투입될 때 결함이 있지 않은 경우, 그리

고 제조물을 유통할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

을 경우에는 생산자의 책임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3) 항변사유

(1)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제조물의 가공, 제조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판매에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생산자가 그것을 유통시킬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

고 또한 제조물을 실제로 시장에 내놓지 않은 것을 말한다.286) 어느 제조물이 개

발된 후, 생산자가 보관을 하기 위하여 운송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통에는 속하

지 않는다. 제조물책임은 거래과정에서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수호하

기 위한 것이다. 제조물이 유통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손

해가 발생하였어도 제조물책임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287) 그리고 결함제조물이

생산자가 생산한 것이 아닌 경우, 당연히 면책된다. 한 사안에서, 원고 중국 사천

남건기업그룹유한회사는 구입한 차량에 결함이 있어서, 피고 독일BMW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구매한 차량은 피고가 생산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조립된 차량이라는 것이 밝혀져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

였다.288)

284) 王利明·周友军·高圣平, 前揭 「侵权责任法疑难问题研究」, 394面.

285) 허재창·한낙현,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와 사례연구”, 252면.

286) 이시환, 전게 “중국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책임주체, 손해배상의 범위, 면책사유 및 시효를 중심으

로-”, 239면.

287) 王利明·周友军·高圣平, 前揭 「侵权责任法疑难问题研究」, 394面.

288) 四川省卢沟市中级人民法院, 2000년 11월 28일, 민사재정서. 남건기업그룹유한회사에서 독일BMW회사가

생산한 BMW차량의 품질손해배상과정 중, 수입차가 아니고 밀수하여 몰수된 차량인 사실이 밝혀져 소송

을 취하한 사안(南建企业集团有限公司诉德国BMW公司生产的BMW汽车质量损害赔偿因不是原装车并为走私

罚没车撤回起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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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 결함이 없을 경우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 결함이 없다는 것은 제조물이 유통에 투입되었으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결함이 없거나 결함이 제조물 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난 후

생산하였다면 생산자는 이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289)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결함

은 설계, 제조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운송

인, 보관인 또는 판매자가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결함이 발생하기도 한다.290) 권

리침해책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

게 된 경우 생산자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생산자는 책임을 진 후, 판매자

에 구상받을 수 있다. 운송인, 보관인 등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게 되어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생산자와 판매자는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 결함이 없을 경우, 생산자는 책임을 부담한 후, 판매자,

운송인, 보관인에 구상받을 수 있다.291)

(3) 유통 당시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생산자가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채용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성과가 가능한 한 빨리 보편적으로 사용가치 있

는 제조물로 전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물품질법에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의

하나가 바로 개발위험의 항변(Development Risk)이다.292) 제조물의 불합리한 위

험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생산자는 반드시 당해 제조물을 제조하고

판매할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 당해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야 한다.293) 이 경우, 반드시 명확해야 할 것은 첫째, 유통시의 과학기술수준은

한 지역 또는 한 나라 내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과학기술수준을 말한다. 이

에 관한 과학문헌은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확정하는 참고자료로 사용된다.294)

둘째, 생산자의 개발위험의 항변은 제한되어 있다. 권리침해책임법 제46조는 생

289) 王利明·周友军·高圣平, 前揭 「侵权责任法疑难问题研究」, 395面.

290) 이시환, 전게 “중국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책임주체, 손해배상의 범위, 면책사유 및 시효를 중심으

로-”, 240면.

291) 王利明, 前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45-246면.

292) 이시환, 전게 “중국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책임주체, 손해배상의 범위, 면책사유 및 시효를 중심으

로-”, 240-241면.

293) 권오승 외 4인, 전게 「제조물책임법」, 169면.

294) 张新宝, 前揭 「侵权责任法(第二版)」, 25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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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와 판매자의 계속 감시의무를 정하고 있다. 생산자는 개발위험으로 항변할

수 있으나, 제조물이 유통에 투입된 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조물의 잠재

적인 위험이 발견되면, 생산자는 충분한 고지 및 리콜 등 책임을 부담해야 한

다.295) 그리고 권리침해책임법 제59조에 의하면, 혈액에 관해서는 개발위험의 항

변을 인정하지 않는다.296)

(4) 소송시효와 제척기간

민법통칙 제136조는 신체상해를 입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와 품질불합격

상품을 판매하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소송시효는 1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품질법은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시효기간을 민법

통칙과 다르게 정하였다. 제조물품질법 제45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시효는 2년이고,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

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해 제조물이 최초의 사용자 또

는 소비자에게 교부되어 만 10년이 되면 소멸된다. 그러나 명시하고 있는 사

용안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제조물은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조물품질법 제45조 제2항은 결함제조물로 인해 손해배상의 보호기간을

정하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이고, 손해

를 초래한 결함제조물이 최초의 사용자, 소비자에게 교부된 때부터 기산한다.

둘째, 사용안전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사용안전기간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기간이 되고, 사용안전기간이 10년보다 짧은 경우, 청구권은 10년 보호된

다.297)

사법실무에서 민법통칙 제136조, 제137조와 제조물품질법 제45조의 적용문

제가 발생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제조물품질법 제45조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

고 민법통칙 제137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소시효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민법통칙에서 당사자의

295) 冉克平, 前揭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293面.

296) 王利明·周友军·高圣平, 前揭 「侵权责任法疑难问题研究」, 399面.

297) 李昌麒· 许明月, 前揭 「消费者保护法(第四版)」, 21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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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이행(제138조), 시효중지(제139조)와 시효중단(제140조)의 규정은 제

조물책임소송에도 적용된다.298)

2) 면책특약

면책조항(exemption clause)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비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이 약관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약을 말한다.299) 면책조항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면책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일정한 경우에 한정해서

면책시킨다. 면책되는 경우는 과실의 경우와 같이 귀책사유의 내용별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같이 책임의 종

류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을 목적으로 책임의 발

생은 법률에 따르되 배상범위나 손해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면책특약의 구체적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둘째, 매도인의 모든 책임을 면

제하는 경우; 셋째, 제조물의 일정한 하자에 대한 책임만을 면책하는 경우; 넷째,

인체손해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만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면제하는 경우;

다섯째, 일정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면제하는 경우; 여섯째, 일정한 기간 이후

의 책임을 면책하는 경우 등이 있다. 면책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기도 하지

만 면책특약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부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한 견해가 있는가 하면,300) 소비자보호의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서 기업과 소비자간의 이

익관계의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301)

중국 계약법 제53조에 의하면, 계약 중의 다음의 면책조항은 무효이다. 첫째,

상대방의 신체상해를 초래한 경우; 둘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의 재

산손해를 초래한 경우이다. 이는 채무자의 고의로 인한 책임은 미리 면제될 수

298) 张新宝, 前揭 「侵权责任法(第二版)」, 257-258面.

299) 윤방현, “약관의 규제 및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16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06면.

300) 이은영, “제조물책임 면책특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38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4, 116-117면.

301) 윤방현, 전게 “약관의 규제 및 개선방안”, 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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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정하고 있다. 재산손실에 대하여, 경과실에 기한 계약책임에서의 면책약

정 그 자체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302) 그러나 신체상해를 초래한 경우, 경과실과

중과실을 불문하고 면책조항은 무효로 된다. 이에 대해 특수한 업계에서 이 조항

의 적용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다.303) 제조물책임에서 면책특약으로 피해

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3) 기타 사유

기타의 면책사유 또는 책임경감사유는 첫째,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생산자와 판매자가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민법통칙 제131조304)와 권리침해책임법 제26조305)와 제27

조306)를 감안한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패해자의 과실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어야 하고, 일반적인 과실인 경우 제조물책임은 경감받을 수 없

다.307) 둘째, 피해자의 승낙, 즉 피해자가 결함제조물을 구매할 때 경고를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였더라면, 제조물의 제공자는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다.308) 셋째, 식품, 약품 및 화장품 분야에서의 소비자 각자의 특수

성도 책임 경감사유 또는 면책사유로 될 수 있다.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불량반응

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 신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량반응이 일어났

다고 주장한 경우 생산자는 이를 증명해야 한다.309)

302) 윤석찬, “불법행위책임과 위험책임에서의 책임면제 및 책임제한 이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1면.

303) 王利明, “对《合同法》格式条款规定的评析”, 「政法论坛」, 1999, 第6期, 9-10面.

304) 민법통칙 제131조 피해자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의 민사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05) 권리침해책임법 제26조 피해자가 손해발생에 대해여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06) 권리침해책임법 제27조 피해자의 고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행위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07) 陈璐, 前揭 「产品责任」, 229-230面.

308) 李昌麒· 许明月, 前揭 「消费者保护法(第四版)」, 211面.

309) 张庆·刘宁·乔栋, 前揭 「产品质量责任」, 10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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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1. 계약책임이론

한국에서 결함제조물의 경우 계약책임론 또는 불법행위책임론 등을 적용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계약책임론에서 피해자가 계약관계

에 있는 제조물의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

구하였다.310) 계약책임이론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무과실책임을 지향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한층 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을 그 성립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311)

1) 하자담보책임설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

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

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인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

의 담보책임이다.312)

하자담보책임을 생산자로서 매도인에게 적용할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을 기

초로 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즉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

하지 않고, 다만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제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도 계약

상 약정된 하자보수 또는 하자없는 완전물로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당사자

310) 김정숙, “韓國製造物責任問題에 관한 經濟·法理的考察(美國, 日本, 韓國判例中心으로)”, 「동중앙아시아연

구」 제13권, 한몽경상학회, 2004, 47면.

311) 김종렬·김진호, 「제조물책임법」, 법률서원, 2002, 26면; 洪天龍, “製造物責任의 法理構成에 관한 硏究”,

「법조」 제30권 제7호, 법조협회, 1981, 43면.

312)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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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별도로 합의한 보증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313)

한편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제조물의 상품성 결여이고,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

함은 안전성의 결여이다. 다시 말하면, 하자담보책임은 매매목적물의 이용상 및 기능상의

성능 결여에 대한 책임으로서 매수인의 이용상 이익의 상실 내지 감소 및 상품의 가치감

소에 대한 책임이다. 즉,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매매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음에 대

한 책임이다. 반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조물 결함은 그 제조물의 통상 예견되는 사용

과정에 있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제조물의 흠을 말한다.314)

제조물책임을 추궁함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장점으로는 피해자

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목적물

의 하자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용에 있어서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관계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하자담보책임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제조업자와 제조물의 피해자사이에는 이 이론의 적용이 어렵게 되는데,315) 이는 품

질보증의 법리에 의하여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민법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계약해제

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피해자가 제조업자에

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배상이 피해자에게 충족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제조물

책임에서 강조되는 결함결과손해로서의 확대손해는 신뢰이익이나 이행이익을 초월하는

손해로서,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316)

2) 채무불이행책임설

채무불이행책임설은 생산자책임을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이론으로 구성하여,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를 부수적 주의의무와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적극적 채권침해의

손해로 보아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하자있는 급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313) 유성호, “製造物責任法理에 관한 小考”, 「법학논총」 제8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331면.

314) 김상용, 전게 「채권각론」, 761-762면.

315)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9, 442면; 황규술, “製造物責任法理의 現狀과 展望”, 「법학연

구」 제9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7, 13면.

316) 김상용, 전게 「채권각론」, 765면; 한봉희, “製造物責任의 立法動向과 그 適用法理”, 「재산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0, 152-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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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손해를 계약관계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317) 즉, 제조물책임

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파악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신뢰이익이 아닌 이행이익이

됨으로써, 결함제조물 자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수리, 대체청구 및 대금감액청구가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초래된 확대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손

해로서 적극적 채권침해이론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318)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원용하게 되면 첫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이행이익의

손실은 물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확대손해까지도 배상이 인정된다. 둘째, 채무자인 제조

업자가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무과실을 입증하

지 못하게 되면 결국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319) 즉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조물에 관하여

묵시의 보증을 하고 있어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하자에 관하여 품질보증을 위반함으로

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게 된다.320)

다만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해서 전혀 원인제공을 하지 않은 매도인

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매도인의 변제능력이 문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제조업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피해자가 매수인인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구제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321)

2. 불법행위책임이론

제조물책임에서의 확대손해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서 강조하는 신뢰이

익이나 이행이익을 초월하는 손해이다. 특히 인신손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322) 그리

고 제품이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매매계약에 의한 유통의 흐름 가

운데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유

통과정의 밖에 있는 자가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결국 불법행위책

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323) 이렇게 볼 때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의 법리

317) 유성호, 전게 “製造物責任法理에 관한 小考”, 331면.

318) 황규술, 전게 “製造物責任法理의 現狀과 展望”, 14면.

319) 김종렬·김진호, 전게 「제조물책임법」, 27-28면.

320) 洪天龍, 전게 “製造物責任의 法理構成에 관한 硏究”, 49면.

321) 김준호, 「채권법(제3판)」, 박문사, 2012, 886면; 허영희,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立證責任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 제12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14-115면.

322) 한봉희, 전게 “製造物責任의 立法動向과 그 適用法理”, 153면.

323) 이운조,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경성법학」 제6권,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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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 한국 법원은 결함제조물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324) 민사상의 책임원리 특히

불법행위책임법리를 적용하였다.325)

1) 과실책임

타인의 권리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있고, 또한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를 비난할 사유가 따로 있어

야만 한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점은 문제가 있지만, 비록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해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민법은 제750조에서 가해자에

게 책임을 물을 만한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배상책임을 지우

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에게 과실이 없는 때에는 결국 피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326)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원고인 피해자는 제조물이 유통에 놓여진

시점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것,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등

의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 요건과 제조업자에게 주관적인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존재하

여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327)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조물은 복잡한

제조공정과 유통과정을 거쳐 대량으로 제조·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공정 또는 유통과

정에서 가해자측에 어떤 과실이 존재하였는가를 피해자측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328) 따라서 제

조물책임을 과실책임에 입각하여 일반불법행위법리로 처리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법적으

로 무방비상태에 방치해 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무과실책임을 적극 채용하는 방법과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329)

324) 대법원 1975.7.22. 선고 75다844 판결(콜라병폭발사건); 대법원 1977.1.25. 선고 75다2092 판결(닭배합사료

사건) 참조.

325) 김정숙, 전게 “韓國製造物責任問題에 관한 經濟·法理的考察 (美國, 日本, 韓國判例中心으로)”, 47면.

326) 김준호, 「민법강의(제16판)」, 법문사, 2010, 1783면.

327) 이운조, 전게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입증책임”, 5면.

328) 곽윤직, 전게 「채권각론(제6판)」, 442면; 김정숙, 전게 “韓國製造物責任問題에 관한 經濟·法理的考察

(美國, 日本, 韓國判例中心으로)”, 45면.

329) 오지용, 「불법행위의 법리」, 진원사, 2010, 25면; 황규술, 전게 “製造物責任法理의 現狀과 展望”,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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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과실책임

역사적으로는 결과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발전해 왔다.

가해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는 종국적으로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에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

에는 그 이익에서 이를 배상케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와 위험한 시설의

관리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원리를 그 기초

로 한다.330)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로서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과실책임 등

이론은 현대 산업사회의 소비자문제의 특질로 보아, 제조물책임이론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소극적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이론은 결함제조물 손해에 대한 전통적인 법리

의 수정, 즉 주관적 과실개념에서 객관적 과실개념으로의 변화, 입증책임의 전환, 인과관

계 증명의 완화 등 여러 가지 정교한 방법으로 피해자 구제의 법리를 꾀하고 있는데, 이

것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에 도달하기 위한 진통기의 이론으로 평가되고, 해

석론이나 입법론적 견지에서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고려될 만하다는

견해가 있었다.331) 그러나 한국 민법이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

고, 또 특별법도 없는 상황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

법체계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었다.332)

제조물책임333)이란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사용자 또

는 기타의 자가 인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

330) 김준호, 전게 「민법강의(제16판)」, 1784면.

331) 곽윤직, 전게 「채권각론(제6판)」, 442면; 한봉희, “제조물책임에 관한 고찰”, 「민사법학」 제2호, 한국

민사법학회, 1979, 41면; 황규술, 전게 “製造物責任法理의 現狀과 展望”, 18면.

332) 김종렬·김진호, 전게 「제조물책임법」, 30면.

333) 한국은 일본학계의 영향을 받아 “제조물책임”이란 용어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 “생산자

책임”, “제조품책임”, “제조자책임”, “생산물책임” 등의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조물책

임법”이라는 용어가 법조계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상황이다. 연기영,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기업의 대책”, 「비교사법」 제6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145-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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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334) 제조물책임은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

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와 같이 손해를 입힌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과는 달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

한 손해인 경우에 제조업자에게 그 결함제조물의 제조행위에 대한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비자와 피해자를 위한

제조물책임법의 가장 중요한 법리이며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여 입증책임을 완

화시키려 한 것으로, 소비자나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제조업자에 대하여 결함제조

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의의를 갖는다고 하겠

다.335)

결함제조물에 의해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

을 부담시키는 근거는 첫째, 제조업자는 손실분산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제조업

자에게 사고의 억제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 셋째, 제조업자의 과

실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입증책임을 사실상 제조업자에게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는 점 등이 언급되고 있다.336)

1. 제정경과

한국은 1982년 김순규 의원 외 25인이 의원입법으로 최초의 제조물책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는데, 동 법안의 주요특징은 결함의 존재 및 인관관계 추정의 도

입, 손해배상조치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정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989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조물책임법 시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특징은 개발

위험에 따른 항변권의 배제,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금 부가, 제3자 소송도입, 대표당사자소송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규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에도 소비자보호원은 제조물책임법안을 작성하였는

데, 이는 1989년 시안과는 달리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조치, 징벌

적 손해배상금 부가 등은 삭제되어 산업계의 입장에 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34) 이덕환, 「채권각론」, 율곡미디어, 2010, 718면.

335) 김상찬, “의료기기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법학연구」 제39권, 한국법학회, 2010, 51면.

336) 권오승 외 4인, 전게 「제조물책임법」,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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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월 소비자보호원의 주관으로 제조물책임법의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국민

의 정부 출범 후에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었

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법조계·학계·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실무위원

회에서는 1998년 10월 제조물책임법 입법초안을 마련하였고, 공청회를 거쳐 1999

년 3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회상정을 결정하였다. 재정경제부는 법무부

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9년 7월 13일 제조물책임법안을 입법예

고하였다. 1999년 11월 5일 의원입법으로 제조물책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같은 해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337)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1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

도록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은 모두 8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개념정의와 함께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 면책사유

및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은 민법 특별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

다 이러한 한국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시행은 역사적 흐름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

된다.338)

제조물책임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결함의 개념

을 유형별(설계·제조·표시)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제조물의 범위를 설정하면서

일정한 정책적 판단을 가미하고 있다. 셋째, 결함제조물의 공급자는 2차적·보충적

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넷째, 많은 외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증명책임에 대하

여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339)

337) 임승현, 「제조물의 결함책임」, 한국학술정보, 2006, 247-248면; 허재창, “한국 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

과 개정방안”,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179면.

338) 박길준,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경제법학회, 2008, 125-126면.

339)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비교사법」 제20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554-5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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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동향

1) 적용현황

2015년 5월까지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소송은 드물고, 제조물책임법이 시행

된 이후 제기된 소송가운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서 판결한 사안은 많지 않았

다.340) 2013년 고엽제사건341)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 2014년 4월 담배소송사건342)에서 대법원은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였으나,

담배의 표시상의 결함,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제조물책임법을 직접 적용하여 판단을 내렸으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여 피고들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 개정안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개정안이 몇 차례 제출되었으나

답보상태에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이래 현재까지 제출된 개정안은 총 8건이

다. 이 가운데 3건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인

데,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2007년 7월 6일과 2010년 4월 30일에 제출한 두 입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고, 2012년 7월 23일에 제출한 입법안이 2013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5건은 2010년 7월 9일 박선숙 의

원 등 16인이 제출한 개정안과 2011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12년 11월 28일에 김관영 의원

등 12인에 의해 개정안343)이 제출되었고, 이후에도 2013년 10월 10일 백재현 의

340) 서울중앙지법 2012.11.20. 선고 2012가단10819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7.13. 선고 2011나50218 판결, 서

울고법 2012.2.3. 선고 2011나18347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4.6. 선고 2010가합1694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2.11. 선고 2010가합42308 판결 등.

341) 대법원 2013.7.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이 사안은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

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염소성여드름 등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동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

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었다.

342)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이 사안은 각각 30년 및 4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피해자들

이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자, 담배를 제조·판매한 국가 등을 상

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었다.

343) 개정안 제3조의2(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은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

도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이미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제1항).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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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 10인이 제출한 개정안,344) 2014년 11월 14일 김영록 의원 등 10인이 제출

한 개정안345)은 정무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다.346)

3) 기타 법률과의 관계

(1) 민법과의 관계

제조물책임법 제8조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조물책

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

항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의 하나이며,

제조물책임에 관한 상당부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

조물책임법에는 제조물책임의 특별한 내용이 되는 규정만을 두면 족하다는 관점

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 중, 제조물책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

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347) 즉,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보호법의 성격을 지닌 민법의 특별법이다.348)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등은 민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므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손해배상

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349)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는 환현영,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에 따른 제조물책임

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비교사법」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334면.

344) 동 개정안은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물품들 중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개별 사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공급업자는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에도 오염된 방사능 수산물 통조림 등이 국내에 공급될 가능성 등이 상존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의 도입하려는 것이었다.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공급하기

전에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고의로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제1항에서 정한 피해를 입은 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액의 12배를 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해당 행위로 인

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 3. 해당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4. 해당 행위의 지속기

간 및 이에 따른 피해규모; 5. 제조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345)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규정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기타 통상적으

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였고, 제조업자의 면책범위 확대 우

려가 있는 ‘법령준수에 따른 면책사유’를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의 입증곤란 등을 고려하여 ‘결함과 인과관

계의 추정규정을 도입’토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방지를 도모하고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34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5.4.19.,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347) 정용수·강창경·박성용,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한국소비자원, 2010, 71면.

348) 이병화, “國際製造物責任法에 관한 硏究”,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364면.

349) 권오승 외 4인, 전게 「제조물책임법」,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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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기본법 등과의 관계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격차를 인정하고 양자간 계약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민법 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의 제정이 요구되었

으며 그 결과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소비자보호법은 그 기준을 소비자계약과 관련된 모든 법으로 설정할 경우, 대부

분의 사법이 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권익의 보호를 주된 목적

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법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서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법률로서는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법률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

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350)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

하여 국가 및 사업자 등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가 및 사업자 등의 역할을 규정한

제조물안전법제의 구축은 제조물안전의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2006년 소비자기본법, 2010년에는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시행하여 제조물안전법

제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은 제

조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물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제조물안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

법이 병존하고 있다.351) 그리고 제조물책임법도 소비자 안전과 피해구조에 관한

법률이기에 특별법에 속한다.352)

(3) 리콜제도와의 관계

리콜제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사업자가 자

350) 고형석, “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당사자 및 객체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12

호, 한국법학원, 2009, 93면.

351) 전경운, “우리나라 제조물안전법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법학논총」 제21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4, 578-579면. 이와 더불어 각 제품별 또는 분야별로 소비자안전을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이 있다.

352) 이혜연·여정성, “우리나라 소비자관련법의 범위와 분류”,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7권 제3호, 2011, 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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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의미하지만, 실제 제도의 구체화 과정에서 강제적 성

격이 있는 정부의 일정한 개입과 결합하기도 한다. 리콜제도는 피해 발생 이전의

구제라는 점에서 사전적이고, 피해의 구제가 아니라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일괄적이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

을 수 있다. 따라서 리콜제도는 소비자피해 구제의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이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353) 리콜에 관해서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에게

결함정보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354)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예상치 못한 위험원에 의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

우에 개인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피해

에 대한 보상책임이 강화될수록 기업의 사전회피노력이 증대된다. 따라서 민사책

임제도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는 행정부의 개입이라는 비용증가 없이 민간자율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민법규정 이외

에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들의 민사책임을 강화하였다.355) 한편 제조물책임법

과 리콜제도는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호에서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에게 관찰의무를 부과하여 리콜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

였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356)

1.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성을 갖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고 보기 때문

353) 사법연수원, 「약관규제와 소비자보호 연구」, 사법연수원, 2010, 198면.

354) 권대우, “헌법적 권리로서의 소비자권과 소비자운동권의 발현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3호, 국제헌법학회, 2011, 275면.

355) 권대우, 상게 “헌법적 권리로서의 소비자권과 소비자운동권의 발현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를 중심

으로-”, 276면.

356)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피해가 발생된 이후의 문제에 대한 해결수단이므로 잠재적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허경옥,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

지」 제34권 제5호, 1996, 81면; 최병록·김인숙,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2002,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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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형적으로는 대량으로 생산·판매되는 규격화된 품질의 동일상품이 될 것이

고, 가정용·서비스용, 동산·부동산, 완성품·부품 등의 구별을 묻지 않는다.357) 제

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는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고 정하여 제조물책임법에서

책임의 물적 범위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한정되어

서비스나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358)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제조물

책임법은 동산, 즉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중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을 제외한 것에 적용된다(민법 제98조 및 제99조). 둘째,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가공·검사·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서비스는 제외된다. 그리고 ‘가공’이라 함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그 본

질을 유지하면서 그 가치를 더하거나 새로운 속성을 부가한 것을 의미한다.359)

그리고 제조물에는 원재료에 설계·가공 등의 행위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제

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서 상업적 유통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여러

단계의 상업적 유통을 거쳐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

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도 포

함된다.360) 이하에서는 제조물성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개별사안을 검토해 보고

자 한다.

1) 혈액과 혈액제제

혈액은 인간의 신체에서 분리됨과 동시에 유체물인 동산이 되는 것은 분명하

다. 그러나 이를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으로 본다면 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혈액의 제공자는 채혈의 적출대상일 뿐 제조자라고 할 수 없

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361) 그러므로 혈액이 인체에

서 분리되었을 뿐이지 아직 본래의 성상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채혈된 혈

357) 서규석, “缺陷製造物의 被害와 그 對策 -消費者保護를 위한 一方案으로서의 考察-”, 「사회과학연구」

제7권,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0, 13면.

358) 김종렬·김진호, 전게 「제조물책임법」, 84면.

359) 권상로·한도율,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집, 한국법학회,

2013, 176면; 박규용,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 「소비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소비자학회, 2002,

266면.

360) 대법원 2013.7.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361) 지원림, 「민법강의(제12판)」, 홍문사, 2014, 1761면; 임승현, 전게 「제조물의 결함책임」,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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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인체와 분리되기 전부터 병원균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감염된 혈액

에 관하여 제조물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362)

혈액관리법상 채혈된 혈액은 채혈직후에 적절한 항응고제로 처리하여야 하고,

혈액제제의 제조를 위하여 채혈된 혈액은 제조하기까지 냉동보존 및 관리를 하

여야 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약품제조업자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조물이 될

것이다.363) 즉,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인 혈액제제는 제조된 동산에

해당하므로 제조물에 해당한다.364)

그러나 혈액사고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은 쉽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이 혈액

사고의 사안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잠복기의 특성을 가진 혈액을 사용하는 혈

액제제라는 제조물의 특성에 기하여 혈액사고의 사안에 있어 혈액제제의 제조업

자는 면책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혈액제제의 제조업자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들어

자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365) 한편 대법원은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면서 그 추정의 구체적 요건 및 번복요건

에 관하여도 판시하고 있다.366)

2) 농산품

1999년 11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결함제조물책임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정에서 미가공 1차 농수축산물이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여

부에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수입 농수축산물의 안전문제가 심각

한 점과 항생물질과 농약을 함유하고 있는 1차 농수축산물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가공 1차 농수축산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

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한 미가공 1차 농수축산물에 유전자변형

362) 전병남,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서의 의약품의 개념”, 「의료법학」 제7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6, 356-357면.

363) 전병남, 상게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서의 의약품의 개념”, 356면.

364) 남윤삼·서종희, “HIV에 감염된 의약품(혈액제제)공급에 대한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중심으

로-”,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58면.

365) 윤석찬, “혈액사고의 책임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감염된 혈액제제 제조업자의 책임을 중심으

로-”, 「비교사법」 제14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493면.

366) 문현호,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소송과 증명책임 -대법원 2011.9.29. 선고 2008다16776 판결과 관련하여”,

「의료법학」 제12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1,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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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식품이 포함되어 있는가도 문제되었다.367) 그러나 한국 제조물책임법은 1

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 가공된 농수축산물을 제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한국 제조물책임법상 야생의 식물, 동물 등을 채취·수렵·포획한 경우에는 이

를 제조 또는 가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조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368)

1차 농수축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례에서, 일반 불법행위법 하에

서는 1차 농수축산물의 생산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결함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고,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이를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가 충분하지 못하여,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

하여 미가공의 1차 농수축산물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도 있

다.369) 또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

다.370)

3) 부동산

아파트, 교량 등의 부동산은 동산이 아니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조시설, 조명시설, 승강기, 배관시설, 창호 등

은 동산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371)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 제조

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제조물 자체가 공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사

고 발생 당시에 부동산의 일부였던 동산이라도 공급된 시점에서 동산이며, 당해 결함과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동산의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책임

을 부담한다.372)

주택은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 문제보다는 주택기능 자체에서 발생하는 하자가 대부

분이고, 도급 또는 매매계약에 근거한 계약상 책임이나 공작물책임에 의해 피해자의 구제

367) 김종현, “未加工 1次 農水畜産物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2조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5, 264면.

368) 임종선, “수산물의 제조물책임으로의 접근”, 「집합건물법학」 제6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0, 226-227

면;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29면.

369) 김종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개정 필요성 -1차 농산물의 편입을 위한 제조물 규정의 개정 제

안-”, 「비교사법」 제16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290면; 공홍식·김종현,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쇠고기 이력제의 역할과 법개정의 필요성”, 「법학연구」 제39집, 한국법학회, 2010, 16면.

370) 최상회,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 165면.

371) 홍성욱·김인호·신정훈·안용선,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연합논문집」 제7권 제2호,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5, 90면.

372) 김영신·정용수·강창경·박성용,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한국소비자원, 2010, 25면.



- 141 -

가 상당 부분 가능하여 부동산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373) 대

량공급주택에 대하여 민법상의 하자보수청구권이나 공작물책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는 너무도 불충분하고 안전성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 하여

도 이미 상품화되어 대량으로 건축되고 판매되는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건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견해도 있다.374)

4) 전기, 가스 등 무체물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은 한국 민법 제98조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어서 동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제조물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375) 예컨대 전기의 경우,

전압·전류·주파수의 이상에 의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 전기회사에 대하여 제조

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376) 다만 전력공급이 중단된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

은 것이 결함있는 제조물이 공급된 경우와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의

발생을 부정하고 있다.377)

5) 소프트웨어

2013년 5월 개정된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서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여 무형물인 소프트

웨어의 경우에는 유체물을 의미하는 동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리해석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체물인 저장매체가 있거나 기기

373) 배재광, 「제조물책임법 사례 해설」, 전자신문사, 2002, 32면; 박동진, 전게 “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559면.

374)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28-129면; 최병록,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

구”, 「법과 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2, 29면; 임승현, 전게 「제조물의 결함책임」,

274-277면; 윤석찬, “製造物責任法을 통한 消費者保護와 그 爭點들”, 「민사법학」 제40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74-75면.

375) 박규용, 전게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 267면.

376) 김영신 외 3인, 전게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26면.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

18139 판결이 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변압변류기 제조회사를 피고로 하였으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전압의 전기를 공급한 전력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김종렬·김진호, 전게

「제조물책임법」, 97면 참조.

377)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비교사법」 제10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301-30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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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일체로 보아 제조물성이 인정되지만, 단순히 온라인상

으로 유통되고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한 ‘제

조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378)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

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조물의 개념에 관한 법정책적 근거에 의해 제조물책

임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손해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주체의 배상범위가 과대

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379) 또한 소비자를 지나치게 보호할 경우에는 소

프트웨어산업 및 개발자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어서 소프트웨어거래에 관한 특별법을 제

정하여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관계를 확대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견

해도 있다.380)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고 발생한 프로그

램 결함은 사용자의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

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381)

2. 책임의 주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의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피해자인 소비자

는 누구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즉, 배상책임을 부담할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라는 점은 제조물책임에서 중요한 문제점이다.382) 한국 제조물책임법에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는 “제조업자는 제조물

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

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이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

378) 이상수, “스마트태그(RFID)와 제조물책임”,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325-326면.

379) 차성민, “소프트웨어와 제조물책임”, 「한국통신학회 종합 학술 발표회 논문집(하계)」, 한국통신학회,

2005, 2057면.

380) 주지홍, “소프트웨어하자로 인한 손해의 제조물책임법리 적용여부”, 「민사법학」 제25호, 한국민사법학

회, 2004, 460면.

381) 권상로·한도율, 전게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87-188면.

382) 최병록, “의약품(감기약 콘택600)의 제조물책임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5228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고」 제3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191면.



- 143 -

주체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자이다. 그러나 보충적으로 제조물 공급자도 책임주체가 될 수

있다.383)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에서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

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

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조물책임의 주

체를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제조업자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책임의 주체가 되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을 업(業)으

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조물의 제조·가공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집

단적·대량적·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조물의 제조·가공·수입을 업으

로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이에 포함되나, 제조물의 제조·가공이 1회적인 행위에 그

친 때에는 제조물책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가공을 통해서 결함의 발생에 직접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제조물을 국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국내에 위험을 불러일으킨 자라는 점 및 소비자가 직접 해외의 제

조업자를 상대로 소송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책임주체로 규정하고 있다.384)

제조물의 결함이 원재료나 부속품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 원재료·부속품의 제조

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385) 즉, 제조물책임법은 완성품과 부속품·원재료 등을 구별하지 않

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법이 적용된다.386) 다만 부품이나 원재

료의 결함이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조에 관한 지시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387) 이러한 항변에 의해서

면책되기 위해서는 부속품·원재료 제조업자는 예견가능성 또는 결과회피가능성이 없었다

383) 배재광, 전게 「제조물책임법 사례 해설」, 45면.

384) 사법연수원, 전게 「약관규제와 소비자보호 연구」, 208면;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26

면; 변준영, “수입업자의 제조물책임(PL) 분쟁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 255면.

385) 이덕환, 전게 「채권각론」, 722면.

386) 이은영, 전게 “제조물책임 면책특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122면.

387) 김종렬·김진호, 전게 「제조물책임법」,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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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등 결함발생에 대한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388)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서 제

조물의 결함이 부속품이나 원재료로 의해 생긴 경우라도 완제품의 제조업자는 그 결함제

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확대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제조물책임법상 일정한 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 부품의 결함으로 확대손해가 발생하였지만 부품의 결함은 최종적으로 완성품

인 제조물의 결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389)

마지막으로 표시제조업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표시제조업자는 자기의 성명

등을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들로부터 안전

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도 하며 또한 실제로 제조업자와 일정한 형태의 관계를 가지게 되

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제조·가공·수입업자에 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390)

2) 공급업자

제조물의 공급업자란 제조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판매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

생시킨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제조물책임법의 주체는 원칙

적으로 제조업자이고 판매업자는 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391) 그러나 제조물의

공급업자는 제조물의 불안전성을 인식하였거나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기하여 또는

공급업자로서의 자신의 활동을 토대로 이를 인식해야 한다.392) 다시 말해 제조물의 공급

자는 제조물의 유통구조에서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제조업자가 안전한 제조물을 생산하도

록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보충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393)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요

건은 첫째,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어야 한다. 둘째, 공급업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직전 공급업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388) 변준영, 전게 “수입업자의 제조물책임(PL) 분쟁에 관한 연구”, 258면.

389) 윤석찬, 전게 “製造物責任法을 통한 消費者保護와 그 爭點들”, 70면.

390) 배재광, 전게 「제조물책임법 사례 해설」, 47면.

391) 이은영, 전게 “제조물책임 면책특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125면.

392) 박규용, “독일의 제조물안전법과 제조물책임”, 「비교사법」 제11권 제4호(上),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367면.

393)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27면; 최병록, “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건의

제조물책임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77795 판결(A);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8다67828 판결(B)-”,

「서울법학」 제19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5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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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조업자 또는 직전 공급업자를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만 책임을 부담

한다. 셋째, 공급업자는 소비자에게 결함 있는 제조물을 판매한 판매업자의 경우로 제한

하지 않고, 제조물의 소유권이전 없이 점유·사용권만을 이전하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제

조물을 공급한 공급업자의 경우를 포함하므로 제조물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임대업자, 리

스업자 등이 모두 해당한다.394)

3) 기타 주체

제조물의 설계자가 제조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과실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설계자

의 제조물책임은 일반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설계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입법례

도 없다.395) 설치·수리업자, 포장업자, 운송업자, 창고업자 등 서비스제공업자가 제조물책

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설치업자가 설치의 과정에서 스스로 제조물에

야기한 결함이나, 설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점검을 해야 할 경우 및 운송업자·창고업자가

스스로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되도록 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제조물책임을 부담시켜야 한

다는 견해가 있다.396) 그러나 제조물의 설치·수리에 의한 결함발생에 관하여는 제조물이

유통에 놓여진 이후의 문제이고, 설치·수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대부분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어서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서비스제공업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

상책임이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제조물의 설치·수리업자 등은 제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한 자가 아니므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서비스의 제공에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4) 책임부담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다수인 경우에 그들의 책임을 분할하여 각자 자신의 기여정도에

따른 단독책임을 부담하는지, 이와 무관하게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

담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 제5조는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

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

394) 사법연수원, 전게 「약관규제와 소비자보호 연구」, 211-213면.

395) 임승현, 전게 「제조물의 결함책임」, 265면.

396) 김종렬·김진호, 전게 「제조물책임법」, 11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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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대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5조는 책임주체가 동일한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760조397)에서

정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를 모두 포함하게 되어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398)

결함있는 제조물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발생·확대에 관한 과실책임을 부담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책임주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들 복수의 책임주체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각자가 자신의 책임원인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전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

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책임주체가 이행한 한도에서 배상의무를 면하는 것은

당연하다.399) 예컨대 제조물책임법 제5조의 경우 동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완성품 제조업자와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 결함제조물의 제조업자와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야기·확대시킨 제3자, 표시제조업자와 실제 제조업자 등이 연대책

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볼 수 있지만 공동배상책임자 사이의 실

질적 공평을 기하기 위해 손해배상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400)

제조물책임에서 연대책임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자신이 제공한 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부분을 입증한 경우에도 발생한 전 손해에 대해서 다른 결함제조

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3.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임의 핵심은 제조물의 결함이다. 과실책임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이 문제되나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객관적 성질인 제조물의 결함이 본

질적 요건이다.401)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호는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397)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398) 권오승 외 4인, 전게 「제조물책임법」, 199-200면.
399) 연기영, “의약품사고와 제조물책임”, 「의료법학」 제3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2, 49면.

400) 朴奎龍·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55-356면; 배재광, 전게 「제조물책임법 사례 해설」,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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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

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함의 유형론적 입법은 기업, 소

비자, 정부로 하여금 결함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토록 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402) 그리고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은 결함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제조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제품안전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

니라 사후적으로 분쟁당사자에게 결함의 존재여부에 관한 명확성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

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라 생각된다.403)

1) 제조상 결함

(1) 정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항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가

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의 기준은 설

계 또는 원래의 제조의도와 다르다는 것과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

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책임도 제조업자에게 있는데 제조물책임

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물품이 유통에 투입된

후 야기된 위험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공급 당

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알게 된 경우 기술적으로 이를 제거할 수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제조상의 결함은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제조물의 성상에 완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으면 충분

하고, 제조물이 출하 전 제조업자가 검사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무과

실책임이다.404)

401)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29면.

402) 강창경,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의미”, 「경제법연구」 제6권 제2호, 한국경제법학회, 2007, 118면; 김제

완, “製造物責任法에 있어서 設計上의 缺陷의 判斷基準 -合理的代替設計(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의 立證責任問題를 中心으로-”, 「법조」 제54권 제4호, 법조협회, 2005, 84-85면.

403) 최병록,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에서의 결함의 개념)”, 「과학과 문화」 제1권 제2호, 서원대학교 미

래창조연구원, 2004, 42면. 그러나 결함이라는 동일개념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결과를 한 법에 규

정함으로써, 결함의 주장이나 입증, 면책사유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그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일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37호,

한국소비자원, 2010, 6면.

404) 박규용, “의약품과 의료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불법행위책임과 위험책임의 구조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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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상의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결함 제조물이 사고 당시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 다른 유형의 결함에 비해 결함의 존재여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해 제조물이 사고로 인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사고 후 보

관상의 과실로 사고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되지 못한 경우 동종의 다른 제조물과 비

교할 수 없어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기 쉽지 않게 된다.405)

(2) 판례

장난감주사기사건406)에서는 법원은 “완구용 주사기의 주사침을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

키는 합성수지부분이 견고하지 못하여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제조물의 현저한 결함이

있고 또 이 결함을 피고인 제조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정도이므로 제조업자는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품의 관계검사소에서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번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

다.407)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법원이 “제조업자가 결함 없는 제품을 만들어 그 주사기 사

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정면으로 설시하였다

는 점이다. 결함의 존재로부터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하여, 주의의무를 결함에 직결시킴으

로서 실체법상으로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독자적인 제조물책

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408) 그리고 이 판결은 상품의 안

전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품질관

리법」 등 일정한 법규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유무의 판단

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409)

로-”, 「법학연구」 제15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36면; 김상찬, 전게 “의료기기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46면; 강창경, 전게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의미”, 112면;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30면.

405) 임은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법조」 제56권 제1호, 법조협회, 2007,

159-160면.

406)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다1772 판결. 이는 피고가 제작하여 판매한 주사기를 가지고 놀던 6세의 어린

이가 주사기의 바늘구멍이 막혀 내용물이 사출되지 않자 바늘구멍을 왼쪽 눈으로 들여다 보며 주사기를

압축하는 순간 공기압력으로 바늘이 튀어나와 좌안이 동공폐쇄증으로 실명한 사안이다.

407) 임승현, 전게 「제조물의 결함책임」, 221-222면.

408) 양창수, 전게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94면.

409)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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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상 결함

(1) 정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항은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

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

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계상

의 결함은 제조물의 일괄작업계열(a whole line of produce)에서 발생하게 되며, 제조업자

의 계획 또는 의식적 선택의 결과로서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택할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이보다 열등한 설계를 채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설계상의

결함과 제조상의 결함의 중요한 차이점은 대체적으로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가 적용되는

일괄작업계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존재하지만, 제조상의 결함은 개별제품(a single

product)에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410) 대법원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

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

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11)

그 중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대체설계412)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설계는 당시의 최고 기술수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대체설계라 하더라도 현실적·기술적으로 채택불가능하다면, 이를

채택하지 않은데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413) 제조업자는 사전에 설계상의 결함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물의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함은 물론, 사

후에도 제조물에 관한 사용방식이나 사고발생여부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414)

410) 송오식, “제조물의 결함 유무 판단기준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민사법연구」 제

14권 제1호, 대한민사법학회, 2006, 297면; 송오식,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 「민사법연구」 제10권 제2

호, 대한민사법연구, 2002, 141면.

411) 대법원 2003.9.5. 선고 2002다17333 판결; 박규용, “흡연자의 건강침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제조물책임”,

「민사법학」 제40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235면.

412) 문제된 제품에 대체설계가 없다면 모두 다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여, “합리적 대

체설계”의 존재가 반드시 요구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여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학자도 있다. 김민동, “改善

될 수 없는 設計上 缺陷의 製造物責任”, 「안암법학」 제25권, 안암법학회, 2007, 671면.

413) 김종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표시상의 결함 및 개발위험의 판단기준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55집, 한국법학회, 2014, 21면; 송오식, 전게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 143면.

414) 임은하, 전게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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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변압변류기 사건415)에서 대법원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

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

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

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변압변류기의 점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내구연한이 사용기간을 초과한다면, 내구연한 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

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제조물책임정신을 언급하면서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 결함이 있다고 하여 결함개념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

제성에 비추어 제조업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다 하였는가”라고 하는 결함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416) 또한 추정을 통하여 결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입증책임과 관련

해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판례로 평가된다.417)

그리고 고엽제사건418)에서 대법원은 “제조업자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

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경우 그 화학제품의 사용 용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용자나 그

주변 사람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 독성물질이 가진 기능

적 효용은 없거나 극히 미미한 반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

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제조업자가 사전에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용자 등이 그 피해를 회피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조업자는 고도

의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즉, 이러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시점에서의 최고의 기술 수

준으로 그 제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위

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약 그 위험이 제대로 제거·최소화되었는지 불분명하고

415)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18139 판결. 1984.10.31. 피고는 원고에게 계기용 변압변류기(Metering

Outfit)를 제조,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자신이 경영하는 광업소 내 자체 변전소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1987.1.17. 위 변압변류기가 폭발하여 진화작업을 한 원고의 소속 직원 2인이 사상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직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416) 임승현, 전게 「제조물의 결함책임」, 230면; 연기영, “생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유형”, 「비교

사법」 제3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6, 142면.

417) 박동진, 전게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16면.

418) 대법원 2013.07.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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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실제 사용자 등에게 그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기 곤란한 사정도 존재하는 때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그 화학

제품을 유통시키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이러한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

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학제품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3) 표시상 결함

(1) 정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항은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서 지시(instruction)는 제조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경고

(warning)는 제조물상의 성질과 사용과정에서의 위험의 존재를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것

을 말한다.419)

표시상의 결함 대상은 제품과 제품용기표면 그리고 사용설명서로 한정할 수 있고, 표시

의 분야를 그림 및 기호, 경고라벨, 사용설명서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대상에서의 표시는

제조물의 사용법을 설명하여 사용자가 제조물에 대한 오용·남용을 예방·회피하고, 설계하

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제조물 특유의 위험을 표시하여 제조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다.420) 따라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경

고하는 지시나 안내를 제조물상에 표시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부담한다.421)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설명해야 할 지시나 경고해야 할 위험을 표시

하지 않은 경우, 표시된 지시 내지 경고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재방법이나 부착방법 등이 부적절한 경우 등이 있다. 표시를 하더라도 그 제품이 사용

되는 환경에서 통상인, 즉 제조업자는 단순히 위험성을 설명·지시·경고하는 것만으로는

419) 이종구, “지시, 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저스티스」 통권 제97호, 한국법학원, 2007, 50면.

420) 김동하·임현교, “제조물책임법 표시상의 결함 예방을 위한 관련규격의 검토”, 「한국안전학회 학술발표논

문집」 제2001권, 한국안전학회, 2001, 355면; 김종현, 전게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표시상의 결함

및 개발위험의 판단기준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소고”, 22면.

421) 박규용, 전게 “흡연자의 건강침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제조물책임”,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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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하여 평균적인 사용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방법

으로 표시해야 하고, 제조물의 위험성을 간단·명확·용이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422)

책임의 구성요건으로서 표시상의 결함은 다른 두 가지 결함유형보다 훨씬 용이하게 인정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제품의 ‘결함서’이 하드웨어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든가, 불가피한 위험이 있는 경

우에 이를 미리 경고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

험에 대한 고지의무는 제조물책임의 영역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다.423)

표시상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424)은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425)

(2) 판례

질소통사건426)에서 대법원은 질소통을 공급한 자와 외양만을 경신하고 내용물을 확인

치 않고 사용한 병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공급회사는 질소용을 외관상 산소

용으로 오인될 수 있게끔 된 도색과 문자로 된 상태로 병원에 공급하고, 병원은 법령에

의한 고압가스책임자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 이를 인수하였을 뿐, 이 질소용을 직접 환

자에게 사용한 마취의사도 그 내용물이 산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외양만을 경

신하여 산소로 생각하고 사용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 공급회사와 병원은 공동불법행

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공급회사에 표시·경고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427)

이 판결은 제조물에 대한 표시·경고상의 결함이 문제된 전형적인 사건이다. 제조업자는

422) 송오식, 전게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 146면; 최병록, 전게 “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건

의 제조물책임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77795 판결(A);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B)-”, 140면,

423) 권대우, “제조업자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소고”, 「민사법연구」 제14집 제1호, 대한민사법학회, 2006, 29

면.

424)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6771 판결,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1361 판결.

425) 임은하, 전게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169면.

426)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221 판결. 이는 가스공급회사가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기에 질소를

넣어 병원에 공급하여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마취제와 함께 질소를 주입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427) 박동진, 전게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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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용방법을 지시·설명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의료행위라는 서비스의 공급

자인 병원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는 제조

물책임법의 시행 이후에도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다.428)

4) 기타의 결함

“기타의 결함”이란 위에 열거된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를 말한다. 그러므로 위에 열거된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은

예시에 불과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모든 결함이 제조물책임요건이 해당된다. 이에 대한 판

단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 개념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즉, 한국 사회가 제조물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가 또는 국제

적인 안전수준은 어떠한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가 안전성을 보다 중

시한다면 결함의 판단에 있어서 안전성기준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429) 그리고 전문가의

증언(expert testimony)에 의하여 의약품 등 고도의 과학지식에 의거하여 제조물에 기대

되는 안전성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문가 증언에 의한 기준은 결코 통상의

소비자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430)

4. 제조물 결함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의 학설

첫째, 표준일탈기준(Deviation from norm test)이란 제조업자가 의도한 설계나 방식에서

제조물이 일탈된 경우에 결함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즉, 통상 동종의 제조물이 가

지고 있는 성질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종래 제조상의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431) 그러나 이 기준은 설계상의 결

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의 사례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에는 무엇

428) 연기영, 전게 “의약품사고와 제조물책임”, 20면.

429)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31면; 송오식, 전게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 149면.

430) 김덕중, “제조물 결함의 유형과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원광법학」 제25권 제3호, 원광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9, 301면.

431) 임은하, 전게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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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조물의 정상적인 상태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432)

둘째, 소비자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이란 합리적인 소비자가 기대하는 정

도의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가 결함의 판단기준으로 된다는 것, 즉 제조물에 통상적인 수

준의 소비자로서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결함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기대이론은 Warranty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고 무과실책임주의

에 가깝다.433)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해 결함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소비자의 제조물 안

전성에 대한 기대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상당하게 평가되는 것이어야

하지만 소비자기대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다. 따라

서 소비자기대기준은 제조업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표시한 제조상의 결함에 적용

되고 있을 뿐이다.434)

셋째, 위험효용기준(Risk-utility test)은 제조물의 위험성과 효용성을 비교하여 위험성이

효용성을 능가할 때 그 제품은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웨이드(Wade)교수는 위험효용의

판단기준으로서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조물의 유용성과 필요성, 제조물의 안

전성과 손해발생의 개연성 및 손해의 정도, 대체설계의 가능성, 제조자에 의한 위험회피

의 가능성, 사용자의 위험방지 가능성,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예비지식, 제조업자에 의한

손실분산에 대한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435) 소비자기대기준과 달리 소비자에 대하여 위험

이 명백하거나 충분히 경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설계에 따른

위험이 효용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결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436) 그러나 위험

효용기준도 너무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면 결함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불확정성을

유발할 위험이 있고 오로지 위험성과 비용만을 고려하는 것은 비인간적일 수 있다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437)

432) 최병록, 전게 “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건의 제조물책임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

77795 판결(A);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8다67828 판결(B)-”, 143면,

433) 김제완, 전게 “製造物責任法에 있어서 設計上의 缺陷의 判斷基準 -合理的代替設計(Reasonable

Alternative Design)의 立證責任問題를 中心으로-”, 69, 71면.

434) 임승현, 전게 「제조물의 결함책임」, 159면; 박경재, “제조물의 결함과 입증책임”, 「법학연구」 제48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4면.

435) 송오식, 전게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 135-136면.

436) 임승현, 전게 「제조물의 결함책임」, 160면.

437) 임은하, 전게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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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바커기준(Barker test, Two-prong test)이란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1

차적으로 소비자기대기준을 적용하여 제조물의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차적으로 위

험효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결국 바커기준은 소비자기대기준과 위험효용기준을 단순

하게 병용했다는 차원을 넘어 양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단

계의 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바커기준은 위험효용기준에 있어서 위험과 효용의

비교형량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438)

다섯째, 보통의 소비자기대기준에 있어서는 “통상인으로서의 소비자의 기대”를 기준으

로 함에 비하여, 수정 소비자기대기준(modified consumer expectation test)은 “합리적인

소비자의 기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은 소비자기대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위

험효용이론의 기법을 부분적으로 채택한 성격을 갖는다.439)

2) 한국의 판단기준

한국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결함의 유형을 나누어 혼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

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표현하여 결함유형별로 결함판단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함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나,440) “기타

통상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는 규정에서는 소비자기대기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441) 그러나 한국의 학설과 판례는 소비자기대기준에서 위험효용기

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견해도 있다.442)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소비자기대기준을 채용한 것이라고 해석되지만, “통상적”이라는 용어를 통해 위험효용기

준을 채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443) 소비자기대기준과 위험효용기준의 구

별실익은 입증책임에 있다. 즉, 소비자기대기준에 의할 경우 피해자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438) 김덕중, 전게 “제조물 결함의 유형과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302-303면.

439) 김제완, 전게 “製造物責任法에 있어서 設計上의 缺陷의 判斷基準 -合理的代替設計(Reasonable

Alternative Design)의 立證責任問題를 中心으로-”, 72면.

440) 연기영, 전게 “의약품사고와 제조물책임”, 32면.

441) 최병록, 전게 “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건의 제조물책임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

77795 판결(A);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8다67828 판결(B)-”, 141면; 송오식, 전게 “제조물의 결함 유무

판단기준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307면.

442)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31면.

443) 송오식, 전게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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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가 존재함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나, 위험효용기준에 의

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한다. 반면 위험효용기준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제조물이 소비자

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조물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444) 이 규정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존재하지만 동 규정은

각 유형의 결함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으로서, 합리적 인

간의 행위에서 판단하여 설계·제조·표시 등의 각 과정에서 결함을 결정할 때 적용시켜야

한다.445)

5. 입증책임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이라 함은 소송상 어떤 사실의 존재가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의 불

리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당사자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증거에 의하여 사실의 존

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그 사실의 존부를 어느 일방에 불이익하게 가정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446)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을 상대로 제

조물책임을 물으려면 무엇을 입증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불법행위일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447)

그러나 고도의 산업사회에 접어든 오늘날에는 대량 생산과 소비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하게 되었고, 개인 각자는 타인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지

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이제 인간은 타인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타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 만큼 제품의 결

함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커지게 되었으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

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그 제조원리와 과정에 문외한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그

제품의 결함의 존재를 입증하고, 나아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444) 김덕중, 전게 “제조물 결함의 유형과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303면.

445) 박운길·윤성호, “製造物責任法上 缺陷에 관한 小考”, 「법학논총」 제10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32면.

446) 강창경, 「제조물책임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방안」, 한국소비자원, 2006, 683면.

447) 김준호, 전게 「민법강의(제16판)」, 1859-1860면; 권상로, “독일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한

양법학」 제25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4,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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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렵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도 다른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서와 같이 피해

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대두된다.448) 이에 제조물책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곤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입증책임의 전환,449) 증명도의 경감을 꾀하는 입장,

법해석론에 의하여 과실내용을 수정·확장하는 입장,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일응

의 증명의 법리450)에 의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견해 등이 제기되고 있는

데,451) 이는 모두 피해 소비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경감 내지 전환의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452)

2) 입증책임의 완화

결함의 추정이란 통상의 사용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손해가 제조물의 통상 예상된 사

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우에 피해자가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통상 예상된 사용을 하였

다는 것”과 “손해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

면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피해자는 이 두 가지 요건사실만 입증하게 되면 그 제조물은 결함 제조물로 추정된다.453)

다만 제조물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관리 하에 있었고, 또한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제조업자 측에서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았거나 유통한 당시에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면 면책이 될 수 있다.454)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에 한정되므로 제

조물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이때의 인과관계는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가해행위를 한 주체에 대하여 손해의 배

상책임을 귀속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인 인과관계를 말한다. 판례는 손해배상

의 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다.455) 이 설을 적용하는 전제

448) 민중기, “製造物責任의 成立要件과 立證責任의 分配”, 「법조」 제49권 제6호, 법조협회, 2000, 186-187면.

449) 입증책임의 전환을 넓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법률에 의하여 입증책임을 가해

자측에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 둘째, 구체적인 소송에서 법원이 과실 또는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여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송진행 중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입증을 상

대방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방해하는 경우 등에서의 전환이 그러하다. 강창경, 전게 「제조물책임에서 소비

자의 입증책임 완화 방안」, 684-685면 참조.

450) 이규호, “製造物責任訴訟上 一應의 推定”, 「민사소송」 제6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2, 204면.

451) 허영희, 전게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立證責任에 관한 小考”, 120면.

452) 윤석찬, “의약품 결함과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비교사법」 제19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2, 579면; 김종렬·김진호, 전게 「제조물책임법」, 136면.

453) 김종렬·김진호, 전게 「제조물책임법」, 137면.

454) 박경재, 전게 “제조물의 결함과 입증책임”,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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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첫째, 제조물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누군가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 둘째, 손해는 피고의 배타적 관리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 또는 물적 수단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 셋째, 손해가 원고측의 임의적 행위 또는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넷

째, 손해의 진실을 설명하기 위한 증거는 원고보다 피고에게 보다 근접해 있다는 것 등을

요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의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간접사실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456)

그리고 산업적 방식으로 생산된 제조물이 결함이 있는 상태로 유통되어, 소비자(사용

자)가 지시에 맞게 사용한 결과로 인신 또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생산자의 귀책사유 및 그 의무위반과 제조물결함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다만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조직적 영역 내에서 발생한 제조물의 유

통부적합적 사정으로부터 야기되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된다는 것이다.457)

3) 판례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한국 법원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었다. 물

론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의 존재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까지 증명책임

을 전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판례는 이에 관해서도 사실상 피해자의 입증 없이

손해발생을 인정한 경우가 매우 많다.

먼저 닭배합사료사건458)에서 대법원은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

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급식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현저하게 떨어트린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는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

455) 사법연수원, 전게 「약관규제와 소비자보호 연구」, 224면.

456) 박경재, 전게 “제조물의 결함과 입증책임”, 21-22면.

457) 백경일, “증명책임의 분배와 위험영역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법학논

총」 제19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266면.

458) 대법원 1977.1.25. 선고 75다2092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을 한지 2내지 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 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축되고 복강내 침

출물이 충만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고 계사당 매일 약 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약 10일이 경과된 무렵에는 산란율이 30% 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 유실되어 끝내

는 모두 폐기 처분하기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배합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

없다고 주장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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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패한 것도 아니고 또 이건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 시주한 뉴케슬 예방주사의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어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

상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료 제조 판매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소송에서 결함이나 인과관계에 대

하여 사실상의 추정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459) 소비자피해구제를 보

다 두텁게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판례는 한국에 있어서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460)

다음으로 TV 수상기 폭발사건461)에서 대법원은 “제조물책임의 성립 요건을 명백히 하

고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

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이를 부담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

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으며 제품의 내구기간이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이는 결함과 인과관

계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을 통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중요한 선례이다.462)

6.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에서의 중심개념은 ‘손해’이지만 민법에서는 이 개념에 대해서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의 통설은 독일의 차액설을 수용한 것으로서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

459) 손수진,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2, 236면.

460) 최문기·김도연, “미국과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 판례의 발전과정에 관한 일고찰”, 「경성법학」 제13권

제2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54면.

461) 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15934 판결. 이는 피고 회사가 제조한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TV

뒤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오르면서 커튼에 옮겨 붙어 원고 소유

주택의 2층 내부와 그 안의 가재도구가 전소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

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

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하였다.

462) 최문기·김도연, 전게 “미국과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 판례의 발전과정에 관한 일고찰”,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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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받은 불이익으로서 가해원인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상태와 가해가 있는 현재

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463) 그런데 차액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차액설에 의하면 생명, 신체의 침해에 의한 노동능력의 상실 그 자체를 손해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특히 제조물책임에서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확대손해나 적극

적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차액설로써는 손해의 개념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소액

의 손해의 경우에는 실효적이지 않다는 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464)

1) 손해의 분류

첫째, 손해가 생긴 법익의 종류에 따라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구별하고 있

다. 재산적 손해란 재산에 대하여 가해진 손해를 말하는 것이며, 비재산적 손해란 생명·신

체·자유·명예 등에 가해진 손해를 말한다.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정신적 손해라고 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통 위자료라고

한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중심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465)

둘째,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서 적극적 손해는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신체의

침해와 같이 기존의 재산의 멸실 또는 감소를 통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고, 이에 반해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하는데, 이를 달리 잃

은 손해 또는 일실이익이라고 한다. 이 구별의 실익은 적극적 손해는 이른바 통상손해이

나 소극적 손해는 특별손해로 되는 경우가 많다.466)

셋째,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서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발

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즉,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와 대비되

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한다.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민법 제393조 제2항)를 말한다.467)

넷째,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에서, 이행이익의 손해란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463) 윤석찬, “身體侵害에 따른 非財産的 損害賠償에 관한 法理”, 「법조」 제58권 제7호, 법조학회, 2009,

98-99면.

464) 김대정, 「채권총론(개정판)」, Fides, 2007, 600-601면.

465) 임윤수·최현숙,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입법적 분석”,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1호, 한국법률실무학회,

2014, 100면.

466) 연화준, “民事法上 損害의 槪念과 分類”, 「법학논집」 제11권,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221-222면.

467) 임윤수·최현숙, 전게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입법적 분석”,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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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의 상실을 의미하고, 신뢰이익의 손해란 법률

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당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는 데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신뢰이익은 계약이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는 결

국 이행이익의 손해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468)

2) 제조물책임의 손해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제393조 제1항). 특

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

상의 책임이 있다(제393조 제2항). 제1항은 통상손해에 관한 조항이고 제2항은 특별손해

에 관한 내용이다.469) 즉,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통상손해는 언제나 배상되어져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특별손해는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

배상되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470) 한국 판례471)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통상손해와 특별손

해가 모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범위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예견가

능성을 이유로 하여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예견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사회관념이나 경험칙 또는 손해분담의 공평성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472) 그리고 특별손해에서의 인식의 대상은 확대손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

이 아니라 그러한 특별손해를 야기시키게 된 원인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이러한 원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신중을 기한 채무이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468) 장종운, 「손해배상실무」, 진원사, 2011, 28-29면.

469) 이덕환, 전게 「채권각론」, 767면.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한다는 규정은 해석론이나 입법론으

로 너무 어울리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강신웅,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範圍의 解釋論과 立法論”, 「기

업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337면.

470) 윤석찬, “病院感染損害에 대한 責任問題와 그 對策方案”, 「비교사법」 통권 제4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348면.

471) 대법원 1968.7.23. 선고 68다1104 판결; 대법원 1983.9.13. 선고 81므78 판결; 대법원 1964.11.17. 선고 64다

669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49104 판결;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1696 판결; 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45436 판결.

472) 이현석,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範圍에 있어 민법 제393조의 적용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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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보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없으며(제3조 제1항), 이에 관

하여는 매매 등에 기초한 담보책임 등 민법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그 제조

물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473)

(1) 물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붕괴되거나 창문의 손괴, 차량의 파손 등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산상 손해는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통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통상손해로 된다.474) 제조물책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물 자체

손해의 배상문제이다.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주지 않으면 제조물품질의 하자와 구별하기 어렵고, 이 경우 피해자는 하자담보책

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 기존 민법체계에 따른 완전물급부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475)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노래방기기사건476)에서 대법원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

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

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

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으로 파악

473) 김준호, 전게 「민법강의(제16판)」, 1858면.

474) 장종운, 전게 「손해배상실무」, 163면.

475)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34면; 연기영, “일본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과 그 내용”,

「비교사법」 제1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4, 389-390면.

476) 대법원 1999.2.5. 선고 97다26593 판결. 원고회사는 피고회사로부터 스토어를 매입하여 원고회사 스스로

10여종의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노래방기기 세트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노래방기기 세트를 소비자에게 판

매하였으나, 원고회사가 피고회사를 믿고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사업을 하다가 피고회사가 제조한 스토어

에 근본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 163 -

하였다. 당해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만이 발생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될 뿐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며,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조물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477)

이러한 입법과 판례의 태도는 결함 제조물 자체에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도

일정한 정도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

정은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조물 자체에만 손해가 발생했다면 매매 등의 계약당사자 사

이에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들 사이에는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보

호만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478)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제조물

자체의 손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제조물 자체의 가치저하인지, 결함 제조물의 수

리비용이나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다른 물건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영업상의 손실 등 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

다.479)

(2) 인적 손해

한국에서는 신체침해와 건강침해가 별도로 구분되어 논의되지 않고, 그러한 구별의 실

익도 없다고 보여 진다.480)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신체·생명에 대한 침해를 입은 경우 적

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개호비

및 장례비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손해에는 일실수입과 휴업손해가 포함된다.481) 치료비

는 응급조치비, 후송비, 진찰료, 투약료, 수술비, 처치료, 통원비 및 간호비 등으로 치료상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

만 인정되며,482) 향후치료비도 이러한 치료비에 포함된다.48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477) 한삼인, “製造物責任法의 判例分析”, 「법과정책」 제10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4, 263면. 자동

차 화재사건(대법원 2000.7.28. 선고 98다35525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

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78) 박동진, 전게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143-144면.

479) 위계찬, “제조물책임에서 순수재산손해의 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고」 제4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300면.

480) 윤석찬, 전게 “身體侵害에 따른 非財産的 損害賠償에 관한 法理”, 95면.

481) 장종운, 전게 「손해배상실무」, 48면.

482) 박영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 「한양법학」 제22권 제3집, 한양법

학회, 2011, 38면.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1518 판결에서,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

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여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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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을 해한 사람은 그 장례에 관한 비용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고 누구든

지 사망은 조만간 면할 수 없는 운명이며 그 비용은 사망자의 친족이 당연히 부담할 것

이라는 이유로 배상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484) 사망한 피해자를 위한 묘지구입비는 장례

비로 배상받을 수 있지만, 판례는 법령상 허용되는 묘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485) 한편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를 가정하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의미하며, 실무상 일실수입은 일실이익, 일실수익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모두 같은 의미이며486) 실제 소송에서 매우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이것

은 피해자의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등을 통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불법행

위 당시 피해자가 종사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할 수도 있어서487) 배상액

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정신적 손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 특별손해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이에 따른 손해의 내용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민법 제751조 내지 제752

조)로 구분되고, 재산적 손해는 치료비 등과 같은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과 같은 소극적

손해로 구성되며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라고 칭한다.488) 위자료의 기능에는 전보기능, 예

방기능, 제재기능, 만족기능, 보완적 기능이 있는데,489)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

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수준 등의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이는 교통사고에 관한 판례이나 제조물책임의 배상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83) 윤석찬, 전게 “身體侵害에 따른 非財産的 損害賠償에 관한 法理”, 101면.

484) 전장헌,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법학논총 제27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282면.

485)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125 판결; 박영규, “통상손해의 범위”, 「서울법학」 제19권 제3호, 서울

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02면.

486) 장종운, 전게 「손해배상실무」, 48-49면.

487) 박영민, 전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 41-42면.

488) 박영민, 상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 38면.

489) 이창현, 「慰藉料에 관한 硏究 -不法行爲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1, 261-268면. 위자료의 성질에

관해서 배상설과 제재설이 있다. 배상설에 의하면, 위자료의 본질은 손해배상에 있다는 주장으로 배상되어

야 할 정신적 손해는 이를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공평의 관념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 쌍방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견해이다. 제재설에 의하면, 위자료는 손해

배상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 제재에 있다고 하는 견해로 위자료의 목적은 본래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 금액

적으로 평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소멸하게 된 이익을 전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부터 가해자에게 일종의 벌을 주려는데 있다고 한다는 견해이다. 윤태식, “外國人의 人身 損害賠償額 算定

에 있어서의 逸失利益과 慰藉料”, 「법조」 제52권 제9호, 법조협회, 2003,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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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금전배상의 방법으로는 전보될 수 없다는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여490) 이러한 손해

에 대하여도 제조물책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논의가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것

이 일반적 견해이다.491)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

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위자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

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

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위자료의 청구권의 행사주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에서 열거되지 않은 자라도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을 전제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 지가 문제가 되는데, 제751조의 조문을 살펴보면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인정하여, 이는 위자료의 적용범위를 인적

손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492) 그러나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정신적 고통

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재산의 가치가 전보되면 정신적 고통이 대부분 위자될 수 있

는 특수성을 가진다.493)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494)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

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

다고 볼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거주

하고 있던 주택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물적 손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

다면 이를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495)

490) 윤석찬, “責任原因에 따른 非財産的 損害에 대한 賠償과 慰藉料”, 「민사법학」 제2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525면.

491)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34면.

492) 박영규, 전게 “통상손해의 범위”, 103면.

493) 윤석찬, “2002년 독일의 개정된 손해배상법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우리 민법과의 비교법적 관점에

서-”, 「재산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2, 119면; 전용수·이병준, “위자료청구권”, 「고시

연구」 통권 제368호, 고시연구사, 2006, 269면.

494)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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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엽제사건496)에서 법원은 위자료의 산정에 대하여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

에 있어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

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

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

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

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

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

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

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7. 면책사유

1) 면책사유의 의의

제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더라도 제조물에 의한 손해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제조업자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497)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정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될 수 있다. 면책사유는 피해자와 제조업자간의 위험에

대한 공정한 배분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제조물책임의 책임조각사유라 할 수 있

다.498) 제조물책임법상 인정되는 면책사유 이외에 불법행위법상 인정되는 면책사유가 모

두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로 인정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499) 제조물책임법 제4조는

면책사유를 정하였는데, 제1항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

495) 윤석찬, 전게 “製造物責任法을 통한 消費者保護와 그 爭點들”, 69면.

496) 대법원 2013.7.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497) 권오승 외 4인, 전게 「제조물책임법」, 200면.

498) 권상로, 전게 “독일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82면;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8, 79면.

499) 정용수, 전게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일고찰”,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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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제1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제2호), 제

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

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제3호),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제4

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조물불공급의 항변, 개발위험의 항변, 법령준수의 항변

그리고 설계·제조상 지시의 항변을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500)

2) 면책사유의 내용

(1) 제조물불공급의 항변

제조물책임법상 “공급”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각 조문별로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조물책임의 주체, 책임기간, 면책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체계와

구조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조물책임법상의 공급이란 제조업자의 자유로

운 의사를 바탕으로 당해 제조물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501) 제조업

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제조물을

공급한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스

스로가 제조물을 설계하고 제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502)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제조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가 다를 경우, 설비를 제작한 업체와 설치한 업체가 다를 경우, 수 개의 업체

가 동일 부품을 공급하였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 등의 경우, 이는 쉽게 증명할 수 있

는 사항이 아닐 수 있다.503)

500) 권상로·한도율, 전게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77면.

501) 정용수, 전게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일고찰”, 7-8면. 그리고 공급의 의미는 어떤 법률적 근거

에서 인도하였는지에 상관하지 않고 해당 제조물이 실제적으로 인도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견해가 있다. 김범철, “製造物責任法上 供給者의 責任”, 「비교사법」 제8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394면.

502) 정용수, 전게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81면.

503) Gregory D.S. Kim, 「선진국 사례 중심으로 본 제조물책임(PL)법」, 북스힐, 20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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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위험의 항변

개발위험의 항변은 가장 문제가 되는 면책사유로서 제조물책임의 성질, 결함의 정의 및

고려사항, 제조물책임의 실제의 운용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고, 간단히 개발위험의 항변

을 취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조물책임 전반에 걸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504)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제조물에 내

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책임이 면제 되는데, 이것이 바

로 개발위험의 항변이다.505) 과학기술의 수준이란 결함의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

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확립된 모든 과학기술로서 사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과학기

술의 총체를 의미한다. 제조업자는 공급 당시 해당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필

요한 모든 수집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지식으로 제조물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

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다.506)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석상의 문제로서 예견가능성을 결함에 포함시

켜야 하는가의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된다.507) 그러나 개발위험의 항변을 규정함으로써

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과 지식에 관한 증명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이러한

논쟁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 결과로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구제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508)

개발위험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 많은 우려도 있다. 개발위험의 항변은 형식적으로는 면

책사유로 작용을 하지만 그의 해석·운용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까지도 좌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의 해석과 운용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다. 제조물책임은 과실의

증명곤란으로부터 피해자의 구제, 과실을 둘러싼 공방으로 인한 소송지체의 방지, 제조업

자의 제조물 개발의욕의 유지 등 여러 가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504) 신지훈, “의약품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 「입법정책」 제7권 제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13, 304, 306

면.

505) 윤석찬, 전게 “製造物責任法을 통한 消費者保護와 그 爭點들”, 78면.

506) 김종현, 전게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표시상의 결함 및 개발위험의 판단기준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소고”, 25면.

507) 대법원 2013.7.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고엽제사건에서 대법원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에게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러나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인

TCDD(tetrachlorodibenzo-p-dioxin)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

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위험을 방지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상, 피고들이 고엽제를 제조·판매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고엽제의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08) 문성제, “제조물책임의 이론적 기초”, 「비교법학연구」 제5집, 한국비교헙학회, 2005,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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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개발위험의 항변은 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제조물책임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4조 제1항의 2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

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그

구체적인 의미와 판단기준이다. 즉, 해석에 따라서는 사실상의 결함의 판단기준과 큰 차

이가 없어질 수도 있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될 경우, 그의 인정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도 있다.509) 즉, 개발위험의 항변을 무제한적으로 모든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인정하

는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의 하나인 소비자보호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510) 개발

위험의 항변은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이해조정의 산물이므로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제조물의 종류와 결함의 유형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511) 개발위험의 항변

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수준, 산업환경, 경제·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512)

(3) 법령준수의 항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그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

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설계, 제조, 관리, 공급, 표시 및 경고 삽입 등에 이르는 모든 업

무 과정에 대한 관련법을 파악하고, 산업규격이나 해당 산업기준에 따른 적합성 검사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족하다.513) 법령의 준수

를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근거는 법령이 제시한 일정한 기준을 준수함에 있어서 제

조물 결함의 회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514)

법령이 정한 기준이 이미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의 준수가 행정처분이나 형벌 등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자는 이 면

책사유를 들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주

509) 문성제, 상게 “제조물책임의 이론적 기초”, 156면; 山田卓生, 「新·現代損害賠償法講座(3)」, 日本評論社,

1997, 91면; 최동식, “製造物責任法上 缺陷 槪念과 開發危險의 抗辯”, 「한양법학」 제14집, 한양법학회,

2003, 162면.

510) 권상로·한도율, 전게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89면.

511) 김영신 외 3인, 전게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114면.

512) 최동식, 전게 “製造物責任法上 缺陷 槪念과 開發危險의 抗辯”, 181면.

513) Gregory D.S. Kim, 「선진국 사례 중심으로 본 제조물책임(PL)법」, 북스힐, 2003, 33면.

514) 홍명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로서 법령준수의 의의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 「명지법학」 제8호, 명

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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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다.515)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나 제조업계의 자율기준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고, 안전관련 표시허가나 형식승인 등을 정부에서 받았다고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516)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아무리 정부가 정하는 공적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품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제조업자의 제

조물책임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다. 이 조항은 업

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일 뿐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문제가 되고, 제

조물책임법의 취지나 입법론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규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517)

고엽제사건518)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면책

사유를 살피건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그 제조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

이 존재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나 그 기준 자체에 결함이 있어 그 기

준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

여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4) 설계·지시의 항변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속품을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조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원재료나 부속품의 공급업

체는 제조물책임을 면하게 된다. 원재료 또는 부품의 제조업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가 한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이러한 지시에 따른 원재료 또는 부

품 제조업자에게 완성품 제조업자와 같은 정도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을 기대하기

는 곤란한 일이다.519) 원재료나 부속품의 제조업자가 주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는 이

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규정이라 할 수 있다.520)

원재료·부품제조업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시를 받는 것으로는 부

족하며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하여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방법에 의한 지시를 받았

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원재료 및 부품제조업자는 종속적인 역할만을 해

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독자적인 거래 당사자로서 원재료 또는 부품을 공급한 경

515) 권오승 외 4인, 전게 「제조물책임법」, 203면.

516)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37면.

517) 최동식, 전게 “製造物責任法上 缺陷 槪念과 開發危險의 抗辯”, 175면.

518) 대법원 2013.7.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519) 임승현, 전게 「제조물의 결함책임」, 287면.

520)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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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지시는 설계도를 제시하는 등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여야 한다.521) 그리고 원재료나 부속품의 제조업자 자

신이 결함의 초래에 과실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522)

3) 면책의 배제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

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

한 후, 그 보충으로서 사후적 관찰 및 회수의무를 인정한 것이다.523) 그러나 이 규정의

위치나 지금까지의 해석론, 그리고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의 전제조건, 즉 제

4조 제2항은 제3조의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를 전제하고 있으며, 제3조

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함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규정의 구

조를 고려할 때, 면책사유의 주장을 봉쇄하는 의미가 아닌 제조업자의 새로운 의

무로 이해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524) 계속관찰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생산 및 설계의 안전성 분석, 위해정보의 수집, 제품안전성

에 대한 연구 활성화, 학술적 정보의 모니터링 강화, 안전성 기준의 글로벌화, 위

험성 인지후의 경고·리콜 등의 조치들이 있다.525)

개발위험의 항변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이

익하게 되는 것을 일정한 선에서 방지함으로써 제조업자와 소비자와의 이익의

균형을 취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26) 그러나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

한 이상, 동 조항이 소비자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며 특히 알

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는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미 발생한 손해가 감

소되는 것도 아니기에 동 규정은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

521) 박동진, 전게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172-173면.

522) 山本庸幸, 「注釈製造物責任法」, ぎょうせい, 1994, 101面.

523) 최동식, 전게 “製造物責任法上 缺陷 槪念과 開發危險의 抗辯”, 174면.

524) 김범철, “製造物責任法上 警告義務의 限界”, 「법조」 제55권 제7호, 법조학회, 2006, 135면.

525) 권대우, 전게 “제조업자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소고”, 33-36면.

526) 박기동, “指定討論 要旨”, 「저스티스」 통권 제68호, 한국법학원, 2002,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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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27)

제조업자나 공급업자는 제조물을 유통시키는 시점에서 안전한 제조물을 제조·

공급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물이

유통된 이후에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확대되지 않도록 최선

의 조치를 다해야 하므로 제조물을 유통에 놓은 이후에도 제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만약에 제조물의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리콜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거

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나

공급업자가 이러한 사후 손해방지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면책사

유를 원용하여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없다.528)

생각건대, 콘택600사건에서529) 제조물책임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제조물책임

법이 적용된다면 설령 대법원의 입장대로 결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식회

사 유한양행은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의 제조물에 대한 계속감시의무위반으

로 인한 책임이 긍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 제조업자는 의약품의

부작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530)

4) 면책의 제한

면책특약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일반 소비자가

제조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된 특약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조업자의 책임면제 또는 책임의 제한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이

면책특약에 의하여 피해의 보상을 제한 당하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하에서 계약

에 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면책특약의 제한은 제조업자의 횡포의 가능성을 배

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531)

제조물책임법에서도 면책특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6조에서는 “이

527) 이상정, “제조물책임법과 개발위험의 항변”, 「성균관법학」 제19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7, 102-103면.

528) 권오승 외 4인, 전게 「제조물책임법」, 218면.

529)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대법원은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

(Phenylprophanolamine)을 함유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이 그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판례이다.

530) 윤석찬, 전게 “의약품 결함과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2287 판결-”, 577면.

531) 김종렬·김진호, 전게 「제조물책임법」,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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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

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

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

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

다. 민법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해석으로 제조물책임에서의 제조업자

와 소비자의 면책특약을 해석하면,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른 쟁점으로 다투어질 염려가 있고 무과실책임의 원리를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와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제조물책임에 대

한 면책특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였다.532)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보다 면책특약의 채권자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면책합의 또는 면책특약이 채권자

를 충분하게 보호하는 전제하에서는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533) 제조물책임법 제

6조 단서 조항에 의하면, 사업자간의 영업용 재산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통상 사업자

간에는 소비자 또는 피해자와는 달리 제조물의 성질, 기술적 지식, 거래관행상

또는 법률상의 지식 및 상호간의 실질적인 지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기업의 손실에 대한 제조업자에 지나친 책임을 부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

적인 입장에서 허용한 것이다.534)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

생한 확대손해로서의 재산손해가 소비자의 개인의 재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것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535)

8. 소멸시효·제척기간

1)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

532) 사법연수원, 전게 「약관규제와 소비자보호 연구」, 243면.

533) 윤석찬, 전게 “불법행위책임과 위험책임에서의 책임면제 및 책임제한 이론에 관한 연구”, 116면.

534) 윤석찬, 전게 “製造物責任法을 통한 消費者保護와 그 爭點들”, 65면.

535) 윤석찬, 상게 “製造物責任法을 통한 消費者保護와 그 爭點들”, 65-66면; 김범철, “製造物責任法에 관한

硏究”, 「법조」 제49권 제2호, 법조학회, 2000,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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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상 효과를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라 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목적인 입증곤란의 구제 및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재

산권 제한의 정당화사유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536)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

한 민법 제766조 제1항537)과 동일한 내용이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

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

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538)

2)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어떤 권리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존속기간을 예

정하고 있다.539)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

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

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

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

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여 제척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는 소량의 유해물질이 장시간에 걸쳐 인체에 누적되는 경우와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근(HIV) 또는 고엽제와 같이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536) 장석조, “消滅時效 抗辯의 訴訟上 取扱”, 「법조」 제48권 제1호, 법조학회, 1999, 34면.

537)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38) 대법원 1999.11.23. 선고 98다11529 판결.

539) 김진우, “소멸시요와 제척기간”,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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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에는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잡으면 통상 제척기간

이 경과한 후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의미에서 타당한 입법

이라 하겠다.540)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541)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감염의 잠복기

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

려운 경우,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일률적으로 감염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감염일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

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

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감염 자체로 인한 손해 외에

증상의 발현 또는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손해는 증상

이 발현되거나 병이 진행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

하였다.542)

540) 윤석찬, “民法改正案과 世界化의 趨勢 -消滅時效制度를 中心으로-”, 「법학연구」 제47권 제2호, 부산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7, 12면; 김범철, 전게 “製造物責任法에 관한 硏究”, 199면.

541) 제766조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542) 대법원 2011.9.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이는 혈우병 환자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제조·공급한 혈액

제제로 인하여 HIV에 감염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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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중 제조물책임 비교

1. 한·중 제조물책임법리 비교

중국은 특수한 국정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에 대한 규범은 행정조례부터 시작

하였다. 1980년 3월 10일에 발표한 공업기업 전면 품질관리 잠행방법은 제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품질이 저하인 제조물의 출하를 감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과 직접적인 책

임자에 대한 행정책임, 나아가 형사책임을 정하였으나 민사책임인 제조물책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즉, 이 행정규정은 제조물품질에 관한 규정이지 피해

자를 구제하려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향후 입법계기

가 되었다.543)

1986년 7월 1일 시행된 공업제조물품질책임조례는 또 하나의 행정조례이다. 이

조례 제4조 “제조물의 생산, 운송, 저장, 판매 기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

조물품질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 제조물품질책임에 대하여, 조례 제2조

는 “제조물품질은 제조물에 적용되는 국가의 관련 법규, 품질기준 및 계약에서

정한 안전과 기타 특성에 대한 요구이다. 제조물품질책임은 제조물품질이 상기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여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다”라

고 정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책임을 보면, 제11조는 생산기업이 사용자와 판매

기업에 대한 품질책임을 정하고 있고 수리, 교환, 반품과 실제적인 경제손실에

대한 배상을 정하였다. 이 조례는 행정규정이기 때문에 행정책임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제11조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543) 张庆·刘宁·乔栋, 前揭 「产品质量责任」, 6-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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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통칙 제122조는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언급하지 않아, 엄격책임인

지 아니면 과실책임으로 생산자 등 주체의 책임을 확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

확하지 않다.544)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0년 7월 8일 개정한 제조물품질법은 제4장에

서 제조물책임을 전문적으로 규정하였다. 생산자가 엄격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고, 운송인과 보관인 등은 과실책임을 부담한다. 그

러나 판매자가 어떤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설, 과실추정책임

설, 종합귀책설 등 여러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545)

2010년 7월 1일 시행된 권리침해책임법은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생산자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

지만,546) 판매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무과실챔임설, 과실책임설 및 모순설로 의견

이 엇갈리고 있어 학계에서는 통설적 견해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547)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계약책임설과 불법행위책임설이 있고,

계약책임설에는 하자담보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로 나누고, 불법행위책임설은

과실책임설과 무과실책임설로 나눈다.548) 제조업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소비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계약책임설로는 구제를 받을 수 있으

나, 제조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한계가 보여, 불법

행위법에 의하여 처리하게 된다.549)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

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여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

증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곤란이 있어, 피해자를 법적으로 무방비상태에 방치해

544) 冉克平, 前揭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31面.

545) 贾登勋·蒲夫生, 前揭 “论产品责任的归责原则──浅评我国《产品质量》法”, 52面; 郭广辉·戎素云, 前揭 “保

护消费者权益的若干产品责任问题”, 52面; 梁慧星, 前揭 “中国产品责任法——兼论假冒伪劣之根源和对策”, 41

面; 张骐, 前揭 “中美产品责任的归责原则比较”, 64面.

546) 朴奎龍·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40

면; 王利明, 前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23面.

547) 朴奎龍·徐世杰, 상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44-345면; 王利明, 上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25面; 高圣平, 前揭 “产品责任归责原则研究-以《侵权

责任法》第41条、第42条和第43条为分析对象”, 11面; 张江莉, 前揭 “论销售者的产品责任”, 127面.

548) 박규용, 전게 “산업사회의 도래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 57-63면.

549) 박규용,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8집, 한국법학회, 2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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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무과실책임설에 대하여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무과실책임은 민법에서 특별히 명문으로 규정해야만 적용이 되는데, 특별법도 없

는 상황에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2002년 7월 1일 시행된 제조물책

임법은 무과실책임을 도입하였다.550)

한국과 중국의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국은 생산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모두 무과실책

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은 다르다. 한국

은 민법으로 제조물책임을 규범하는 과정에, 제조물책임의 특수성을 점차 의식하

여 특별법의 제정으로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특수한

국정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행정법규이다. 민사

책임보다 행정책임을 더 강조하였고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조문도 있

었으나 법리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제조물품질법의 입법으로 생

산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법리가 확립되었다.

둘째, 판매자에 대하여 중국은 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무과실책임인지 또는 과

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을 상황에 따라 부과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551) 한국 제조

물책임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

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

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자가 결함제조물의 생산자를

밝히지 못하고 결함제조물의 공급자도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권리침

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와 비슷하고, 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550) 김종렬·김진호, 전게 「제조물책임법」, 26-35면.

551) 朴奎龍·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45-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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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법체계

중국 제조물책임의 법체계는 민법통칙, 제조물품질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권리

침해책임법 등 법률과 행정규정, 부서규정, 사법해석으로 구성되었다. 제조물책임

을 전문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은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법이다. 권리침

해책임법은 중국 민법전의 한 부분이지만,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법의 관

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라고 말하기 어렵다.552) 권리침해책임법은 제조물품

질법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을 다시 확인하거나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제

조물책임을 확정함에 있어서, 먼저 제조물품질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

조물책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제조물에 대한

확인이다. 제조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조물책임의 부담을 논의할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제조물품질법 제2조 제2항은 제조물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

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당연히 제조물품질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 제조물책임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제조물책임을 확정함에 있어서,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민법, 소비

자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도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553)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손해의 산정방법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 안전, 해결대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그 중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의 구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로

서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의 특별법이다.554)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은 사전예방조치인 리콜 등 제도를 규정하고 피

해가 발생한 후에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555)

552) 朴奎龍·徐世杰, 상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36

면; 张新宝·任鸿雁, 前揭 “我国产品责任制度: 守成与创新”, 6面.

553) 이병화, 전게 “國際製造物責任法에 관한 硏究”, 364면.

554) 고형석,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안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69면.

555) 사법연수원, 전게 「약관규제와 소비자보호 연구」, 198면; 권대우, 전게 “헌법적 권리로서의 소비자권과

소비자운동권의 발현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를 중심으로-”,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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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법체계를 비교해보면, 중국은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분산입법을 취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규정은 민법, 행정법, 사법해석 등에 분산되어 있다.

이는 제조물책임을 줄곧 보완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법률적용에는 적지 않

은 곤란을 가져왔다. 제조물책임법과 권리침해책임법은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 민법통칙, 제조물품질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권리침해책임법, 인신손해사법해석, 식품약품사법해석 등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하였다.556) 그리고 이런 법률, 법규도 개정하고 있기에, 피해자가 구제를 받으려

면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의 입법형태와 비교하면, 한국은 제

조물책임법이라는 특별법을 정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한국 제조물책임법은 특별법으로서557) 제조물책임을 확정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만 규정하여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는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문

만 있어 제조물책임법으로만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1. 제조물의 범위

1) 제조물의 개념

제조물의 개념에 대하여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2조 제2항은 “본 법에서의 제조

물이란 가공·제조를 통해서 판매로 쓰이는 제조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

항은 “건설공사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건축자

재·건축부품과 설비는 전항에서 정한 제조물의 범위에 속하여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물은 동산에 한정되어 있고, 가공·제조

556) 徐世杰·朴奎龙, 전게 “중국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권리침해책임법 및 사례를 중심

으로-”, 3-4면.

557) 박규용, 전게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에 관한 고찰”,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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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판매로 쓰여야 한다.558) 증여품은 제조물책임의 관련 법규정이 적용되

는가? 식품약품사법해석 제4조에 의하면, 식품, 약품의 생산자, 판매자가 소비자

에게 증여한 식품, 약품의 증여품으로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손해

를 초래한 경우, 소비자가 권리를 주장할 때 생산자, 판매자가 소비지가 증여품

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즉, 증여한 제조물이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물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항은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

다. 제조물책임의 대상은 동산이어야 하고 부동산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외된

다.559)

한·중 제조물의 개념을 비교해보면, 제조물은 동산에 한정되었고 부동산과 서

비스는 제외시켰다. 개념에서 인정한 제조물의 범위를 살펴보면, 한국 제조물의

범위가 중국 보다 넓다. 중국의 개념은 “제조물은 제조물이다”라는 반복 정의를

취하여, 제조물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제조물

은 동산이다”라고 정의를 내려 제조물을 명확하게 확정하였다. 중국의 제조물은

“판매로 쓰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한국은 이런 내용이 없다. 대량판매·대량

소비의 사회배경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입법요구가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은 제

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은 “판매로 쓰여야 한다”는 제한을 정하였다. 증여한 제조

물이라도 그 목적은 판매를 하기 위한 마케팅수단에 불구하기 때문에 제조물책

임이 적용된다.

2)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의 종류가 다양하여 모든 제조물을 비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서

쟁의가 많은 제조물을 선택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첫째, 부동산에 대하여 한·중은 모두 이를 제조물책임의 범위에서 배제시켰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중의 주택은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상품에 속하고, 품질문제

558) 王利明, 前揭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12-213面.

559) 권상로·한도율, 전게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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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 경우는 상품주택사법해석으로 해결하며, 건축물 물체의 탈락, 추락으

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권리침해책임법 제85조로 구제받고,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손해는 권리침해책임법 제86조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560) 한국의 경

우는 하자담보책임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민법 제758조561)의 규정에 의하여 손

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부동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구제의

루트를 마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혈액과 혈액제제에 대하여, 중국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주로 긍정설,

부정설과 간주설로 나누고 있다. 혈액을 직접 제조물이라고 인정하는 긍정설은

혈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562) 그러나 부정설563)은

현실적으로 혈액으로 인한 감연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매

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간주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의

단점을 보완하여 혈액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

적으로 혈액을 제조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이다.564) 그리고 권리침해책임법

제59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여 혈액을 제조물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혈액은 제

조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565) 헌혈한 혈액의 공급자는 제조업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헌혈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수혈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일정한 검사를 거친 후, 수혈자에게 수혈하는데, 제조물책

임은 헌혈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의 책임

을 묻는 것이기에 혈액을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의 타당성에 대하여

는 의문이 간다.

그리고 혈액제제에 대하여는 모두 제조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혈액제제의 제조업자는 개발위험의 항변사유를 들어 면책하게 될 수

560) 张新宝, 前揭 「侵权责任法(第二版)」, 335面.

561)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

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62) 元培冰·张江莉, 前揭 「产品责任前沿问题审判实务」, 22-24面.

563) 马家忠·田侃·邵振, 前揭 “血液的法律属性及其侵权责任归责原则刍议——兼论《侵权责任法》中‘不合格血液’

问题”, 「医学与哲学(A)」, 2013, 第1期, 68-69面.

564) 王利明·周友军·高圣平, 前揭 「侵权责任法疑难问题研究」, 496面.

565) 임승현, 전게 「제조물의 결함책임」,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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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제조물책임법의 혈액사고에서의 적용이 쉽지 않게 되었다.566) 이에 반해,

중국은 권리침해책임법 제59조를 신설함으로써, 혈액제제 등 혈액제품에 대하여

개발위험의 항변을 배제하였다. 왜냐하면 혈액제품은 직접 인체에 작용되고 그

기능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과 생명을 구조하는 데에 작용하여 결함이

있게 되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소비자의 생

명건강의 안전이익은 생산자의 경제이익보다 더 높아, 소비자의 생명·건강권익에

손해를 끼치면서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이런 선택을 하였다.567)

셋째, 농산품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 모두 제조물책임법 또는 제조물책임의 관

련 법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게 하여 1차 산업을 보호하였다.568) 그러나 중국에

서는 화학물질 등을 1차 산업에 과다 사용하여 신체건강을 침해하는 현상이 갈

수록 심각해져 이를 규범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중국은 농산품품질안전법을 제

정하여 농산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농산품으로 인해 손해를 초래한 경우,

책임의 주체를 농산품의 생산자, 판매자, 농산품 도매시장과 농산품 품질안전

감독기관으로 정하여 책임의 주체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국무원의 식품 등 제조물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제2조 제1항은 식용농산품도 제조물이라고 정함으로써 농산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과 농산품품질안전법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나, 농산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는 분명한다.569) 한국은 농산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에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한

국 제조물품질법에서의 제조물에 대한 정의를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570)

넷째, 전기, 가스 등 무체물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이를 동산으로 취급할 수 있

기 때문에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조물책임이을 적용될 수 있다.571) 원래

566) 윤석찬, 전게 “혈액사고의 책임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감염된 혈액제제 제조업자의 책임을 중

심으로-”, 493면.

567) 冉克平, 前揭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292-293面.

568) 李昌麒· 许明月, 前揭 「消费者保护法(第四版)」, 180面;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29면.

569) 王吉林, 前揭 “食用农产品侵权责任法律性质辨析”, 60-61面.

570) 공홍식·김종현, 전게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쇠고기 이력제의 역할과 법개정의 필요성”,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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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고압과 저압의 전기로 인한 피해를 규범하였는데, 관련 사법해석이 폐지

됨에 따라 입법의 공백이 나타나 새로운 사법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섯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중국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제2조에서 명확

한 정의를 내렸다.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 서류를 말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나 사법실무에서는 이를 제조물로 인정

하여 제조물책임을 적용하고 있다.572) 한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

호에서는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념에 대하여도 정의를 내렸다. 무형물인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유체물을

의미하는 동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한국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

었다. 그 이유의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주

체의 배상범위가 과대해질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573)

중국에는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간주한다. 중국은 저작권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동시에 단행법을 제정하여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제

조물품질법, 권리침해책임법 등 제조물책임으로 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라는 전문적인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는 산

업을 진흥하는 법률로서 이익배당 등에 대하여 치중하여 규정하고 있어 손해

배상책임의 부담 등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에

속하지 않아, 이로 인한 손해의 구제는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제조물책임법에서 도입한 무과실

책임으로, 보호강도가 비교적 강화된 법률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제조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574)

571) 박규용, 전게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 267면.

572) 冉克平, 前揭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65面.

573) 차성민, 전게 “소프트웨어와 제조물책임”, 2057면.

574) 권상로·한도율, 전게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87-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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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물책임의 주체

1) 생산자 또는 제조업자의 개념

중국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생산자, 판매자이고 기타 책임자는 운송인, 보관

인, 제조물품질검사기관과 인정기관이 포함된다. 제조물품질법 등 관련 법률

에는 생산자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고, 제조물품질법 조문해석에서

는 제조물을 생산하는 행위가 있는 자를 생산자로 정하였는데, 이는 생산하

는 ‘행위’를 강조하여 지속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견해가 엇

갈리는 상황이다.575) 한국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제조업자, 공급업자가 포함된

다. 제조업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가

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

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誤

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이다(제2조 제3호).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을 업

(業)으로 해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제조물의 제조·가공은 영리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

복·계속하여야 한다.576) 생산자는 제조물책임의 주체로서 중요한 지위에 있고, 피해자가

구제를 요청하는 대상이기에 중국은 생산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생산자 또는 제조업자의 범위

첫째, 생산자 또는 제조업자에서, 중국에서는 원자재 및 부속품의 생산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동의설577)과 반대설578)이 있는데, 원자

재 및 수속품의 생산자는 조문해석에서 정한 생산자의 개념에 부합하고, 이

를 생산자에 포함시키면 소비자의 책임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구

제에 유리할 것이다. 한국 제조물책임법은 완성품과 부속품·원재료 등을 구

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원재료나 부품의 결함이 완성품 제조업자의 지시

575) 朴奎龍·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34

면.

576)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26면.

577) 董春华, 前揭 “再论产品责任的责任主体及归责原则——兼与高圣平教授商榷”, 113-114面.

578) 高圣平, 前揭 “论产品责任的责任主体及归责事由——以《侵权责任法》‘产品责任’章解释论为视角”, 3-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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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제조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업자에게 제조

물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면책사유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준생산자 또는 표시제조업자에 대하여, 중국은 사법해석의 형식으로

제조물책임의 주체라는 것을 확정하였다. 한국도 제조물책임법에서 표시제조

업자를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자기의 성명·상표 등을 사용하

면, 소비자의 높은 신뢰를 받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해야 한

다.579)

셋째, 수입자에 대하여, 중국의 사법실무에서는 이를 판매자라고 간주하고

있는데,580) 수입자를 생산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581) 피해자 또는

소비자는 결함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본 후, 수입자를 상대로 구상을 받은 경

우, 수입자를 판매자로 인정하면 무과실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과실책

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도 논란이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구상

받는 데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생산자로 간주하면 무과

실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는 과실의 요건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상대적

으로 배상받기 쉬워 질 것이다. 한국은 이를 제조업자로 간주하여 제조업자

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582)

3) 판매자 또는 공급업자

중국의 조문해석에 의하면, 제조물의 공급자는 판매자에 속한다. 한국에서

는 판매자를 공급업자에게 포함시켜 중국과 큰 차이가 없다. 중국 권리침해

책임법 제59조는 의료기관을 판매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약품사용을 특

수한 판매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중국에서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동시에 의료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여 자신의 운영을 유지하

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적

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583) 한국은 의료서비스에서 결함 의약품(제조

579) 冉克平, 前揭 “论产品责任的责任主体”, 63面.

580) 元培冰·张江莉, 前揭 「产品责任前沿问题审判实务」, 169面.

581) 冉克平, 前揭 「产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201面.

582) 변준영, 전게 “수입업자의 제조물책임(PL) 분쟁에 관한 연구”, 255면.

583) 陈昌雄, 前揭 “医疗机构在医药产品侵权中的责任研究——以中外对比研究为重点”, 1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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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사용으로 피해를 초래하였다면, 현재까지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

750조의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불법행위를 원용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료서비스나 서비스제공자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584)

4) 기타 주체

운송인, 보관인 등 제3자의 과실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게 되어 손해를 초래

한 경우, 중국은 그들의 과실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와 운송인,

보관인간에 일반적으로 계약관계가 없고, 또한 피해자가 제조물이 운송, 보관

단계에서 결함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제조 또는 판매단계에서 발생하였는

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운송인, 보관인 등 유통과정에

서의 책임자를 확정하는 데에도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산자와 판

매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585) 한국은 이에 관

한 규정을 두지 않아, 피해자가 보관인,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요구하려면 민

법 제750조를 원용해야 할 것이다.586) 한국 제조물책임법에서 이미 제조물책

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하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제3자의 배상책임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국 제조물품질법에서는 제조물품질검사기관과 인정기관도 제조물책임의

보충책임자로 정하여 생산자, 판매자와의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제조물품질

검사기관과 인정기관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전제는 고의 또는 과실이기 때

문에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있다.587) 한

국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품질검사기관과 인정기관이 제조물책임을 부담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동법 제5조에서는 “동일한 손해

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조물품질검사기관과 인정기관은

584) 최종현, “의료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가능성”,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1호, 한

국의료법학회, 2012, 83-84면.

585) 王利明, 前揭「侵权责任法研究(下卷)」,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1, 250-251面.

586) 임승현, 전게 「제조물의 결함책임」, 266-267면.

587) 杨立新, 前揭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食品药品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释评”, 39面; 王竹·钟琴,

前揭 “论产品质量检验、认证机构侵权责任——以本次《消费者权益保护法》的修改为中心”, 3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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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이 있으면, 제조업자 등과 연대하여 피해자에

게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중국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결함 및 판단기준

1) 결함의 종류

결함은 제조물책임의 핵심내용이다.588)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46조는 결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종류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전통적인 견

해에 의하면,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 또는 경고지시상의

결함 등 세 종류로 나눈다. 지금 학계에서는 계속관찰상의 결함도 있다고 주

장하고 있는데, 계속관찰은 생산자, 판매자의 일종의 행위에 불과하기에, 결

함의 새로운 유형으로 말하기는 어렵다.589)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는

결함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및 기타 결함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결함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은 결함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데 있다.

2) 결함의 판단기준

한국은 결함의 정의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하였다.

제조상의 결함은 상대적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으나, 결함제조물이 멸실, 훼

손된 경우,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590) 설계상의 결함은 대체설계를 핵심으로

전개하였는데, 대체설계도 ‘합리적’ 대체설계로 제한시켜 설계상의 결함을 판

단하는 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제조업자와 피해자의 형평을 추

구하려고 하였으나, 입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우

려가 있다. 그리고 설계상의 결함과 제조상의 결함의 차이는 제조상의 결함

은 개별 제품에 나타나고 설계상의 결함은 이 설계를 채용하여 제조한 모든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는 것에 있다.591) 피해자가 결함제조물에 설계상의 결함

588) 최광일, 전게 “中國의 製造物責任法의 特徵과 問題點”, 69면.

589) 董春华, 前揭 「中美产品缺陷法律制度比较研究」, 37-38面.

590) 임은하, 전게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159-160면.

591) 송오식, 전게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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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제조물의 구조 등을 설계하는 설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표시상의 결함도 명

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를 판단하는 데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면

결함을 이룬다고 정하여 소비자기대기준을 채용하였다.592)

비교적 특수한 것은 중국은 강제성 기준을 결함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

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물품질법 제46조는 “본법에서 결함이란 제조물

이 신체, 기타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의 존재를 말하거나 제조물이

신체건강과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이

있을 경우, 당해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표

준이나 업계표준을 부합하지 않으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러나 중국 사법실무에서는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인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많은 논란을 빚었다.

국가의 강제성 기준에 부합한 제조물이 피해자 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 피해자는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강제성 기준에 부합한

제조물이라 하더라도 결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제조물

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먼저 국가의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부합하였다면 또 불합리한 위험의 기준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고 있다.593) 한국은 국가의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였다는 것은 면책사

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강제성 기준은 제조물에 대한 최저의 기준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조업자를 과다하게 보호하여 소비자와 제조업자간의 형

평을 깨뜨린 법규정이다. 따라서 한국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게 되면 현실적인

상황과 법감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면 면책될 수 있다는 조

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594)

592) 송오식, 전게 “제조물의 결함 유무 판단기준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307면.

593)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25面.

594) 최동식, 전게 “製造物責任法上 缺陷 槪念과 開發危險의 抗辯”,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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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증책임과 연대책임

한국과 중국은 제조물책임에서의 피해자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입증완화 또는 입증전환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법원에서는 결

함의 추정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다.595)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43조는 제조물의 생산자와 판매자의 외부관계와 내부

관계를 규정하였고,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는 한 개 조문이었던 제조물품질

법 제43조를 3개 조항으로 나누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권리침해

책임법 제43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외부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나 피해자는 제조물의 생산자와

판매자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면책사

유가 없는 한,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596) 한

국도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법 제5조에 의하면, 완성품 제조업자와 부속품제

조업자, 실제제조업자와 표시제조업자는 그 책임의 비율과 상관없이 각자가

전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부분이 각각 입증되더라도 전체 손해에 대하여 다른 책임자와 연대책임

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 피해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597) 한국과 중국은 큰 차이가 없다.

부진정연대책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전체 손해를 배상한 제조업자가 그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부분을 입증하면, 다른 책임자에게 구상받을 수 있다.

중국은 권리침해책임법 제43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구상

관계를 정하였고 동법 제44조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관계를

정하고 있다.598) 이에 대하여 한국 제조물책임법에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

았으나 민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게 하면, 중국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중국에서는 제조물책임을 특정하여 책임주체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595) 박경재, 전게 “제조물의 결함과 입증책임”, 20-22면;

596) 朴奎龍·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47

면.

597)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36면.

598) 高圣平, 前揭 “论产品责任的责任主体及归责事由——以《侵权责任法》‘产品责任’章的解释论为视角”, 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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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한국 제조물책임법은 이런 관계에 대한 규정을 민법에 맡겨 해결

하도록 하였다. 한국은 민법전이 있기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었고, 중국은 민

법전과 비슷한 역할을 가진 민법통칙이 있으나, 규정이 너무 간단하여 법적

용에 있어서 많은 곤란을 가져와 단행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나 일부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의 발전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제조물책임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가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

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 제조물책임의 손해배상범위

에는 재산상 손해, 신체손해와 정신적 손해 외에 징벌적 손해도 포함된다. 한

국은 제조물책임의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고 있고, 더 구체적으

로는 확대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599) 즉, 제조물 외

에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데, 그 확대손해를 포

함하여 손해범위를 분류하면, 물적 손해, 인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나눈

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눈에 띈다.

이를 제외하고는 재산에 대한 손해, 신체·건강에 대한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한국과 중국의 제조물책임의 배상범위에 포함된다.600) 다음은 세부내용을 비

교하기로 한다.

1) 재산상 또는 물적 손해

(1) 결함제조물 자체를 포함하는 지의 문제

제조물책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제조물 자체손해의 배상문제이다. 중국 제

조물품질법 제41조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 및 결함제조물 이

599) 김준호, 전게 「민법강의(제16판)」, 1858면.

600) 徐世杰·朴奎龙, 전게 “중국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권리침해책임법 및 사례를 중심

으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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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생산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

정하여,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해자는 결함제조물 외의 기타 손해만 배상받

을 수 있다. 즉, 결함제조물 자체손해를 기타 방법을 택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여 전부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가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여, 중국 권

리침해책임법의 입법과정에서 결함제조물자체의 손해를 제조물책임의 배상범

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이 논의하여 왔다. 계약책임과 권리침해

책임의 한계는 모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결함제조물 자체손해를 제조물

책임의 손해배상범위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지만,601) 중국의 국

정과 피해자의 구제편의를 고려하여 권리침해책임법 제41조는 “결함제조물

자체손해 외의 기타 재산”이라는 제한을 삭제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

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생산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

다.602)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

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제조물자체 외의 손

해가 발생한 경우, 즉 확대손해가 발생하면 결함제조물자체도 제조물책임의

배상범위에 포함되어 피해자는 함께 배상받을 수 있다.603) 결함제조물로 인하

여 여러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41조에 의하여 결

함제조물 자체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되어, 계약책임 또는 기타 방법으

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데에 반해,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피해

자는 전부의 손해를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배상받을 수 있다.

(2) 결함제조물 자체손해의 확정문제

결함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발생해도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

된다. 한국의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노래방기기사건604)에서 대법원은 “제조

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

601) 杨立新, 前揭 “侵权责任法立法最新讨论的50个问题”, 8面.

602)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26面; 徐世杰·朴奎龙, 전게 “중국 제조물책임에서 손해

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권리침해책임법 및 사례를 중심으로-”, 2014, 7면.

603) 김준호, 전게 「민법강의(제16판)」, 1858면.

604) 대법원 1999.2.5. 선고 97다26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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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사건605)에서 대법원은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

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

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

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

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결함제조물

자체가 훼손된 경우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책임으로 구제를 받아

야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함제조물 자체에

손해만 발생한 경우, 이는 계약을 부적절하게 이행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위

반하는 것이 되어 계약책임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해가 있다.606)

그러나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결함제조

물 자체의 가치저하, 수리비용 또는 멸실인지,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전의 개조

비용, 운송비용도 결함제조물 자체손해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기타 재산손해

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전술한 중국의 자동차 전소한 사례607)에서 법

원은 피해자에게 섀시의 구입비용, 차량구입비, 차량개장비, 차량이 사용되는 디

젤가치 등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자동차 자체의 손해와 디

젤 등의 가치와 구분하여 별도의 손해로 인정하여 제조물품질법을 적용하였다.

제조물자체의 손해와 확대손해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조물자체의 손해도 불법행위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결해

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08)

2) 신체 또는 인적 손해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 제44조는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는 의료비, 치료기간의 간호비, 결근으로 인

605) 대법원 2000.7.28. 선고 98다35525 판결.

606) 王利明, 前揭 “论产品责任中的损害概念”, 53面.

607) 陕西省商洛市中级人民法院, 2009년 12월 8일, (2009)商中民三初字第7号 민사판결, 陕西省高级人民法院,
2010년 6월 7일, (2010)陕民二终字第34号 민사판결. 徐世杰·朴奎龙, 전게 “중국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범
위에 관한 연구 -권리침해책임법 및 사례를 중심으로-”, 5면.

608) 최병록, 전게 “아시아 3국(日本, 中國, 韓國)의 製造物責任法比較硏究”,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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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입손실 등의 비용, 피해자에게 장애를 입히면 또 생활보조기구비용, 생

활보조비, 장애배상금 및 피부양자의 필요한 생활비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용, 사망배상금,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자

의 생활비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인신손해사법해석에서 의료비, 간호비 등

의 개념과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제조

물책임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제조업자의 손

해배상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7조 제2호에 따라 유해물질의 누적으로 인한 신체손해 또는 잠복기간 후에

나타나는 손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의 침해로부터 유발된 손해도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609) 유해물질의 누적으로 인

한 신체손해 또는 잠복기간이 지난 후 나타난 증상에 대하여 규범하여 피해

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중국 제조물품질법은 피해자의 보

호강도를 높였지만, 누적손실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권리침해책임법 제59

조는 혈액과 의약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이와 관련한

입법을 보완한 것이다. 중국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법에서 누적손실과

잠복기간을 지난 후에 나타난 손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는 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언급이 없어도 이로 인한 손해가 소송시효

와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인정과정은 쉽지 않았다. 중국은 정신적 손해를 사망배상금

과 같이 다루었기도 했지만, 지금은 독립적인 배상항목의 하나로 되었다. 제

조물품질법, 권리침해책임법, 인신손해사법해석, 소비자권익보호법 등에는 정

신적 손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하여 확

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자유재량권을 부

여하였다. 배상액의 산정에 관해서 2011년 11월 30일 발표된 산동성의 통지

609) 박규용, 전게 “산업사회의 도래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 66면; 朴奎龙·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

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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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할 수 있다.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전성 민사재판업무회의기요에

관한 통지(《山东省高级人民法院关于印发全省民事审判工作会议纪要的通知》

（2011）297号)에 의하면, 최근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민 생활의 질도

제고되어 있어 회의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배상기준에 대하여 조절하였

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해자가 자연인인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의 배상기준은 1,000 내지 5,000위안이고, 심각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기준은

5,000 내지 10,000위안이다. 가해자가 법인 또는 기타 사회조직인 경우 자연

인 가해자의 배상기준의 5배 내지 10배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손해가 특별하

게 심각한 경우, 상기한 내용을 토대로 배상기준을 더 올릴 수 있다.

한국 제조물책임법은 정신적 손해를 언급하지 않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

야 한다.610) 정신적 손해배상의 성격에서 제재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 왔으나 한국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중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

다. 중국 법원도 사법실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금액을 높여 피해자의 정

신적 고통을 더 많이 구제해야 할 것이다.

4) 징벌적 손해

중국은 1994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으나 실제 적용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

러났다. 식품안전법 제96조 제2항은 식품생산자의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

임을 정하였는데, 이는 처음으로 불법행위체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식품이라는 제조물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권리침해책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를 도입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견해도 있었지만, 권리침해책임법

은 최종적으로 극히 개별적인 제조물책임 사안에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때

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

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구제를 받기에는 쉽지

610) 2008년 한국은 정신적 손해배상의 금액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박영호,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10년간 판례의 동향(上)”,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9, 1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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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611) 그래서 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식품약품사법해석은 징벌적 손해

배상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였고 산정기준도 명확하게 하여, 실용성을 강화하

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5조 제1항은 계약위반

성 징벌적 손해배상이고, 제2항은 권리침해성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이다.612) 한국에서는 악덕 기업의 횡포에 대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정

책적 입장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의 소액소송에서는 개별적인 손해배상액이 적고 소송절차도 번거

로워서 사실상 불법이 방치된 영역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으로 그 적

극적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를 민사법 전 영역에 도입하는 것

은 무리이고, 제조물책임법과 같은 특별법 형식으로 제한적인 영역에 우선적

으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613) 중국은 기본법인 권리침해

책임법 제5장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이의 시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6. 면책사유

1) 면책사유의 유형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은 제조물 생산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제조물

품질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제41조 제2항은 생산자의 면책사유,

즉 제조물이 유통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제조물이 유통에 투입될 때에 결함

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제조물을 유통할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이다.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4조는 면책사

유를 정하였는데, 제1항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免)한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611) 孙效敏, 前揭 “奖励制度与惩罚性赔偿制度之争——评我国《侵权责任法》第47条”, 89-97面.

612) 徐世杰·朴奎龙, 전게 “중국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권리침해책임법 및 사례를 중심

으로-”, 26-27면.

613)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2, 153,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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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

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제2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

였다는 사실(제3호),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

는 사실(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중 제조물책임 주체의 면책사유를 비교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물불공급 또는 유통하지 않음에서,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41조 제

2항 제1호는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맞물린다. 즉, “제조물

이 유통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과의 면책사유는 비슷하다. 그러나 “유통에 투입”과 “공급”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둘째,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 결함이 없을 경우는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

4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제조

물이 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난 후,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이유로 생산자

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제조물이 유통되기 전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

명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조물의 합격증명서로 항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46조에서 제조물결함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시의 국

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제조물에 대한 국가의 기준은 최저한의 요건에 불과하고 또 사회기술의 발

전과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여, 국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인 사항이라고 인정하면 소비자보호에 아주 불리하게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의 형평이 이루지 못해 제조물책임법제의 발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614) 중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제조물이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에 부합하나 신체건강이나

614) 최동식, 전게 “製造物責任法上 缺陷 槪念과 開發危險의 抗辯”,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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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615) 한국 제조물책임에서 국가기준을

절대사항으로 정한 것은 문제가 적지 않다.

셋째, 개발위험의 항변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이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41조 제2항 제3호는 “제조물을 유통할 당시의 과

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에 책임의 면제를 주장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한국은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제

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업자는 면책된다. 중국과 한국은

제조물의 개발위험의 항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조

항에 대한 해석도 동일하다. 공급 또는 유통할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은 전 세

계의 과학기술수준으로 말하는 것이지 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학기술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616) 개발위험의 항변은 소비자를 아주 불리한 위치에 놓

이게 하므로 한·중 제조물책임제도에서는 계속관찰의무를 정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은 권리침해책임법 제46조에서 생산자와 판매자의 계속관찰의무를 정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은 “제3조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

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중국은 계속관찰의무를 책임방식의 하나

로 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를 책임제한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

로 보면, 이는 생산자 또는 제조업자의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한

규정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개발위험의 항변은 모든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권

리침해책임법 제59조는 “약품·소독약제·의료기기의 결함에 기인하여 또는 불

615) 王胜明, 前揭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25面.

616) 张新宝, 前揭 「侵权责任法(第二版)」, 256面; 김종현, 전게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표시상의 결

함 및 개발위험의 판단기준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소고”,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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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혈액을 주입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환자는 생산자 또는

혈액공급기관에 배상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환자

가 의료기관에 배상을 청구한 경우, 의료기관이 먼저 배상한 후 책임이 있는

생산자 또는 혈액공급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제조

물책임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조문을 살펴보면, 개발위험의 항변은 모든 결

함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본질적으로 제조상의 결함 및 표시상

의 결함에는 적용될 수 없고 설계상의 결함에만 인정되는 항변으로 보아야

하고 HIV에 감염된 의약품은 제조상의 결함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조업자

는 개발위험의 항변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617) 이는 입법으로 관

련 내용을 개정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개발위험항변을 배제해야 한

다.

넷째, 설계·지시의 항변에서,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제4호는 “원

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

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규

정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정한

규정이다. 원재료·부품제조업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시를 받는 것

으로는 안 되고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하여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방법에 의한 지

시를 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618) 이에 반해, 중국은 원재료와 부품의 생산

자를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입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재료나 부품

의 생산자와 완성품의 생산자간의 관계는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면책특약의 제한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

617) 남윤삼·서종희, 전게 “HIV에 감염된 의약품(혈액제제)공급에 대한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265-266면; 윤석찬, 전게 “製造物責任法을 통한 消費者保護와 그 爭點들”, 82-83면.

618) 박길준, 전게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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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

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

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면책특약을 제한하고 있다. 면책

특약은 계약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한국은 제조물책임법이란 불법행위책

임에 관한 단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서조항에서는 영업에 이용

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해서는 이 면책특약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조업자의 제조

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619) 중국은 민법

통칙, 계약법에서 면책특약 또는 약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계약법 제53조에서는 “계약에서 다음의 면책조항을 무효이다. 상대방의 신체상해

를 초래한 경우(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의 재산손해를 초래한

경우(제2항)”에는 계약이 무효라고 정하였는데 이는 강제성 규정이다. 중국 계약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조물의 공급된 자가 제조물을 구입함에 있어서 영업과 비

영업을 구분하지 않고, 매수인을 보호하고 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특별한 약정

을 하더라도 신체손해를 초래하면 매도인은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로 되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6조의 단서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자

치를 존중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매수인의 권익보호에 소극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매도인이 자신의 우위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매수인을 압박한다면, 매수

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620)

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 소멸시효

중국 민법통칙 제135조에서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시

효기간은 2년이고 법률에서 기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민법

통칙 제136조는 신체상해를 입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와 품질불합격상품을 판

619) 김종렬·김진호, 전게 「제조물책임법」, 162면.

620) 이은영, 전게 “제조물책임 면책특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116-117면; 윤방현, 전게 “약관의 규제 및 개

선방안”, 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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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소송시효는 1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제조물품질법

제45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시효는 2년이고, 당사

자가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기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

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조물책임법 제7

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손해(제1호),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제2호)”

라고 규정하여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소멸시효는 2년에서 1년으로, 또 다시 2년으로 연장하였다. 한국은 3년

이란 기한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인데

반해, 한국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서 중국보다 1년이 더 길다. 그리고 기산하

는 시점도 다르다. 중국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손

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동시에 아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즉, 한국 소멸시효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요건을 갖

추면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특정하였는데, “알 수 있었을 때”라고 추정하는 조

문이 있다. “알았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상황이지만 “알 수 있었다”는 객관적

인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은 “알게 되었다”라고 규정

하여 추정하는 조항이 없다.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의 기산 시점이 중국

보다 완화되어 피해자의 시효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유리하다.

2) 제척기간

중국 민법통칙 137조에서는 “권리가 침해된 날부터 20년이 초과되면 인민법원

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권리의 최장보호기간을 20년으로 정하였다. 중

국 제조물품질법은 제45조 제2항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은 당해 제조물이 최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교부되어 만 10년이 되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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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된다. 그러나 명시하고 있는 사용안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제조물은 제외된

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

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여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

고, 제조물책임법도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제조물책임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제7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

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

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척기간에 관한 양국의 규정을 비교해보면, 양국은 모두 10년으로 정하고 있

으나 한국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을 시점으로, 중

국은 “제조물을 최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교부한 날”을 시점으로 제척기간

을 계산한다.621)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놓고 보면, 중국의 규정이 더 명확하다. 한

국은 “교부한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제조물을 교부받은 자를 정하지 않아서, 소비

자나 사용자의 시효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불리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한국은 누적되어 발생한 손해나 잠복기간을 지나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가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정하였고, 중국에서는 안전사용기한을

넘지 않았으면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척기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622) 중국은 누적손해와 잠복기간에 관

한 규정이 없어서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피해자의 보호강도를 더 강화하였다. 그

리고 권리의 최장 보호기간이라는 중국 민법통칙과 같은 규정이 없어서, 10년,

20년을 초과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621) 李昌麒· 许明月, 前揭 「消费者保护法(第四版)」, 216面.

622) 朴奎龙·徐世杰, 전게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35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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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조물책임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법리로서, 전통적인 민법

체계에서는 계약책임 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피해자를 구제하였다. 그러나 유

통과 소비과정이 복잡하여 제조물을 생산한 자와 사용자, 제3자간에 계약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계약책임의 한계에 직면하여 불법행위의 법리를 통하여

구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손해, 인

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생산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으로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

서 특수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제조물의 결함이 있으면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피해

자는 제조물에 결함의 존재를 입증하면 족하게 되었다. 제조물책임에서 무과실책

임원칙의 도입은 각국의 입법추세로 되었다.

본 논문은 중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체계를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중국 제조

물책임의 법률적용관계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제조물책임과 제조물품질책

임에 관한 사례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국 제조물책임의 주요 내용에서는 제

조물의 개념과 범위, 귀책원칙과 책임주체, 결함의 종류와 판단기준, 책임방식과

항변사유를 연구하였다. 한국 제조물책임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제정경과와 최근 동향, 법률의 적용관계,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 책임

주체, 결함의 종류와 판단기준, 입증책임, 손해배상의 범위, 면책사유, 소송시효

및 제척기간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제

조물책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한국은 제조물의 생산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

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제조물의 판

매자에 대해서, 한국제조물책임법에서는 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또는 과실추정 등의 견해가 있는데,

이는 구상권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상응한 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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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판매자에 대하여 가혹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 국내에

서 소비자를 침해하는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판매자의 책임이

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무과실책임인지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에도 행정법규로 제조물책임이라는 민사책

임을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제조물책임 법체계는 민사법도 포함되지만 행

정규정도 포함되어 혼합형 입법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제조물

책임을 정한 결과로 보인다. 제조물품질법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조물책임을 구

체적으로 정한 법률로서, 민사책임,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그 후의 입법은 이를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생산

자, 판매자 등 책임주체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법률 및 법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구제에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도 한국의 제조물책임법과 같이, 하나의 법률에서 제조물책임을 다루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은 제5장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조물책임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지

만, 법률적용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타당하지 않는 면도 있다. 권리침해책임법은

민법전의 일부로서 기본법이기에 이를 다시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조물품질법을 사회현실을 반영하도록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물의 개념에서 한국은 명확한 규정이 있으나 중국은 관련 규정이 미

비한 상태이다. 중국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석은 제조물의 개념을 정하였으나 이를

제정한 기관은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문해석의 효

력에 의문이 가지만 참고가치는 부인할 수 없다. 중국 제조물의 개념은 제조물을

제조·가공하는 행위와 목적(판매)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물은 동산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하였고 제조와 가공의 목적에 대하여는 언

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조물의 범위에서, 혈액이 제조물인지에 대하여는 중국과 한국 학계

내에서 많은 견해가 있는 것은 비슷하다. 그러나 중국은 혈액을 제조물로 인정하

고 권리침해책임법 제59조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은 수혈자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기 등 무

형물에 대하여, 원래 중국은 전기를 고압, 저압으로 나누어서 규정하였는데, 관련



- 205 -

사법해석이 폐지됨에 따라 전기에 관련한 규정을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을 감안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출발

하여, 전기와 같은 무형물을 제조물로 인정해야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

로,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인지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의 입법은 다르다. 중국은 단

행법을 제정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를 제조

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달리,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규정하면 이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으로 인하

여,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이 신속하게 발

전하고 있어서 이를 제조물책임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단행법

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결함의 종류와 판단기준에서, 중국은 결함의 개념을 규정하였으나 종류

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결함의 판단기준을 정하였다. 한국은 결함의 종류

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판단의 기준도 정하였다. 결함의 종류를 법으로 명확하

게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다. 한국 결함의 종류에 관한

규정은 예시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법률의 적용에 수월성을 고려한 것이

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결함의 판단기준인 강제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법률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결함의 종류에 대해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결함의 판

단기준으로 한국은 결함의 종류를 규정하고 또 총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법률을 적용하는 데에 용이하다.

다섯째, 제조물의 손해배상범위에서 인적 손해, 물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포함

된다. 그리고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되고 있다. 먼저, 한·중 양국의 제조

물 자체의 손해배상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차량이 자연 연소한 경우, 중국은

제조물책임을 적용한 사안도 있으나 한국은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많

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

서 계약책임과 제조물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의 구

제측면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다음으로, 중국과 한국

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 배상액은 비교적 큰 차이가 난다. 한국

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적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중국의 배상액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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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서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인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2배

내의 손해를 말하고 있다.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린다. 1993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에서는 소

비자가 진품이 아니거나, 품질이 낮아 합격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경

영자에게 2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년간 시행하여 왔다.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데, 인명피해가 발생

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가 요구할 수 없게 되면, 입법

취지와 상충한다고 여겨진다. 한국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대하여 논의해

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손해배상의 전보원칙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반영할 수 없다고 한다. 징벌

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생명안전과 관련한 제조물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의

식을 강화할 필요가 요구되기도 한다.

여섯째, 면책사유에서 중국은 3개 사유, 한국은 4개 사유를 정하고 있고, 내용

적으로도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법령을 준수하면 제조업자는 책임이 면제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불합리성은 전에 이미 분석하였고, 법률을 개정하

여 이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발위험에 대하여, 양국의 규정을

분석해보면 비슷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중국은 불합격 혈액

으로 인한 손해에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의 권익을 두텁

게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원재료·부품의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

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중국에서는 원재료·부품의 제

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의 제조업자에 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엇

갈리고 있기에 이에 관한 면책사유를 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면책특약을 인정하

고 있다. 중국은 개인용이든지 상업용이든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

생하면, 제조업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런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특약

은 무효계약으로 본다.

일곱째, 소송시효와 제척기간에서, 중국의 소송시효는 2년이고, 한국은 3년이다.

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지만, 한·중 양국의 기산점이 달라, 한국의 입법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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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유리하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제조물책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관한 차이점

및 보완대책도 제기하였다.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 제조물책임제도를 보완할 필요

가 있다. 중국 제조물책임의 법체계는 민사법, 행정법과 형법의 관련 내용이 모

두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

다. 중국은 한국 제조물책임과 같이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을 보충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에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책임의 주체에서 판

매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

여 산정방식과 기준, 기타 법률과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

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통일적

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권리보장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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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of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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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s playing an important economical role in the world, but there are serious

problems with the economic growth. For the interests of themselves in the market, the

producers and sellers make and sell the fake products intentionally, which cause a lot

of damage to the consumers and users. At the beginning of the reformation open up,

Chinese government enacted the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to control the

products’ quality, but the effect was not obvious. Then,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Act of PRC, Consumer Protection Law of PRC and Product Quality Law of PRC were

enacted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promulgated som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as well, therefore, the Product Liability legal system has been

gradually formed. It is expected that the damages from the products may be reduced,

however, the products’ damages, such as food, medicine and medical damag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With the movement of globalization, China enlarges

its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with other counties. Even so, the damages of the

defective product often been found in another county, which became a global issue. So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the produc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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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ographic distance between China and Korea is small, the history and culture

are similar. Now, China is the largest trading partner to Korea, and Korea is also an

important trade partner to China. Therefore, it is useful for Chinese and Korean

consumers, companies to know the differences in the area of Product Liability, which

has evolved in the West. What’s more, this paper gives some suggestion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of China and Korea.

While the Tort Liability Law of PRC came into effect, which was enacted in 2010,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of PRC was amended, and a number of judicial

interpretations were enacted as well,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the product liability, the relationship among the regulations, the applicable law and the

classical cases. This paper shall compare the product liability legal system, the

important contents, and find some useful point which will be helpful for amending the

product liability system of China and Korea.

The chapter one will introduce the purpose of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system of China and Korea, and also introduce the research scope and study

methods of this paper. The Chapter two will study the legislative process of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Act of PRC, Consumer Protection Law of PRC, Product Quality

Law of PRC and Tort Liability Law of PRC. Then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legislations and some typical Chinese cases. The chapter three shall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Chinese Product Liability, which includes the concept and scope of

product,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principles of imputation, the classification and

criteria of product defects, types of tort liability, liability defenses and so on. The

chapter four will analyze the history of Product Liability Act in Korea, the main

contents and typical cases. The chapter five makes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system between China and Korea, including concept and scope of

product,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the classification and criteria of product defects,

the scope of compensation, liability defenses, negative prescription and limitation. The

chapter six i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is chapter will review the Chinese and

Korean Product Liability contents, and give some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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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ability of the two countries.

Key-Words: Product Liability, Chinese Product Liability,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Act, Consumer Protection Law, Product Quality Law, Tor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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